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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刊 辭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였지만, 실질적인 구조

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언제라도 제2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

하여 전체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고, 은행

의 자기자본잠식으로 여신규모가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과 산업

기반의 와해가 우려된다 .

따라서 금융 및 기업부문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현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인 기업부실화 -금융부실화의 악순환 고리를 최대한 빨리 끊어

국민경제적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과 기업부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협조융자를 통해 부실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유인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를 확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권은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증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기업연쇄도산 및 이에 따른 금융부실화와 대량

실업발생 등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용하여 부실기업 및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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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처리에 있어 정부의 특별한 배려나 혜택을 얻어내려는 기대와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조직개편과 인사 등으로

그 동안 정부가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종합적인 정

책의 밑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부처별·사안별로 발표되어 정책

간의 상충이나 우선순위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 전반을 연구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진정한 경제위기와 고통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정책의 우선순위,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촉진시책, 부실기업의

처리방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대책 그리고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 따라서 3월초부터 전 연구원이

위기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작성에 들어갔고, 4월

초순부터는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두달동안 KDI의 전체 연구위원이 7개 분야 (금융 ,

기업, 사회안전망, 재정, 거시, 공기업민영화, 한국산업의 미래)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종합대책중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공기업분야와

한국산업의 미래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정책연구결과이다.

보고서는 크게 여섯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장에서는 경제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전략을 간략히 서술하였고, 두번째와

세번째 장에서는 구조조정의 핵심분야인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안을 , 네번째 장에서는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실업 및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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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다섯번째 장에서는 경제구조조정기의 재정운영방향을, 그리고

마지막 장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의

거시경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정책당국은 물론 경제사회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에

게 널리 읽혀져서,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게 된다면, 지난 두달동안 밤새워 일한 KDI 연구진들의 노력이 헛되

지 않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KDI의 독자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1998년 4월 17일

한국개발연구원장 이 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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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韓國經濟의 試鍊과 機會

1 . 經濟危機의 深刻性

□ 현재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기업위기가 중첩된 채 날로

위기가 악화되는 난국을 맞고 있음.

1997년말 국내사업자 (자영업자 포함)의 총부채는 약 1,000조원

(GDP대비 2.4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금리 및 신용경색

으로 부채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기업도산으로 매일 수천 명의 실업자가 늘고 있고 물가 또한 급

등하고 있어 사회불안이 확산

고금리와 원자재 구득난 그리고 거래기업의 부도에 따라 건실한

기업도 한계기업화되고 있음.

□ 상황반전의 계기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기반의 와해로 장

기불황의 도래가 불가피함.

기업부도 → 은행 부실채권 증가 → 은행 자기자본 감소 → 은

행대출 감축 → 기업부도 가속화 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음.

이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98년말에는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

모가 100조원에 이르고 은행의 자기자본 잠식으로 여신 능력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3 -



국가신인도 추락과 외환위기의 재발로 다시 대외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 .

□ 따라서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임.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고용조정의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대

기업과 은행의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구조조정과정에서 야기될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실업으로 심각한 사회적 혼

란과 동요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업의 장기화 경향이 있으므로 공

동체적 상호구제 성격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그러나 지나친 재정지원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감소로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복지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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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經濟危機의 原因

□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시장경제체제를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였

기 때문임.

사회주의 몰락 이후 이념경쟁의 시대는 끝나고 경제 성과가 국가

운명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경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

였음.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통합된 시장질서 아래 경쟁하고 동시에 합리화효율화 경쟁이 더

욱 치열해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음.

□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부주도 경제운영 아래 권위주의적 통제와

가부장적 보호를 두 축으로하는 관치경제가 지속되어 경제적 사회

적 폐해가 누적되어 왔음.

관치경제는 소수 엘리트에 의존하는 체제로서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정부의 금융 및 기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조정은 민간부

문의 정부의존을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켜 과잉투자와

기업 대형화 및 부실화의 근본원인이 되었음.

경쟁제한적 규제와 보호는 경제적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개별 경

제주체들의 능력과 노력을 질식시킴은 물론, 특혜를 창출함으로

써 부정,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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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관치경제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불만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

1980년대 이래 민간주도 시장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

어 왔으나 이를 위한 개혁은 아직도 구호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 그간의 개혁노력은 새로운 시장경제체제가 요구하는 규칙과 제도의

확립에 성공하지 못하였음.

시장경제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지 못함.

시장경제체제 정립을 위한 개혁의 힘과 의지가 결집되지 않았고

기득권 집단의 반발과 근시안적 집단 이기주의로 개혁이 좌절되

었음.

3 . 再跳躍의 機會

□ 경제구조조정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난을 극복함

은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

써, 오늘의 위기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

임.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최소한의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데 그

치고 있으나,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정치

적·제도적 기반을 폭넓게 공고히 정립해야 함

□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주종 내지 존비의 관계를 청산하고, 정부

권력이 민간부문에 의해 견제되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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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은 민

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부규제 및 정책에 대해 그

정당성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

□ 경제구조조정은 궁극적으로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배하

는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하여야 함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경제주체들의 자유로

운 선택에 따라 모든 경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귀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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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經濟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경제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난국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반 구축에 있음

▣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중점부문의 설정과 부문간 연계

성을 고려한 종합 정책의 수립 및 신속한 추진이 필요

□ 경제구조조정은 금융 및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하되 재정부문이 이

를 지원하고 또 사회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임.

금융부문과 기업부문 사이의 상호 밀접한 연관을 이용하여 부실

화의 악순환을 건전화의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음.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마련으로 경제위기에 따르는 사회불안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의 추진력을

유지함이 바람직함 .

□ 경제구조조정의 조기성공을 위해서는 단편적점진적인 정책추진보

다는 중점부문이 뚜렷한 종합 정책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해야 함.

중점부문에 관한 정책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될 때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얻어 구조조정의 실효성

이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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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은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

입이나 권위주의적 지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임

대외신용도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는 이같은 구조

조정 정책의 추진이 가장 효율적인 신인도 제고 방식임

□ 경제구조조정은 사회 여러 계층의 기득권 포기를 수반하므로 개혁

의 확고한 의지 천명과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이 유지되

어야 성공 가능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개혁성향을 겸비

한 추진주체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필요

구조조정 추진내용이 국민의 복리향상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

실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 토의를 통한 검증이 필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

들의 이해 증진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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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의 확립

□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경제란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탈피하여,

공정투명한 규칙 아래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여 국민 각자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경

제

<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2대 원칙 >

□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에 의거한 시장규율

국가권력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각 경제주체

는 자기책임하에 능력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

□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공동체적 상호구제와 보험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혜성 배려가 아니라, 공

동체의 상호구제 원칙에 따라 전 사회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호혜성 보험

<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대전환>

□ 군림하는 정부에서 봉사하고 책임지는 정부로

□ 정부의 자의적 규제에서 시장원칙에 의한 규율로

□ 보호지원을 통한 인위적 육성에서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 가격기구를 통한 사회보장에서 가격체계 밖의 사회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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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구조조정의 체계 >

재정의 금융산업 기 업
지원 개혁 구조조정 구조조정

사회안전망의 구축

경제구조조정

당면 경제위기 극복 경제개혁의 지속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한국경제의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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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推進 背景

□ 외환위기 , 금융위기 , 기업위기의 연쇄반응으로 경기불황 가속화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실업률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물

가가 급등하여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고금리와 원자재 구득난 그리고 거래기업의 부도에 따른 대손급

증으로 인해 건실한 기업도 한계기업화되고 있음.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시장의 정상화가 최우선과제

금융기관의 부실심화가 대외신인도 실추의 직접적 요인

기업부도⇒은행부실채권 증가⇒은행 자기자본비율 감소⇒은행대

출 감축⇒기업부도 가속화의 악순환 지속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악순환이 차단되지 못하고 있어 외환보유

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투자가들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고 보고 본격적인 장기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

□ 신용질서를 유지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을 단기간내에 차질없이 완

료하려면 체계적이고 치밀한 청사진을 작성할 필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시장원리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인출사태의 발생 등 부작용 방지

최종적인 목표, 단계적 추진방안, 보완조치, 제반정책의 선후관계

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하

고 사전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

□ 나아가 금융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략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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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韓國金融의 現況과 問題點

1 . 韓國金融의 後進性

금융기관이 기업성을 상실하여 금융의 시장기능 부재

정경유착으로 정치적 압력에 의한 거액의 부실대출 제공

관치금융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보호

가 지속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실금융기관을 적시에

퇴출시키지 못함에 따라 부실규모 누적

외형과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여신심사기법이 낙후되어

기업의 방만한 자금운용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

금융감독의 낙후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의 불안정성 심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감독기법이 낙후되어 금융기관

의 건전성 악화 방조

M 2 증가율 위주의 경직적 통화관리와 인위적인 금리안정을 위한

회사채 발행규제로 CP 등 단기금융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여 역외금

융의 편법운용과 부실확대 조장

◇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금융의 시장원리 작동 불능

◇ 기업재무구조의 악화와 금융부실의 증가로 위기 발생

◇ 고금리와 금융경색으로 기업 연쇄도산의 악순환 초래

◇ 구조조정과 금융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외환위기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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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경쟁의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의 생산성 제고노력 미미

퇴출의 위협이 없는 가운데 금리규제로 인해 예대마진이 보장되

어 왔으므로 금융기관이 외형증대에만 주력하여 생산성 저하

칸막이식 업무규제로 인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추구가 제약되

었으며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이 어려워 자구노력에 한계

* 국가별 4대은행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은행의 종업원 1인당 자본금

및 자산이 일본 및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음.

<표 Ⅱ- 1> 상위 4대 은행의 생산성지표 국제비교(1995)

□ 은행의 수익성이 미국 및 영국의 1/ 3 수준에 불과

자기자본 수익률이 예금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내부유보 및

유상증자가 어려워 은행의 자본충실도 하락

* 80년대 중반부터 금융개혁을 추진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은행의 수

익률이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양호한 반면 규제와 보호를 지속

하여 온 일본의 은행은 적자상태에 있음.

<표 Ⅱ- 2> 상위 10대 은행의 수익성 국제비교(1995)

(단위: 천달러)
한 국 일 본 독 일

1인당 자본금 346(1.0) 1,133(3.3) 2,242(6.5)
1인당 자산 4,810(1.0) 31,120(6.5) 13,572(2.8)
주: 1995년 기준, ( )속은 한국대비 배수

(단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한국

자기자본수익률(ROE )

총자산수익률(ROA )

24.90

1.43

- 5.00

- 0.16

11.80

0.32

8.50

0.35

30.80

1.47

20.00

0.80

9.10

0.49
자료: The B ank er, "T he T op 1000 World Banks," 199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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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

은행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하여 수수료 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

며, 신용평가는 도외시한채 정부의 산업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

업에 대해서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종용

중화학공업 육성시책 이후의 산업합리화 조치 등 정부정책의 실

패로 인한 부실은 결국 은행부담으로 귀착

회사채 지급보장, 은행신탁의 부실발행시 대지급, 편중여신 등으

로 자체적으로도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였으며, 종금사 등이 부실

징후 기업의 어음을 교환에 회부함에 따라 은행에 부실이 전가

되어 왔음.

*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비해 낙후된 것은 사실이나, 실물부문에서는

경쟁의 결과 생존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도태된 기업의 부실

은 은행부문에 누적되어 왔음.

□ 종국적으로는 정부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 왔으나 한계에 봉착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신력으로 뒷받

침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은행에 예금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은행은 정부가

보증하였으므로 결국 회사채가 국채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어 시

장규율의 작동을 억제함으로써 대기업의 차입경영 조장

* 선진국에서는 회사채는 무보증인 것이 상식임.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미국의 기준에 의

하면 여신부적격 업체이나 외자도입기업의 부도시 정부책임하에

외채를 변제함에 따라 대기업의 방만한 외채도입 및 유용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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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金融改革의 限界 및 障碍要因

□ 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는 모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었음 .

편중여신, 만성적 인플레, 부실채권 누적, 금융이용의 불편 등 폐

해를 방지하고 금융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융자율화

정책 추진

시중은행의 민영화, 다양한 금융기관의 설립 및 금융상품의 도입,

여러차례에 걸친 금리자유화, 개방확대 등 가시적인 변화 초래

□ 그간의 금융자율화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에 직면

경제구조와 금융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체제하에서 실물경

제의 지원을 위주로 설정되었던 금융산업의 역할을 탈피하지 못함.

*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금리자유화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재량적 개입에 의한 금리인하조치는 물론 주식시장에

의 개입도 수시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퇴출은 금기사항이었음.

규제완화가 부문간의 형평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금

융기관의 선택과 경쟁을 획기적으로 자극하는 여건조성에 실패

* 각 금융권의 기본업무를 제외한 주변업무를 대상으로 규제가 완화됨.

경쟁의 결과로 분출되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으로부터의 내생적

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범위내에서의 정부

품안의 개혁 이었으므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음.

*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규제순응적인 금융기관의 행태가 결합하여 규제

완화의 효과를 제약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민간부문의 불만 상존

정부주도에 의한 개발정책과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하

였던 부실채권의 상각을 위한 지원 등 정부가 과거에 개입하였던

까닭에 또다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개입의 악순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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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내부적으로도 개혁을 수용하고 대응할 태세 미비

금융기관이 개혁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

기 보다는 규제하에서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욱 집착

종신고용, 인사의 연공서열주의, 보수의 평등주의 등 금융산업에

고착화되어 있는 퇴행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응한

진취적인 역동성의 발휘 불가

경영권의 기반이 취약하고 성과보수 등의 유인이 없는 금융기관

경영자는 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수반하고 성과가 불확실한 개혁

보다는 공평 무사 안일에 주력

□ 퇴출위험의 부재가 금융낙후의 근본적 요인

그간 정부는 신용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금융기관의 도

산 및 이에 따른 고객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왔음.

* 정부가 금융산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금융기관의 도산

은 관련 공무원의 책임문제와 연결되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개

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부실징후 금융기관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향

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의 하향평

준화 초래

*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임.

이에 따라 은행장 등 금융기관의 경영자는 자리를 걸고 외부압력

에 대응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행태를 보여왔으며, 일

반직원 또한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제한없이 제기

고객과 소액주주 등도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분별할 유인이 없

었으므로 시장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정부와 내부 및 외

부의 이해집단간 야합에 의해 금융산업의 진로가 결정되는 양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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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銀行不死의 신화를 깨뜨리는 것이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요체

그간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 비상임이사에 의한 은행장 추
천, 비상임이사 구성방식의 변경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
였으나 책임경영확립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

* 선진국의 대형은행에는 3∼4%의 지분을 가진 소수의 대주주가
있을 뿐이나 대형은행간 합병이 주주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을 볼 때 주주권의 확립이 보다 중요

부실은행의 감자 또는 도산이 실제로 일어나면 경영성과가

저조한 은행의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예금인출은 물론 대출고객도 이탈할 것이므로 경영권의 퇴

진이 불가피하여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됨.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

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아울러 금융자율화를 완성하고 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는 관행을 시정

주인있는 경영 의 명분하에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국 은행의 기준에 의하면 여신비적격업체가 은행

으로부터의 대출자금으로 대출금리보다 낮은 배당수익률을

노리고 은행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을 찾기 어려

움.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
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은행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이사자격을 허용하는
규정을 철폐한데 이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새로운 물결을 도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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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不實債權 規模 및 整理 現況

□ 1997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총액은 46조 8 ,663억원

은행은 1997년 12월말 현재 부실(무수익)채권(회수의문, 추정손

실, 고정)이 총여신의 5.6%인 32조 2,891억원에 달하며 요주의여

신을 포함할 경우 총여신의 14.6%에 이름

* 97년말 현재 은행의 자기자본총액은 25조원에 불과

□ 1997년말 기준 매각대상 채권규모는 22조 8 ,94 8억원이며 , 성업공

사의 동 채권에 대한 매입예상가는 11조 7 ,35 9억원임 .

<표 Ⅱ- 3> 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1997. 12. 31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총부실채권1 ) 매각대상채권 매입예상가 비 고

은 행

증 권

생 보

손 보

보증보험

종 금

신용금고

리 스 사

322,891

15,593

10,264

817

36,530

26,531

33,883

22,154

140,335

10,000

-

-

28,166

10,447

25,000

15,000

79,146

5,640

-

-

4,121

5,892

14,100

8,460

98. 2. 17 집행

계 468,663 228,948 117,359

주: 1)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실채권은 하자가 있거나 소액이어서 성업

공사에서 매입하기 힘든 채권도 있으나 많은 경우 금융기관이 손실규모

를 줄이기 위해 매각의뢰를 하지 않는 채권임.

자료: 성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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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가용재원은 12조 7 12억원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20조 734억원을 조성하여 7조 5,522
억원을 97. 11∼98. 2월동안 은행, 종금, 보증보험사의 부실채권
매입(매입채권규모 : 13조 8,607억원)에 사용

보증보험사의 97년말 부실채권은 98년 2월 성업공사에서 매각 처
리되었고, 98년 3월말 현재 나머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정리
되지 않고 있음.

<표 Ⅱ- 4> 정리기금조성 및 부실채권 매입 실적(98. 3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기금조성액 200,7341 )

금융기관출연(5,734), 한국은행융자
(20,000), 산업은행융자(5,000), 기금채권
발행(170,000)

매입대금 75,5222 )

서울 제일은행(97.11.26 : 29,103)
30개 종금사(97.11.28 : 17,555)
30개 은행(97.12.15 : 24,743)
2개 보증보험사(98.2.19 : 4,121)

인수수수료

이자지급
2,500

98년중
이자충당금

2,000
98년도 지급이자는 약 2조 4,000억원이며
이중 기금에서 2,000억원, 재정에서 1조
8,000억원을 부담할 예정임3 ) .

가용재원 120,712
97년말 기준으로 매각대상채권은 20조 782억원,
매입예상가는 11조 3,238억원이어서
현 재원으로 충당 가능

주: 1) 한은차입 2조원은 5년거치 2년간 4회 분할상환, 이자율 5%의 만기이자지급식

산은융자 5,000억원은 이자율 8.25% , 기금채권의 일부는 3년채로 산금채금리

(11.55∼12.14% )를 적용하며 나머지는 비실명장기채권 발행금리를 적용

2) 매입대금 7조 5,522억원에 해당하는 매입대상 부실채권의 규모는 13조 8,607억원임.

3) IMF와의 협약에 따라 올해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재정투융자자금은 3조 6,000

억원(부실채권정리기금이자 1조 8,000억원, 예금보험기금이자 1조 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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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 규모에 비해 정리기금이 크게 부족할 전망

금융기관의 자구계획과 연계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토록 한 IMF의

건의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확정 이후 매입을 재개할 예정

현재 약 12조원의 정리기금으로는 약 21조원의 부실채권만 정리

할 수 있음(97년말 기준 전체 부실채권의 45%에 해당).

특히 98년말에는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

어,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확충이 시급함 .

* 97년중 부실채권 추가발생규모 추이를 보면 상반기 약 7조원에서 하

반기 약 23조원으로 급증하고 있어 98년말에는 100조원에 이를 전망

* 금융기관의 예대마진폭 증대, 자산재평가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조조

정이 본격화되면서 협조융자 대상기업 등 대기업 가운데 일부가 부

실화되면 부실채권의 급증 불가피

<표 Ⅱ- 5> 은행 종금사 부실채권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96년말 97. 6월말 97. 9월말 97. 12월말

은 행

종 금 사

14.8

1.3

21.9

1.5

28.5

2.1

32.3(40.6)

2.7( 5.4)

합 계 16.1 23.4 30.6 35.0(46.0)

주: ( )안은 성업공사에 의해 기 매각된 부실채권을 포함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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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활용 현황

예금보험공사는 98년중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을 위

해 정부보증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총 12조원을 발행할

계획

98년 1월 총 6조 5천억원의 기금채권 (이자율 15%, 최장 7

년만기)을 발행하여 제일 서울은행에 각각 7,500억원 출자

하고 한아름종금사에 예금지급불능 종금사의 예금을 대지

급할 수 있도록 5조원을 대출

98년 3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가용재원은 5조 5,542억원인

데, 은행증자 및 대지급을 위한 자금소요를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할 전망

예금보험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98. 3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기금조성액

(기금채권발행)

(정부출연금 )

(보험료수입 )

(기금운용수익)

120,633

(120,000)

(100)

(525)

(8)

대 출

출 자

운 영 경 비

고 정 자 산

기 타

50,000

15,000

56

34

1

신용관리기금

제일 서울은행

임차보증금 포함

가 용 재 원 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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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當面 問題點

사회전반적으로 막연한 낙관론이 확산되어 구조조정 지연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 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등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봉합해온 결과 IMF지원 초기의 경각심 이완

금융기관과 기업은 자구노력을 지연시키면서 정부에 대해 통화증

발, 금리인하 등 무책임한 지원정책 요구

금융기관의 총여신규모가 앞으로 더욱 감소하여 금융경색 악화

은행의 대손급증으로 자기자본이 축소되는 가운데 BIS기준을 충족

하려면 여신감축이 불가피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통화증가율을 상

향조정하여도 금융기관의 여신이 증대되기 어려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증대, 정부의 은

행출자 등은 이미 한계에 달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부실누

적으로 여신을 축소하는 추세

부실기업이 저리자금을 독점하고 우량기업은 자금난 심화

법정관리, 화의, 협조융자의 대상인 부실기업은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반면 우량기업은 고금리를 부담

* 협조융자 6개그룹(한화, 동아, 고합, 해태, 한일, 신호)에 대한 협조융

자액이 1조 5천억원이며 부채총액은 30조원을 상회함.

은행이 대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여력이 없으므로 우량기업으로부

터 자금을 회수하여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부작용 초래

건실한 기업도 이자부담과 어음부도로 인해 한계기업화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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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입된 외화는 거의 단기성 자금이며, IMF 등으로부터의

공적자금 지원은 올해에 거의 소진되므로 하반기에 외화유출 우려

인도네시아 사태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국제투자가의 불안심리 지속

홍콩과 중국의 자국통화 평가절하 가능성

외국은행의 국내기업 및 현지법인에 대한 외채상환압력 가중

□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대폭적인 금리하락은 실현 불가능

한국의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어 민간차원의 외화유입이 본격화될

때까지 IMF는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고금리기조를 견지할 전망

IMF가 금리인하에 동의하고 금융당국이 특단의 수단을 동원하더라

도 금융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금리하락은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음.

* 기업부도 ⇒ 은행부실채권 증가 ⇒ 은행자기자본비율 감소 ⇒ 은행대

출 감축 ⇒ 기업부도 가속화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금리상승압력 가중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산업기반의 와해 불가피

98년의 평균차입금리가 20%이고 매출감소가 3%인 경우, 환차손

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경상손실액이 자기자본총액의 26.4%인 18

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며 대손을 포함하면 손실규모는 더욱 급증

고금리와 금융경색이 2년간 지속되면 대부분의 기업이 자기자본

을 전액 잠식하여 산업기반 붕괴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도산과 실업이 가속화되는 반면 구조조정의 여

건이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성공가능성 또한 희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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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1> 위기의 악순환

관치금융 정경유착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재벌의

차입경영

금융부실화 기업부실화

실물경제위축

저 성 장

실업증가

대외신인도 실추 해외자본

유입차단

기업위기

연쇄도산

금융위기

고금리, 금융경색

주가, 부동산 폭락

외환위기

환율폭등

물가앙등

경제기반와해

국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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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金融構造調整의 綜合戰略

1 . 基本原則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신정부 출범 초기에 단행하여 추진력 극대화

부실부문을 조기정리하고 건실부문을 지원

□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선진국에서 확립된 원칙 적용

최대한의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 책임경영의 원칙을 확립하여 금융부실의 재발 방지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금융기관은 과감하게 정리

주주권의 회복을 통해 경영감시기능 강화

적기시정조치를 상설제도화하여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립

□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를 제고하여 기업부도의 감내능력 확보

재무구조와 수익전망에 따라 가산금리를 대폭 차등화

□ 신용질서 및 금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병행조치 강구

정책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고 비상대책 마련

금융 구조조정기의 자금경색완화를 위해 통화의 탄력적 운용

총괄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여 사전적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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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e an d ru le 에 의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 촉진

개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차원이 아닌 전체 경제시스템의

복원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 파멸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거래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부실기업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구

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므로 시장자율에만

방임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 발생

가용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

쇄도산을 방지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구제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

외신인도 저하

금융-실물간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부실부문을 과감히

정리하여 부실의 확산을 막는 한편 신용시스템을 조속히 재

건하고 건실한 부문을 지원하여 경기회복의 구동력 창출

금융감독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원칙과 기준을 조속히

확립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

이를 위해 금융기관 부실현황 등 재무상태와 내부통제 시스

템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조속히 실시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부실채권을 조기에 대폭적

으로 정리하고 획기적인 은행자본충실화 계획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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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推進戰略

□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변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재무건전성을 일목요연

하게 공시하고 매분기별로 변동사항을 반영

부실징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경영

합리화 계획의 이행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여 부실증대를 예방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을 직면케하여 정부의존적 타성과 기득권

에 대한 집착을 배격하고 시장지향적인 자구노력 촉구

□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초기에 대폭적으로 정리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손실분만큼 자본금을 감액하여 주주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유상증자 참여자의 인센티브 제고

경영합리화와 유상증자의 성공적 추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증자 또는 후순위채권의 발행에도 참여하여 선도금융

기관화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를 구조조정의 목표로 설정

IMF 지원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후진적인 제도와 관행을 차제에 획기적으로 타파

자율과 창의에 의한 자기개발적 금융혁신을 내생화함으로써 국제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의 발전규범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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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역동성의 작동여부가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관건

*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규제완화가 금융산업 경쟁력제고의 필

요조건이지만 금융문화의 특징에 따라 성패가 갈렸음.

일본은 개방압력에 의거 정부주도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규제에 대해 순응적이고 현상유지성향

이 강하여 금융개혁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

영국은 자국금융시장의 공동화 우려에 직면하여 정부주도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금융산업의 문화가 국제성,

역동성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미국에서는 고수익추구를 위해 시장주도로 점진적이고 연속

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금융문화가 규제에 대해 도전적

이고 혁신성 및 역동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금융개혁의 유형

미 국 영 국 일 본

배 경

개혁중심

개혁속도

금융문화

성 과

금융혁신

시장주도

점 진 적

역 동 적

성 공

금융공동화

정부주도

급 진 적

역 동 적

성 공

개방압력

정부주도

점 진 적

현상유지적

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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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3.1 金融産業과 企業의 構造調整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업의 정상화는 불

가능한 반면 금융이 정상화되면 대다수 기업이 자력회복 가능

외국인의 국내기업 매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및 내수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함.

금융산업은 감독기능에 의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수단이 제도화되

어 있는 반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부실기업이 적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대외신인도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타기업도 주력사의 대외매각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기피할 수 있음.

* 기아 등 외환위기의 계기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잔존하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은 불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소수주주권 확립,

외국인 투자여건의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기능에 의

한 기업 구조조정의 여건 조성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발표하여 기업의 사전적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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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銀行과 非銀行의 構造調整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 본격 정리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정리하면 예금의 인출사태가 연

쇄적으로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큰 반면 순차적으

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음.

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정상화는 금융경색의 완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

* 금융이 정상화되어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회복되면 비은행 금융기

관 중 다수는 자력회복이 가능하며 정리에 따른 충격 또한 완화될

수 있음.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

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 금융교란을 초래하는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은 즉시 정리

부도를 회피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여 금융교란 및 부실증대를 방지하고 경영책임을

추궁

*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이후 금융경색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금사가 부실화되었기 때문이며 영업을 정지하지 않았다면 무

차별적 여신회수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임.

금융기관의 종류별로 시정조치의 시행기준 및 시행시점을 명확히

하고 불이행시에는 영업을 정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전적으로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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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構造調整關聯 竝行措置

□ 향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행조치를 적극 강구

정리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취약해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금리폭등, 자금난 심화 등의 부작용 최소화

구조조정시 예금자의 심리적 공황발생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예

금인출사태 등에 대한 대비책 필요

구조조정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실업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부각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불확실성의 축소가 신용시스템 재건의 관건이므로 정리대상과

지원대상 금융기관을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공표

금융기관 재무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의 객관적

인 원칙을 제시

도태될 금융기관과 회생 금융기관을 분리하여 회생가능한 금융부

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divide and rule

의 원칙 도입

□ 예금자의 피해와 불편을 극소화하여 인출사태확산 방지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예금자의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일본의 경우 예금보호방침을 명확히하고, 보험기구의 재원확충에

10조엔의 국채를 교부하였으며, 금융위기관리계정을 신설하여 10

조엔의 정부보증 설정(<부록그림 4> 참조)

□ 금융기관 구조조정시 금융산업별 추진순서 (s e qu en c e )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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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계별로 시행함으로써 금융권역간의 시스템리스크가 전가되

어 전체 금융산업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

□ 중앙은행이 유사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IM F와 협의하고 이를 천명

* 1987년 미국의 주가폭락사태시 연방준비은행이 신속한 유동성공급조

치를 천명하여 동 사태가 실물로 파급되는 것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차단한 바 있음.

□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실행계획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지 및 지원

천명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실행계획을 IMF , IBRD 등이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IBRD 등의 구조조정관련 기술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금융구조조정이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우리 정부가 감내할 수 없

을 것이라는 국제금융가의 우려 불식

□ 국제기구로부터의 금융구조조정 관련 비상 크레딧라인 확보

IBRD 등과 협의하여 제2선 성격의 금융구조조정 비상 크레딧라

인을 확보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시 예금자는 철저히 보호될

것임을 천명

* 아르헨티나는 1996년 12월 국제은행 컨소시움과 60억달러에 해당하

는 st and- by 협정을 체결하여 은행구조조정시의 위기발생에 대비한

비상관리수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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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G- 13 자금을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인출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

□ 외환보유고를 상반기내에 최대한 확충하여 구조조정 기간중 외

환시장의 불안 해소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외환보유고를 최대한 확충

가산금리의 추이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제2단계 외평채의 조기발

행을 추진하여 구조조정의 여파로 발생가능한 단기자금 유출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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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銀行 構造調整

1 . 제일 서울銀行의 早期賣却

1.1 必要性

□ 금융의 정상화 촉진

외국계 은행이 인수하면 기업금융과 국제금융을 정상적으로 영위

하는 대형 시중은행 탄생

매각대금을 여타은행에 출자하거나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활용 가능

□ 대외신인도 제고

금융정상화가 앞당겨질 것이므로 국가 및 기업의 부도위험 감소

한국이 국수주의와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조류에 부

합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로 평가받을 것임.

□ 관치금융의 종식

외국계 은행은 정부 또는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것임.

특히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므로 은행이 정부의 눈

치를 살피기 보다는 시장과 고객에 주의를 집중할 것임.

□ 금융기법의 고도화 촉진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인사 및 급여 등에 있어서 선진기법을 용

이하게 도입 확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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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豫想問題點에 대한 檢討

□ 당장 매각하면 가격이 정부출자금에 미달하여 국민손실 발생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국민경제

적으로 이익(1%p 하락하면 2조원 이상 절감)

금융의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기업부도가 급증하여 예금보장 및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임.

* 이미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양 은행의 대외매각조차 실현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유치와 금융정상화는 요원한 과제

□ 외국계 은행은 우리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위험을 분담하기 보

다는 냉정하게 여신을 회수하려 할 것임 .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기업의 구조조정

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외국계 은행도 전국규모의 소매금융을 취급하려면 국민정서를 도

외시할 수 없음 .

□ 외국계 은행은 직원을 대량 해고하려 할 것임 .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려면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들 양 은행은 이미 파산한 상태이므로 전원해고되는 것 보다

낫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우리기업의 영업상의 기밀이 누출될 우려

경영의 투명성 부족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검증받은 기업은 대외신인도가 크

게 제고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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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推進方案

□ 외국은행에 의한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인수은행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한국의 은행을 인수하면 그들의

세계적인 영업전략과 여하히 부합하여 전체적인 자기자본수익률

이 언제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지를 설득하여야 함.

숨어있었던 부실이 인수후에 대규모로 드러난다면 회장의 책임문

제가 거론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의 축소가 거래성사의 요체

과다하게 많은 지점을 인수후에 정리하려면 사회적 인식이 나빠

지고 직원의 충성심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사전에 정리한 다음 인계받는 것을 선호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조속히 선정할 필요

간사기관이 인수희망은행을 섭외하여 한국정부와 인수희망은행

사이에서 거래조건을 조정하고 홍보자료를 작성

국제적인 투자은행을 간사기관을 선정하고 상세한 매각추진일정을

발표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이전에도 대외신인도가 제고될 수 있음.

* 투자은행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간사기관이 선정되면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통상 3∼6개월 소요

□ 손실분담 (lo s s s h arin g )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

선매각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

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외국은행이 증자(예 50%)형식으로 자본참여한 다음 추가대손이

발생하면 한국정부의 출자금과 상각하는 방안

□ 거래성사의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먼저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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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銀行의 經營改善措置

2.1 旣措置 事項

□ B IS비율이 6∼ 8 %인 6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징구

* 최근 BIS비율 8%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동계획 징구계획 발표

유상증자 실시 및 이익배당의 제한 등 자기자본 확충계획

국내외의 지점 및 자회사 정리

인력 및 조직의 축소개편 및 경영진의 임금 동결

경영진의 교체 및 감사의 기능 강화

향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제출

□ B IS비율 6 % 이하인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 요구

신규업무 및 현저한 영업규모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

경영진 및 직원의 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고 고정자산 처분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 제출

합병, 제3자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방안도 고려

□ 4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아 감독방침 결정

이에 앞서 3월말까지 개괄적인 이행목표 및 계획을 은행감독원에
제출하고 4월중에 실무협의를 거쳐 은행감독원장이 승인

* 6개월∼2년 이내에 BIS비율 8% 이상을 달성하도록 작성

매분기 추진실적을 98. 2/ 4분기 실적분부터 매분기 익월 10일까
지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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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當面問題點 및 課題

□ 98년말을 전후하여 총부실채권의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전망

97년말 은행 및 비은행을 망라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47

조원이며 98년중 분기별로 14조원 증가 예상

* 97년중 1/ 4, 2/ 4분기 평균 3∼4조에서 3/ 4분기 7조, 그리고 4/ 4분기에

는 약 15조로 늘어났음.

* 협조융자 대상기업 등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정리가 불가피함.

비은행금융기관중 일부가 파탄하면 은행의 부실로 전가되므로 98

년말을 전후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70조원에 이를 전망

□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99년중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

준으로 급감하여 금융공황 발생 우려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로 예대마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여신급감 불가피

*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을 감축할 것이며, 은행의

자산재평가 등은 미봉책에 불과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이

내에 대기업이 자본을 완전 잠식하는 등 산업기반 와해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가 재연되어 국가부도사태 발생 가능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은행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유상증자

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한편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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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向後의 推進方案

□ 경영개선조치의 기준을 강화

후순위채 발행분을 제외한 기본자본비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

개선조치 시행 (기본자기자본비율에 의한 기준치는 별도로 설정)

* 연기금의 후순위채 인수는 정부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미국 등 선
진국의 경우 BIS비율 10%에서부터 예비단계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화의, 협조융자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 부실징후기업과 리스사 등
부실징후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유채권 등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실자산에 포함시키고 충당금 설정

□ 강도높은 경영개선조치를 엄격하게 시행

자산감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제고는 불인정하여 전반적인 여신

축소를 방지하고 자력에 의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즉시

합병권고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 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 비용 분담

경영개선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배제하고 자동

적으로 이행되게 함으로써 대상은행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이 현저히 제고된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공통적인 기준에 의거 1차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한 다음 각 행별
로 자구노력의 이행정도에 상응하여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인수

자구노력의 결과 수익성과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에 대해서는 정

부가 은행투자기금 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금융시장 조

기 정상화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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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시정조치제도 (prom pt c orre c tiv e ac t ion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5∼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

는 제도

건전성이 양호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경영 보장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무적으

로 시행하여 사전적으로 자율적인 합병 등 강도높은 자구노

력 촉구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청산가치가 負

(- )가 되기 전에 영업을 정지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선진국에서 적기시정조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덴마크는 1974년부터 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

하여 주변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는 상

황에서도 금융의 안정성 유지

* 자기자본비율이 저하될 경우 은행이 자발적으로 합병을 추진하

였기 때문에 강제폐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미국이 1991년에 동 제도를 도입하여 은행의 도산건수가 현

저히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이 제고되는 효과를 시현함에

따라 새로운 건전규제수단으로 세계적으로 확산

일본도 관련법안을 1996년 6월에 의회에서 의결하여 준비기

간을 거쳐 1998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7년

1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동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4월중 시행기준을 보완하여 명료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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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은행등급 분류기준
1) ,2 )

위험가중자산

총자기자본

비 율

위험가중자산

기본자기자본

비 율

단순자기자본

비 율

해 당

은 행 수3 )

1등급(우 수)

2등급(적 정)

3등급(미 달)

4등급(크게미달)

5등급(위험수준)

10% 이상

8% 이상

8% 미만

6% 미만

-

6% 이상

4% 이상

4% 미만

3% 미만

-

5% 이상

4%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4 )

10,309

143

16

5

3

주: 1) 1, 2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3등

급 이하는 3개 중 어느 1개 기준에만 해당되면 해당 등급으로 분류됨.

2) T ier Ⅰ(기본자본) = 주식＋비누적배당형 영구우선주＋연결자회사에

대한 소수주주지분

T ier Ⅱ(보완자본) = 누적배당형 우선주＋후순위채＋대손충당금＋기타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3) 1995년 6월말 기준

4) 5등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유형자본(tangible equity ) / 총자산 기준

단, 유형자본 = T ier I ＋ 누적배당형 영구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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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주요내용

분 류 주 요 조 치 내 용

1등급 - 임점검사의 회수를 줄이는 등의 혜택 부여

2등급
- 자기자본비율이 3등급 이하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배당이나 임원보수의 지급 금지

3등급

- 배당 및 Management Fee 금지

- 자기자본확충계획의 제출 요구(동 계획에 대한 지주회사의

이행 보증 필요)

- 총자산의 확대 제한

- 매수, 지점설치 및 신규사업 진출시 당국의 사전승인 필요

- 필요한 경우 4등급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규제조치 실시

4등급

- 고위간부에 대한 상여금 지급 및 임금인상 제한

- 추가적인 자본확충의무 부과 또는 타기관과의 합병 준비

- 고위험 업무의 변경 축소 중지 요구

- 이사 또는 경영진의 해임 및 신규임명

- 예금금리수준 제한

- 총자산의 확대금지 또는 축소 요구

- 자회사의 매각 또는 청산 요구 및 계열회사간 거래제한

- 필요한 경우 5등급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규제조치 실시

5등급

- 비업무용 실물자산 취득, 과도한 레버리지 증대를 수반하는

여신 취급,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과도한 보수 지급, 시장금

리보다 높은 금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FDIC가 사전승인

- 정관 및 경리방법의 변경 금지

- 60일 이후 후순위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 금지

- 90일 이내 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인 선임

* 각 등급별 시정조치에는 상위등급에 부과된 조치가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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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銀行의 合倂 및 增資

3.1 合倂의 必要性

□ 은행증자여건의 개선

은행의 자기자본수익률(ROE )이 장기금리보다 높아야 원활한 증

자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

합병과 동시에 대폭적인 인원 및 지점축소를 통해 경영합리화

* 그간 우리 은행은 외형경쟁에 치중하여 지점을 무리하게 확장함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매우 낮음.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일반투자가의 적극적

인 참여로 자본금을 100%이상 확대시키는 증자도 가능

□ 대외신인도 제고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인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임.

세계적으로 은행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전무하므로

이 정도의 혁신적 노력이 없이는 대외신인도 회복 불가

□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 100대은행에 속하는 우리나라 은행이 전무하므로 차제에 은

행의 대형화를 실현

은행산업의 규모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의 결과가 엇갈리

고 있지만 국제금융업무에 있어서는 규모가 절대적으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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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銀行間 合倂의 促進方案

□ B IS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은행에 대해 합병을 권고

일정기간내에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금융당

국의 주도에 의한 제3자 인수 추진

* 가교은행(bridge bank)방식 : 금융감독당국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임시직을 채용하여 적절

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거나 청산하는 방식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인수합병시에도 고용승계 불필요

* 가교은행으로 이관되면 종전의 은행은 해산되어 고용계약이 폐기되

므로 인수되더라도 일부 직원만이 인수은행에 의해 재고용될 것이기

때문에 감독방침을 확고히 함으로써 자율적인 고용조정 촉진 가능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해외거점없이 국내영업만을 영위하는 조건

으로 4%의 BIS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일본의 사례)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 : 외환, 주택, 국민, 기업은행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경영합리화 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정부가 무의결권 전환우선주

형태로 증자에 참여하고,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신용보증기금이 합병추진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우선적으로 보증하

여 합병추진과정에서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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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간 합병을 통해 3∼ 4개의 선도은행을 집중 육성

* 선진국의 경우 영국 4개, 독일 3개 등 소수의 선도은행이 전체 금융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서도 대형은행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소수의 선도은행그룹이 형성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급보장예금의 금리한도가 설정되면 공신력이 뛰어난 합병은행은

낮은 금리로 많은 예금을 조달할 수 있어 영업력 증강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21세기형 은행문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 또는 진취적이고 선진은행기법에 능통한 새로운 경영진이

은행간 합병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당해은행의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주식을 부여하는

스톡옵션을 은행경영진에 제공하여 경영합리화의 인센티브 강화

* 예: 일정기간 경과후 주가가 1만원 또는 1만 2천원으로 상승하면 경

영진에게 1만주 또는 1만 2천주 제공

□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

선도은행은 금융복합그룹 (financial cong lom er ate)으로 발전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향유함으로써 은행산업의 완전개방에도

불구하고 국내금융시장에서 주도적 위상 정립

국제금융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해

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대내적으로도 대기업의 규모와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할 수 있

는 대형은행을 발전시켜 대기업의 일시적 자금부족시의 긴급지원

능력과 방만한 자금운용에 대한 제어능력을 확충

* 그간 은행의 낮은 수익성과 M2 규제 및 하향평준화식 선단경영방식

으로 인해 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CP 등이 과도하게 팽

창하는 파행적 양상이 초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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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부실채권은 결국 은행이 창출한 수익에 의해 상각됨.

당분간은 예대마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대손상

각을 원활하게 하고, 은행신탁, 증권투자신탁, CMA , MM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서도 충당금계정을 설정하여 금리경쟁

을 제어

미국의 경우 80년대 하반기에 은행의 대손상각이 증가하면

서 예대마진이 확대되었으며 대손상각이 축소된 이후에도

예대마진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오고 있음.

유럽국가의 경우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예대마진이 최근 4%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미국 10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자산 (A ) 및 예대마진 (B )

(단위: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A 2.15 0.40 1.45 0.77 1.21 1.12 0.64 0.26 0.11 0.11

B 2.05 2.37 2.86 2.55 2.54 2.56 2.74 2.34 2.01 2.25

자료: Federal Reserve Bulletin

은행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부실비용을 상각하는 것은 한계

가 있으므로 수신금리의 인하가 경영정상화의 관건

은행의 예금금리가 인하되려면 경쟁관계에 있는 신탁형 금융

상품에 편입된 유가증권이 대손처리될 경우 고객이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함.

* 신탁의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면 은행신탁계정의 대손부담을 덜

수 있어 은행의 수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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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은행신탁은 은행예금의 변형

은행예금에 대한 금리규제와 M2 위주의 통화관리 및 높은 지

급준비율의 부담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은행신탁이 이상비대화

은행이 수신경쟁력유지를 위해 신탁에 편입된 금융물이 부

실화되면 은행계정의 부실로 귀착시켜 옴에 따라 과다한 위

험을 감수

* 이 때문에 한보에 거액의 신탁대출을 제공한 제일은행의 신탁수

익률은 하락하지 않은 반면 제일은행의 부실은 급증

신탁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탁계정이

위험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BIS비율이 절반 이하로 급락

이는 증권투자신탁과 종금사의 CMA 계정도 마찬가지

□ 우선 신탁에 충당금계정을 설정하여 신탁의 기본원칙을 도입

엄격하게 자기책임원칙을 적용하면 신탁자금이 이탈하여 금

융경색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매일매일 정확한 기준가격

을 산정하여 수시입출에 대응하기 곤란

신탁자산의 일정비율(1∼2% )을 충당금계정에 전입하고, 신탁

계정의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격으로 충당금계정이 매입함으

로써 신탁부실의 일부를 신탁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 도입

* 증권투자신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 도입

장기적으로는 100% 투자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거나 은행신탁

의 법인격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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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預金保障制度의 改善

□ 정부의 예금보장을 빌미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하면 결국 부

실규모를 증대시켜 국민부담 가중

최근의 조치를 통해 일부 고금리상품을 예금보장대상에서 제외하

였으나 무분별한 금리경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

예금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상실되어 부실금융기관이 시장원칙에

의거 도태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연

* 미국에서 저축대부조합(S&L)의 부실이 거대규모로 확대된 주된 요인

이 자본을 거의 잠식한 S&L이 예금보장을 담보로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하여 투기적으로 운용한 사실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동전

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내가 돈을 가지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돈을

낸다는 식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 예금의 전액보장을 부분보장으로 단계적 전환

지급보장예금의 금리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보다 높은 경우 일정금

액이상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보장하는 방안 시행

* 고수익-고위험의 원칙에 부합하고 자금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금리의 하향안정화 촉진

* 예금지급보장의 목적을 신용질서유지에 국한시킬 필요

BIS기준에 의한 적기시정조치가 확립되면 미국 등 선진국의 사

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수신금리 제한

* 미국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이하인 은행의 수신금리를 일정

수준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 지금 당장 시행하면 대다수 금융기관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실질

적인 금리규제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금융불안 가중

2001년부터 일정한도까지만 예금 보장(IMF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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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銀行의 不實債權整理 및 機能正常化 方案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IMF가 건의한 바대로 4월말 은행의 경영합리화계획이 확정된 다

음 정리기금채권을 지급하고 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97년말 은행의 부실채권은 기매각분을 제외하고 33조원(추정손실,

회수의문, 고정)으로 추계되었으나 4월말까지 40조원에 이를 전망

이 가운데 은행은 약 18조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려 할 것으로

추정되며 성업공사의 소요재원은 약 10조원으로 추정

*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실채권은 하자가 있거나 소액인 부실채

권 또는 은행이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 매각의뢰를 하지 않는 채권

□ 대손상각분을 반영하여 은행의 자본금 감축

부실채권매각에 따른 손실실현분은 물론 미매각 부실채권과 화

의, 협조융자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 부실징후기업과 부실징후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유채권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충

당금 설정

* 은행의 재무현황을 가급적 정확하게 현가화함으로써 감독당국은 물

론 예대고객과 주식투자자의 변별력을 제고할 필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 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감자를 명령하여 증자 및 합병을 위한 여건 개선

* 감자규모가 매우 큰 은행은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희박하

다고 판단하여 4월중 경영합리화계획의 심사시 감독당국이 합병 권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은행의 총

자기자본은 97년말의 25조원에서 연내에 10조원 수준으로 감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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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증자 지원

비은행의 기능위축에 따른 은행의 자금중개비중 제고, 은행신탁의

수익률 변동폭 증대와 지급보장예금의 금리한도 설정에 따른 예

금계정의 비중 증대, 앞으로도 지속될 부실채권 발생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의 자본금이 단기간내에 40조원 이상으로 증대될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은행이 주도적으로 부실

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와 부실증대방지 가능

합병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현저히 제고된 은행에 예금보험공

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10조원을 출자하여 25조원 수준의 일반,

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은행증자를 선도

* 외국인의 은행증자 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은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한편 투자신탁회사에 은행증자용 수익증권을 설정하고 국민 캠

페인을 전개하여 은행증자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이와 같이 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IMF도 금리인하에 동의할

것이므로 주식투자의 여건이 개선될 것임.

□ 은행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입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각 행별로 자구노력의 이행정도에 상응

하여 부실채권을 인수하되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대규모의 증자를 성공시킨 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 매수하는 방

침을 미리 발표하여 증자여건 개선

□ 자율적 합병에 실패한 부실은행 정리

자본금을 잠식한 은행이 가교은행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수희망

자가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형은

행에 인수시키고 평가손실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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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1> 은행구조조정의 흐름도

감자 (주주책임원칙 )
자구노력 , 합병

(적기시정조치 )

은행구조조정

예금보장제도개선

(예금자 변별력 제고 )

부실채권정리

정부출자⇒일반출자

▼

비은행 구조조정

기 업 구조조정

▼

위기극복 ,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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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非銀行 構造調整

1 . 現況과 問題點

□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은행보다 더욱 열악

영업이 정지된 종합금융회사는 물론 영업중인 종금사 가운데서도

소수를 제외하면 정상적 영업이 중단된 상황

투자신탁회사는 자기자본을 완전 잠식한 상태에 있으며 서울소재

대형 3사의 부실규모가 매우 큼.

주식평가손을 감안하면 18개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지급능

력이 2조원이상 부족한 실정

다수의 증권회사와 리스사도 부실화되어 있으며 고금리와 금리경

쟁에 따른 급속한 자금이체로 인해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 비은행금융기관의 파탄은 대부분 은행부실로 귀착

은행의 신탁계정이 콜자금 공급의 주요 원천

은행신탁계정이 거액의 리스채, 할부금융채 등을 편입

비은행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라 거래기업의 자금난으로 도산

하면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동시에 정리하면 심각한 금융경색 초래

인출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신용공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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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構造調整의 基本方向

□ 은행의 증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본격 추진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어야 자

금시장의 동요 최소화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정리부담 감소

* 97. 11. 19 종합대책에서 종합금융회사와 은행을 제외한 여타금융기관

은 98. 9말까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 방안 강구

청산시에는 예금보장에 따른 재정부담과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

의 부실이 가중되므로,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손실의 여부를 보전하여 P &A 방식 활성화

* P&A (purchase & assumption , 자산부채인수, 영업양도)방식 :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제3자에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인수금융기

관의 고객기반이 확대되므로 평가손실의 전액을 보전하지 않아도 자

발적 인수 가능

대형 금융기관 또는 다수의 금융기관을 정리할 경우에는 정리금

융기관(bridge bank )을 설립하는 가교은행방식을 활용하여 정리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업무단절에 따른 거래고객

의 피해를 최소화

□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국민부담 최소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연되면 예금보장을 위한 재정부담이 가

중되므로 재무현황과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엄격히 확인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배임 등 위법행위여부 및 경영책임정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상권 행사(법률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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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證券會社의 構造調整方案

□ 현황

98년 1월말 현재 증권사의 총 부실채권은 17.6조원이며 97년말

현재 상품주식평가손은 15조원임(국민 한남투자신탁증권 포함).

회사채 대지급, 역외펀드 부실, 환차손 등에 의해 부실급증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증권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임.

자체적으로 감원 및 감봉, 지점축소 등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구조조정 방안

현행의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98. 9말까지 조치 발표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

되는 손실위험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영업용순자본 비율

에 따라 단계적인 시정조치 시행

은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부실채권 정리

* 부동산 담보가 많은 은행여신과는 달리 증권사의 부실채권은 주로

회사채대지급 구상채권이므로 매입가격이 높지 않음.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증권 및 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

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

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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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生命保險會社의 構造調整 方案

□ 현황

97년말 현재 지급여력미달 18개 생보사의 가입자에게 돌려줄 책

임준비금 부족분은 약 1조 9천억원으로 추정

* 주식평가손을 100% 반영할 경우 2개 대형사와 5개 외국사 합작사를

제외하면 자본잠식 상태이고 최근 해약증가로 유동성 부족

이중 합병 및 정리단계 (지급여력 미달규모 1천억원 초과후 증자

명령불이행)에 속한 3개사의 준비금 부족분과 정리시 대지급금규

모는 각각 약 6,300억원, 1조 2천억원으로 예상

□ 구조조정 방안

기 시행중인 책임준비금의 1% 이상 지급여력을 보유토록 하는

건전감독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 촉구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3개 생보사는 가교보험사

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되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보험보증

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보험상품구조상 부채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다수의 생보사가 동

시에 정리되므로 가교보험사 방식이 바람직

97회계년도에 5단계(합병 및 정리단계)에 추가 포함된 회사는 일

정기간내에 증자 혹은 자율적인 인수 합병을 적극 유도

* 일정기간 경과후 회생 및 자유의사에 의한 피인수 가능성이 없는 회

사는 가교보험사로 넘겨 정리

인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후로 되어 있는 5대재벌 참여를

즉시 시행하되 지급여력기준 인정항목은 대폭 축소

추후 유동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여력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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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保證保險會社의 構造調整 方案

현황

보증보험회사의 재무구조는 최근 급속히 악화되어 98년 1월말 현

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

비례재보험특약으로 손해보험회사도 담보지분만큼 보증계약에 따

른 손실을 감수하고 있어, 보증보험사의 문제가 전체 손해보험산

업으로 확대

* 양 보증사는 최근 영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동성확보 위주의 보

험인수에 나서 전체 손보사에 위험을 전가하고 있음(97년중 2천억원)

구조조정 방안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 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손해보험회사가 회사채보증 등 금융업무 및 구상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 없어 P&A 방식에 의한 업무의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은행 및 증권사의 보증업무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의 영업

을 중지시키면 채권발행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

* 기존의 경영진 퇴진, 인원 감축 등으로 내부경영의 효율성 제고

* 기존 보증사와 손보사간의 잔존 유효보증계약을 가교보험사가 인수

자산 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負(－)의 자본금 부분

에 대해서는 보험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망자가 없으면 청산

* 외국 보증전문기관의 경영 참여로 보증업무의 효율화 추구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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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投資信託會社의 構造調整 方案

□ 현황

투신사의 고유계정은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신탁계정(고

객자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 등 제3의 기관에 보관

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투자자 보호기능이 완비되어 있음.

그러나 신세기투신과 같이 신탁계정의 자산을 회사가 편법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고객자산의 지급부족분 발생

□ 고려사항

모든 투신사가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고 지급부족분이 거액이며,

인출사태가 전체투신사로 확산되는 경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충당

금계정의 설정 등으로 신탁보수가 실질적으로 인상되면 부실규

모 축소 가능

□ 구조조정 방안

부실화된 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

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실투신사에 제공한 금융기관 여신은 대

손처리

지급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지급을 대행하는 투신사는 환매된 수익증권을 투신보호기금에 이

관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부실투신사의 고객에 지급

* 지급대행 투신사는 고객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

으므로 투자신탁보호기금에 특별출연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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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리스사의 構造調整 方案

□ 현황

과도한 외형경쟁으로 마진폭이 축소된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고 환차손과 금리의 역마진으로 인해 부실 증대

98년 2월말 현재 리스사의 부실채권은 7조 5천억원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임.

□ 구조조정 방안

리스사는 예금자보호가 불필요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 등이 없으

므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부실리스사 정리

부실리스사는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여타 리스사 또는 모은행

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 추진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에 붙여질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은행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허용(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하고 있음).

□ 여타의 부실화된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일반기업에 준하여 정리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

자보호가 불필요하므로 채무이행조건의 조정을 채권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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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構造調整費用의 推定 및 財源調達 方案

1 . 金融産業 構造調整費用의 推定

□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려면 금

융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선결과제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시급히 정리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회복시키

고, 증자 등을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이를 위하여 부실채권 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등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려면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지원 불가피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

우, 향후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산됨.

1.1 不實債權 整理基金

□ 1998년말 금융기관의 총부실채권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추정

97년말 부실채권규모가 약 47조원이며, 98년중 분기별로 약 14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97년중 1/ 4, 2/ 4분기 평균 3∼4조에서 3/ 4분기 7조, 그리고 4/ 4분기에

는 약 15조로 늘어났음.

*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증대, 자산재평가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조조정

이 본격화되면서 협조융자 대상기업 등 대기업 가운데 일부가 부실

화되면 부실채권의 급증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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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약 5 0조원으로 추정

되며 , 동 채권의 정리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30조원으로

전망 (기매입채권의 정리비용 포함 )

총소요비용은 매각손실과 이자비용으로 구성됨

* 매각손실은 구조조정기간동안 2회의 매각(기금조성→부실채권매입→
1차 매각→자금회수→매각손실보전(정부)→부실채권매입→2차 매각)
을 가정할 경우 총매각손실은 14조 760억원

1차 매각 회수자금으로 다시 98년 이후에 추가발생하는 부실채
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

* 총이자비용은 5년간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15조 8,355억원으로 예
상(채권발행년도의 이자비용은 1/ 2로 가정)

<표 Ⅵ- 1> 정리기금 필요액 및 소요비용 추계

(단위: 억원)
기 관 별 은 행 비 은 행 합 계 비 고

추정부실채권

규모
650,000 350,000 1,000,000

매각대상채권 292,500 210,000 502,500
1차 매각대상채권비율
은행(45%), 비은행(60%) 가정

필요기금액

(매입예상가)
160,875 115,500 276,375

매입예상가는 매각대상채권가

의 55% 가정

기소요기금 71,401 4,121
98.3 현재 기집행된 부실채권
정리기금

총소요기금 232,276 119,62 1 35 1,897

매각손실 92,910 47,850 140,760
매입액의 20% 손실, 2회매입
및 매각 가정1 )

이자비용 104,525 53,830 158,355
기금소요액의 45%
(10%/년×4.5년)2 )

소요비용 197 ,435 10 1,680 299 ,115
주: 1) 98년 이후 또다시 추가적인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2회 매입을 가정하였음.
2) 이자발생기간을 4.5년으로 가정한 것은 채권발행이 이루어지는 98년분 이
자비용을 1/ 2로 간주한데 기인함.

- 64 -



1.2 增資 및 代支給을 위한 資金(예금보험공사)

1.2.1 增資資金

□ 향후 추가 대손발생 등을 고려할 때 35조원의 은행증자 필요

97년말 현재 은행의 BIS기준 미달액은 6조 2,730억원이고, 98년
중 추가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은 17조 9,520억원

98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대손충당금을 약 11조 정도 고려

□ 은행증자를 위한 총비용은 17조 4 ,25 0억원으로 추정

정부는 총 35조원중 10조원을 지원함으로써(초기 2년간에 걸쳐 7
조, 3조원 지원) 민간의 자발적인 증자를 유도

10조원은 기금채권으로 발행되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15%
의 이율을 적용하면 7조 4,250억원(기발행채권에 대한 이자포함)

□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어) 정부
의 증자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음.

<표 Ⅵ- 2> 은행증자를 위한 비용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증자필요규모 350,000
BIS미달액 622,730
대손상각손실 179,520
추가 증자분 110,000 전망

정부지원 100,000 98년 70,000, 99년 30,000지원 가정

이자비용 74,2501 ) 5년간 연이자 15%, 서울 제일은행
출자금 1조 5천억원을 포함

총증자비용 174,250
주: 1) 70,000억원(98년 지원예정)×4.5×0.15＋30,000억원(99년 지원예정)×3.5
×0.15＋15,000억원(98년 기지원)×5×0.15＝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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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代支給 및 引受支援 資金

□ 은행 및 비은행의 정리시 자산 부채차액의 대지급 사유 발생

□ 대지급을 위한 비용은 총 19조 7 ,5 00억원으로 추정

동 기금의 충분한 확보는 금융산업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며,

대지급이 없다면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10조원 조성

* 종금사의 경우 이미 5조원의 대지급 발생

* 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1조원 이상의 대지급 발생 전망

대지급기금의 이자비용은 9조 7,500억원으로 추산(종금사의 대지

급금 5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초기 2년간에 추진될 것으로 가정

하여 이에 따른 대지급금 포함.

1.3 總費用推計

□ 총소요비용은 6 7조 865억원이며 5년간 발생

부실채권 정리비용은 29조 9,115억원이며 5년간 발생

* 총매각손실은 14조 760억원이며, 총이자비용은 15조 8,355억원

은행증자비용은 5년간 이자비용 포함 17조 4,250억원으로 추정되

며 은행증자비용 제외시 49조 6,615억원

* 은행의 구조조정은 시급할수록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초기 2년간 각

각 7조, 3조의 증자시행. 이미 서울 제일은행에 1조 5천억원 투입됨.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대지급관련 비용은 19조 7,500억원(5년간

이자비용 포함)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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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소요비용추이는 다음과 같음 .

<표 Ⅵ- 3> 금융구조조정 일정 및 비용 추계

□ 98년도 GD P (45 0조 추정 )대비 총공적자금지출은 약 16 .4 %이며

이자비용을 제외할 경우 9 .0 %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음

(기 시행기금 포함 ) .

은행증자시 정부지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총공적자금지출은 98

년 GDP대비 약 11%로 낮아짐.

* 이 경우 이자비용을 제외하면 5.3∼5.4%로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임.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부실채권

정리기금

매각손실 28,152 28,152 28,152 28,152 28,152 140,760

이 자 17,595 35,190 35,190 35,190 35,190 158,355

대 지 급
대 지 급 50,000 50,000 － － － 100,000

이 자 11,250 18,750 22,500 22,500 22,500 97,500

은행증자
증자지원 70,000 30,000 － － － 100,000

이 자 7,500 15,000 17,250 17,250 17,250 74,250

합 계 184,497 177,092 103,092 103,092 103,092 670,865

이자 합계 36,345 68,940 74,940 74,940 74,940 330,105

은행증자

제외시

합 계 106,997 132,092 85,842 85,842 85,842 496,615

이자합계 28,845 53,940 57,690 57,690 57,690 255,855

주: 1) 제일 서울은행 제외(이자에는 포함)

2) 종금사 제외(이자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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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은행증자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정상화시 지원금

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증자 소요금액(10조원)을 제외할 경

우 98년 GDP대비 14.1%가 되며 이자비용까지 제외할 경우 6.8%로

낮아짐.

우리나라의 경우 대지급금을 충분히 상정하고 있어 총공적자금지

출은 추정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IBRD 등 국제기구의 지원금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 (조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환차익도

예상할 수 있어 총공적자금지출액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므로 이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표 Ⅵ- 5> 참조)

<표 Ⅵ- 4> 주요국 금융위기처리시 GDP대비 공적자금지출 비중

(단위: 년, %)

구 분 미국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핀란드 말레이지아 한국1 )

기 간 1991
1994

∼95
1995

1977

∼85

1991

∼93
1985∼88 1998∼2002

GDP대비

지출비중
3∼5 5∼10 12∼15 5.6 8.0 4.7

9.02 )

(16.4)

5.3∼5.43 )

(11.0)

주: ( )안은 이자비용 포함.

1) 한국은 추정치임.

2) 은행증자 포함.

3) 은행증자 제외.

자료: Bank Insolvencies : Cross - Country Experience , World Bank Working

Paper 1620, Jul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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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5> IBRD 및 ADB 자금도입 현황 (98. 4. 6 현재)

차관선 약정규모 기 도 입 도입예정
이자율 및

대출조건

IBRD 100억달러

목적: 경제재건 및 금융구조
조정

차주: 정부
전대차주: 산업은행
금액: 50억달러

- 경제재건차관(30억달러)97.12
차주(정부)→전대차주(산업은
행)→재전대(수출입은행: 22.3
억달러, 장기신용은행: 4억달러,
외환은행: 0.7억달러, 산업은행
: 2.4억달러)→한국은행외화차
입금상환

- 구조조정차관(20억달러), 98.3
차주(정부)→전대차주(산업은
행 15억달러, 수출입은행 5억
달러)→수출용 원자재도입LC
개설, 주택신보출연, 실업대책
등에 사용계획

50억달러
- 98년
하반기

도입예정

Libor＋1.0%
(5년거치
10년상환)

Libor＋0.75%
(5년거치
15년상환)

ADB 40억달러

목적: 금융구조조정
차주: 정부
전대차주: 산업은행
금액: 30억달러

- 20억달러, 97.12
차주(정부)→전대차주(산업은
행)→한국은행외화차입금상환

- 10억달러, 98.1
차주(정부)→전대차주(산업은
행)→재전대(중소기업진흥공
단)→신용보증기금에 출연
(BIS제고용)

금액: 10
억달러

- 7억달러
(99. 1)

- 3억달러
(2000. 1)

Libor＋0.4%
매 6개월
이자지급

7년후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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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財源調達方案

□ 기금의 원금은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부실채권

을 인수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출자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므로 구축효과(crow ding out

effect ) 없음.

예금보험공사 또는 은행투자기금 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

나 정리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공사채권을 해외에 매각하면 금융기

관에 현금지급 가능

□ 이자지급분은 주로 재정에서 부담

전액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 98년 3조 6,345억원, 99년 6

조 8,940억원, 2000∼2002년 7조 4,940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하

며, 성업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이 매각됨에 따라 이자부담이 축

소되어도 매년 5조 5천억원 정도 발생(표 Ⅵ- 3 참조)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발행을 통한

이자지급도 가능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증시가 활성화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

한 은행출자분의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동 부분에

대한 이자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이 경우 98년 2조 8,845억원, 99년 5조 3,940억원, 2000∼2002년 5

조 7,690억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약 4조원 정도의 이자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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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 금융산업 구조조정외에 실업대책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금 소요

국제적 과세기준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 재정비하여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의 경우 비과세 감면액이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음성 탈루소득의 양성화로 1∼2조원의 세수증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매년 2조원 이상 조달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상향 조정하여 연간 2조원 세수증대

* OECD 국가 부가가치세 평균세율 17.5%

정부부문 개혁을 통한 비용절감과 사업비지출의 합리화

* 구조조정의 초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신속하게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균형재정회복의 지

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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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Ⅵ - 1] 不實債權整理 및 預金者保護에 소요되는 費用

推計

부실채권 정리기금

가 . 기본가정

□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발행한 채권은 5년만기이며, 이자는 10%이고

매년 지급

단 부실채권 정리채권 발행년도의 이자비용은 1/ 2로 계산

□ 총부실채권중 은행권의 비중은 65%, 비은행의 비중은 35%

□ 총부실채권대비 매각대상채권 비율은 은행 45%, 비은행 60%로 가정

□ 매입예상가는 매각대상채권가의 55%

□ 매각손실은 매입예상가의 20%이며 5년간 2회 매각

매각은 5년간 균등하게 일어나며 매각손실발생시 재정에서 즉각

보전

□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채권과 융자금의 이자비용은 재정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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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부실채권 정리기금 규모 추계

□ 총부실채권의 규모는 98년말 약 100조원으로 추정

97년말 부실채권규모가 약 47조원이며, 98년중 분기별로 약 14조

정도 늘 것으로 전망

* 97년중 1/ 4, 2/ 4분기 평균 3∼4조에서 3/ 4분기 7조, 그리고 4/ 4분기에

는 약 15조로 늘어남.

협조융자기업의 부실화 경우 최소 30조원(97. 4기준)의 부실채권

이 발생할 것임.

□ 29조 2,500억원(은행), 21조원(비은행) 상당의 매각대상 부실채권을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필요기금액은 27조 6,375억원

기집행 정리기금의 7조 5,522억원을 감안할 때 총매각대상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기금규모는 35조 1,897억원

다 .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비용

□ 매입한 35조 1,897억원의 부실채권 매각시 20%의 손실이 발생하고

5년 (1998∼2002년)동안 2회의 매각이 이루어 진다고 가정할 경우,

총매각손실액은 14조 758억원

은행 9조 2,910억원, 비은행 4조 7,848억원

□ 기금채권 35조 1,897억원의 이자비용은 15조 8,353억원

□ 총소요비용은 29조 9,1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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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를 위한 기금

가 . 기본가정

□ 98년중 발생하는 은행의 부실채권은 33조원, 98년 이후 추가발생규

모는 20조원 내외

□ 증자를 위한 기금은 은행의 BIS기준 미달액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

BIS기준 미달금액중 10조원(98년: 7조원, 99년: 3조원)을 지원함

으로써 해당은행의 자발적인 증자를 유도

은행증자는 은행구조조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초기 2년간 시

행

비은행금융기관의 증자에는 정부지원을 고려하지 않음.

□ 대손충당금 적립은 현재의 적립기준을 준용함.

정상여신(0.5%), 요주의(1%), 고정(20%), 회수의문 추정손실(100%)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여신비중은 과거 경험치를 토대로

고정 57%,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43%로 가정

□ 기금채권은 5년만기이며 이자는 년 15%로 가정

채권발행년도의 이자비용은 1/ 2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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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은행의 BIS기준 미달규모 추계

□ 97년말 현재 은행의 BIS기준 미달액은 6조 2,730억원

□ 98년중 추가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대손상각액은 17조 9,520억,

따라서 증자필요액은 24조 2,250억원

향후 부실채권발생 규모를 고려할 때 약 10조원의 추가 대손이

발생

다 . 은행증자를 위한 비용

□ 은행증자를 위하여 총 17조 4,250억원이 소요될 전망

전체 증자필요규모 35조원중 정부가 10조원을 지원할 경우 이자

비용으로 7조 4,250억원이 소요될 것임(연리 15% ).

* 동 이자비용에는 제일 서울은행의 기증자액 1조 5천억원 포함

대지급을 위한 기금

가 . 기본가정

□ 비은행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초기 2년간(1998∼1999)에 일어남.

대지급비용도 동 기간에 발생

□ 대지급기금의 이자는 5년간 년 15%

대지급을 위한 채권발행년도의 이자비용은 1/ 2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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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지급규모 및 총비용 추정

□ 향후 2년간 최대 10조원이 필요

종금사에 이미 5조원의 대지급이 발생하였고 생보의 경우 올해

최소 1조 1천억원 발생 전망

대지급을 위한 기금을 충분히 조성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

□ 대지급기금의 이자비용은 9조 7,500억원이며, 대지급관련 총비용은

19조 7,500억원임 .

종금사의 대지급금은 기시행되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자비용

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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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外換需給의 安定化

1 . 經濟 構造調整과 外換需給 安定

□ 경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 것만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책

현재의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이 다시 호전되지 못하는 한 민간베

이스의 안정적 신규자금 유입은 기대 난망

□ 조기에 외환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부실의

규모와 금융시장 파급효과로 외환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

현재 유입되고 있는 단기성 외화자금은 구조조정기의 불안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유출 가능함을 직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미약하여 외화유입

이 확대되는 선순환 국면 조성 가능

□ 공적자금지원 기간 내에 민간 해외자본 유입이 재개되지 못하면

외환수급 차질에 의한 제 2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

공적자금지원 기간 내에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민간 신규자금

유입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 제2의 외환위기 발생

따라서 우리에게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시간이 없으며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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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對外債務의 現況 및 評價

2.1 對外債務 現況

□ 98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5 03억달러

총대외지불부담은 세계은행 편제기준에 의한 대외채무에 금융기관

역외차입금과 국외점포의 해외차입금을 합산하여 산출

금융기관 및 민간부문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총대외지불부담은

98년 1∼2월중 41억달러 감소

□ 총대외지불부담 중 장기외채는 889억달러 , 단기외채는 6 14억달러

로 단기외채비중이 97년말 44 .3 %에서 98년 2월말 4 0 .8 %로 하락

장기외채는 공적자금의 도입으로 97년말 대비 29억달러가 증가한

반면 단기외채는 70억달러 감소

□ 이중 금융기관 (외은지점 포함 ) 외채가 882억달러 , 민간부문 외채

39 1억달러 , 공공부문 외채가 230억달러이며 , 기업의 현지금융은

제외된 수치임 .

총대외지불부담에서 제외된 기업의 현지금융 규모는 97년말 현재

532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현지

금융 규모가 324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현지금융의 80% 이상이 5대계열의 차입이며 , 특히 현지법인의

모기업보증에 의한 차입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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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1> 총대외지불부담 현황 (98년 2월말 현재, 잠정치)

(단위: 억달러)

96말 97말(p)
98년 증감

1월말(p) 2월말(p ) 1월중(p ) 2월중(p )

장기부채

(Ⅰ+Ⅱ+Ⅲ)
575 860 872 889 12 17

Ⅰ. 금융부문(A +B)

A . 국내금융기관

국내본점

역외금융

국외점포

B. 외은지점

415

383

245

85

53

32

503

463

299

92

72

40

485

449

298

88

63

36

479

442

297

89

56

37

- 18

- 14

- 1

- 4

- 9

- 4

- 6

- 7

- 1

1

- 7

1

Ⅱ. 민간부문 136 176 176 180 0 4

Ⅲ. 공공부문 24 181 211 230 30 19

단기부채(Ⅰ+Ⅱ) 1,000 684 640 614 - 44 - 26

Ⅰ. 금융부문(A +B)

A . 국내금융기관

국내본점

역외금융

국외점포

B. 외은지점

780

652

262

127

264

128

438

289

117

87

85

149

410

268

113

80

75

142

403

270

115

76

79

133

- 28

- 21

- 4

- 7

- 10

- 7

- 7

2

2

- 4

4

- 9

Ⅱ. 민간부문 220 246 230 211 - 16 - 19

총대외지불 부담 1,575 1,544 1,512 1,503 - 3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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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 P대비 비중으로 볼 때 97년말 현재 경상GD P대비 총외채비

중은 IB RD기준 27 .3 %, 총대외지불부담 기준 34 .9 %

그러나 이는 97년 평균환율 951.4원/달러를 적용한 수치로서 98

년초 원화환율 1500원/달러를 적용할 경우 동 비중이 IBRD기준

43%, 총대외지불부담 기준 54%로 크게 상승

□ 경상GD P대비 순외채비중 (IB RD기준 )은 97년말 현재 12 .6 %에

머물고 있으나 환율 1500원 /달러를 적용할 경우 20 %로 상승

금융기관 역외차입금과 국외점포 해외차입금의 대부분은 대외자

산 증가에 반영되어 총대외지불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순

외채의 규모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됨.

□ 97년말 현재 연간 수출규모에 대비한 총외채의 비중은 IB RD 기

준 83 .3 %, 총대외지불부담 기준 106 .5 % 수준

연간수출액 대비 순외채의 비중은 38.4%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됨.

<표 Ⅶ- 2>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규모 (97년말 현재, 잠정치)

(단위: 억달러, %)

총대외지불부담 총외채(IBRD기준) 순외채(97년말)

금 액 1,544 1,208 557

경상GDP 대비 비중 34.9 27.3 12.6

수출액 대비 비중 106.5 83.3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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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評價

2.2.1 外債償還能力

□ 총외채규모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경제규모 및 성장능

력 , 재정의 건실도 , 높은 저축률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적정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98년초 현재 총외채의 비중이 세계은행의 경채무국 기준(30∼

50% )에 도달하여 외채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선진국 및

여타 개도국에 비해 외채비중이 크게 과도한 수준은 아님.

<표 Ⅶ- 3> GDP대비 총외채비중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는 대외거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경상외환수입액 대비

총외채의 비중이나 외채원리금 상환부담률 (D S R )로 본 상환능력 또

한 세계은행의 경채무국 기준을 하회하는 수준

세계은행은 경상외환수입액(수출+무역외 외환수입) 대비 총외채

비중이 165∼275%, 외채원리금 상환부담률(DSR )이 18∼20%에

달할 경우 경채무국으로 분류

(단위: 억달러, %)

미 국

(1994)

일 본

(1995)

태 국

(1996)

말레이지아

(1996)

필리핀

(1996)

한 국

(1998.1)

50 42 46 39 54 43

주: IBRD 외채편제 기준, 미국 및 일본은 대 GNP 총외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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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4> 총외채 및 외채원리금의 경상외환수입액대비 비중 추이

□ 현재의 순외채 규모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잠재적인 성장성에 비추어 유지가능한 수준임 .

최근 국내저축을 상회하는 민간투자 즉 경상수지 적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순외채가 빠르게 증가

* 93∼97년 기간 중 순외채 증가액은 446억달러이며, 동 기간 동안 무

역적자 누적액은 241억달러, 무역외적자 누적액은 215억달러에 해당

명목성장률이 외채의 평균이자율을 상회하는 경우 무역수지 흑자

를 달성하지 않아도 순외채 비중의 유지가 가능

보수적으로 명목성장률 6%, 평균 외채이자율 10%를 가정하더라

도 경상GDP대비 0.8%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폭 (98년기준 22∼24

억불)을 유지하여 나갈 경우 순외채비중의 유지 가능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외채/

경상외환수입액

외채원리금/

경상외환수입액

45.9

( - )

6.0

46.9

(69.0)

6.2

44.3

(67.5)

9.1

49.0

(76.3)

6.2

51.2

(78.2)

5.4

65.9

(99.2)

5.8

70.3

(89.9)

-

주: 총외채/경상외환수입액 중 ( )은 총대외지불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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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외신인도가 실추되면서 만기연장이 어려워지고 국내증시

에 투자된 외화자금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음 .

금융위기, 기업위기의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연쇄부도

에 따른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어 외환위기의 재연 가능성 상존

<표 Ⅶ- 5> 순외채비중의 유지를 위한 GDP대비 무역흑자 규모

2.2.2 外債構造의 健全性

□ 우리나라의 외채구성은 단기외채의 비중이 여전히 높을 뿐 아니

라 수출대비 단기외채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유동성 위

기가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

93년 이래 급속히 증가한 단기외채 비중은 실물거래관련 단기외

환거래의 우선적 자유화라는 정부의 단계적 자본자유화 정책에

상당부분 기인

최근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단기외채비중이 감소하기 시

작하였으며 218억달러 규모의 단기외채가 중장기채로 전환됨에

따라 98년 단기외채비중은 30%대로 감소할 전망

(단위: %)

평균 외채이자율

6% 8% 10% 12%
명목성장률:

4%

6%

8%

10%

0.4

0.0

- 0.4

- 0.8

0.8

0.4

0.0

- 0.4

1.2

0.8

0.4

0.0

1.6

1.2

0.8

0.4
주: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순유입은 零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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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6> 단기외채 추이

□ 금융기관 외화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을 기

준으로 볼 때 만기구조의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여전히

내재

일반은행의 유동성비율은 은행감독원 감독기준인 70%를 하회하

고 있으며 미 연방은행에서 권고하는 100% 수준에는 크게 미달

종금사의 경우 감독기준이 부재하여 국내부문의 외화유동성 문제

가 심각한 수준

<표 Ⅶ- 7>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비율 추이

(단위: 억달러,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단기외채

(총외채 대비 비중)

370

(58.8)

403

(60.2)

584

(65.8)

787

(65.8)

1,000

(63.5)

685

(44.4)

무역신용관련 단기외채

(총외채 대비 비중)

152

(24.2)

181

(27.0)

247

(27.9)

341

(28.5)

444

(28.2)

432

(28.0)

수출대비 단기외채비중 48.3 49.0 60.8 62.9 77.1 50.1

주: 총대외지불부담 기준

(단위: %)

1995 1996 1997. 3 1997. 9

일반은행 : 국 내

해 외

59.9

68.4

61.7

69.5

62.0

68.4

63.2

65.8

종 금 사 : 국 내

해 외

22.9

85.3

36.6

72.1

39.2

70.9

35.6

89.9

주: 유동성 비율 = 만기 90일이하 외화자산/만기 90일이하 외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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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해외자산의 대부분이 금융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

에 운용되고 있어 자산부실화의 위험성이 높음 .

97년말 현재 금융기관 해외자산의 국별분포는 한국 59%, 동남아

시아 29%, 중남미, 동유럽 및 구 소련 7%, 기타 5%로 추정됨.

이미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외화자산이 총자산대비 은행권 3.8%,

리스 8.5%에 달하고 있음.

<표 Ⅶ- 8> 금융기관의 외화자산 및 부실현황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

해할 정도의 과다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 만기구조 , 유동성 ,

자산부실화 등 외채구조상의 불건전성이 내포하는 위험이 상존

또한 국내금융의 불안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외채구조상의 불건전

성과 맞물려 외환위기의 재현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

(단위: 억달러)

은 행1 ) ,2 ) 증 권3 ) 보 험 종 금5 ) 리 스5 )

총외화자산(A ) 941.43 14.07 10.60 79.00 24.516 )

부실외화자산(B) 35.68 7.374 ) - 1.03 2.077 )

총자산대비

비율(B/ A)
3.8 - - 1.3 8.50

주: 1) 외화표시 지급보증액 제외

2)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3) 채권, 주식, 수익증권, 역외펀드

4) 역외펀드 누적평가손 규모임.

5) 98년 1월말 기준

6) 리스사 현지법인의 여신잔액

7 ) 3개월 이상 연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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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短期 外換需給 및 中長期 外債 展望

3.1 98년 外換需給 展望

□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98년 외환수급은 무난할 전망

외환보유고 확충 필요자금을 포함하여 총 621억달러의 자금소요

예상

*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약 153억달러, 민간기업의 대외채무상환

(현지금융 포함)에 약 145억달러 소요 예상 (현지차입 만기연장율

70% 가정)

9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 약 671억달

러의 자금유입이 예상되어 98년 외환수급은 무난할 전망

* 98년 4월 9일 40억달러의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되었으며, 259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됨.

□ 가용외환보유고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외화표시 외국환 평

형기금채권의 성공적인 추가발행이 긴요

본래 제 2선 자금 성격인 G- 13 자금 80억달러의 도입이 계획대

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G- 13 자금의 도입이 없더라도 9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가 계획대

로 순조롭게 발행될 경우 98년말 가용외환보유고는 470억달러 수

준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외환보유고가 불안하면 외국인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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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외평채의 성공적 추가 발행이 긴요

□ 더불어 다음의 외환수급 불안요인이 상존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

에 따라 기업부문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215억달러 상당의 현지금융에 대한 상환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

* 현재 기업 현지금융의 만기연장률이 연초의 70% 수준에서 다소 호

전되어 90%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roll- over 기간이 대부분 1주일∼

1개월 정도의 초단기에 그치고 있음.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은행부문의 부실규모가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이 재연될 경우 외국인의 증권 투자자금

이 회수될 가능성

* 협조융자대상기업 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 및 정리가 불가피한 것으

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금융시스템의

붕괴위험이 우려되면 외화가 급속히 유출될 것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투자된 해외자산의 부실화, 부외거래 등

잠재우발채무의 발생 또한 외환수급 차질의 변수로 작용

일본의 신용등급하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엔화가 폭락하고 이어

중국 또한 평가절하를 단행하면 수출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에 대한 국제투자가의 불안심리 증폭

기업의 흑자도산과 수출용 원자재 수급차질로 인한 수출기반 저

해로 가격경쟁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불

안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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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9> 98년 외환수급 및 가용외환보유고 전망

(단위: 억달러)

총자금소요

금융기관 대외채무 상환

중장기채무 만기도래

단기채무 상환

민간기업 대외채무 상환

중장기채무 만기도래

단기채무 상환

현지금융채무 만기도래

각주거래

외환보유고 확충

621

153

(114)

(39)

145

(30)

(50)

(65)

5

318

CP 포함

만기도래액 257억달러중 만기연장분

218억불 제외

연지급수입 등 상환분

외국계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215억달러중 만기연장률 70% 가정

파생금융상품 net cash outflow 등

98년말 가용외환보유고 목표치 407억달러

총자금조달

경상수지 흑자

FDI 및 자본시장 순유입

민간차입 등

기타

국제기구 공적자금

외평채 발행

671

259

60

60

35

167

90

98년 1∼3월중 경상수지 흑자 109억달러

민간, 금융기관 차입 및 자산매각

수출선수금 착수금 등

IMF (80), IBRD(70), ADB(17)

98년 4월 40억달러 발행

추가자금조달 필요액 - 50 G- 13 자금 80억달러 도입시 - 130억달러

98년말 가용외환보유고 전망

97년말 가용외환보유고

98년 공적자금유입금

한은지원자금 회수

외평채발행

기타

467

89

147

71

80

80

G- 13 자금 도입시 500억달러 상회 가능

167억달러중 외환보유고 확충용

금융기관의 한은자금 상환

90억달러중 80억달러 외환보유고 확충 가정

금수출대금 매입,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보유고 증가분, 미결제 선물환 잔액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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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中長期 外債展望

□ 경제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의 총

대외지불부담은 200 1년 경상GD P대비 3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구조조정의 여파로 환율이 단기간 내에 하향안정되기는 힘들 것

이므로 당분간 상당폭의 경상수지흑자 예상

경제구조조정을 최대한 가속화하여 올 하반기부터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안정적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순외채는

2001년 경 해소될 전망

□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직접투자의 유치가 미미하고 금융불

안의 지속으로 포오트폴리오 자금의 안정적 유입이 저해되는 경우

외채규모의 하향안정화는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

<표 Ⅶ- 10> 향후 5년간 외채추이 전망

(단위: 억달러,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총대외지불부담

(GDP대비 비중)

1,653

(54.5)

1,499

(44.2)

1,417

(36.3)

1,352

(29.7)

1,305

(26.3)

순 외 채

(GDP대비 비중)

316

(10.4)

127

(3.7)

15

(0.4)

- 80

(- 1.8)

- 157

(- 3.2)
주: 1)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및 GDP deflator 전망치는 KDI 98. 1/ 4분기 분기

별 경제전망 참조

2) 1998년중 공적자금 도입분 247억달러 가정

3) FDI 및 자본시장 순유입은 98년 60억달러, 99년 50억달러, 2000년 30억

달러, 2001년 30억달러, 2002년 30억달러로 가정

4) 순외채 추정시 97년말 대외자산부실율 3% 및 대외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현지차입 본사 대지급분 추정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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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政策對應方案

□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대외신인도 회복이 근원적 대책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외채규모의 감축에 두기 보다는 구조조

정을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두는 것이 타당

* 무리한 외채감축 정책은 건전한 투자를 저상시킴으로써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구조조정을 앞당겨 직접투자가 활
성화되면 외채규모는 자연히 감소할 전망

구조조정의 지연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성자금의 유입만을

촉발할 뿐임을 직시

구조조정의 가시화로 금융시스템 내에 내재하고 있는 불안요인이

해소되어야 직접투자, 장기채권투자 등 장기안정적 해외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지연을 투자의 최대 걸림돌
로 지적하고 있음.

□ 공적 외환보유고를 상반기 내에 최대한 확충

외환보유고의 조기확충으로 외환유동성 위험을 완화하여 자본시

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촉진

1단계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G- 13 선진국
제2선 자금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가산금리의 추이를 고려하되 금융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단계 외평채의 발행도 가급적 상반기내에 추진

공적보유고가 확충되면 A B S (a s s et b ack ed s ecu r ity ), CB O
(collater alized bond obligation ) 등 파생금융기법을 이용한 외자
도입도 활성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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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촉진책 강구

대기업의 대외채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급보증 등 여하한 직접

지원도 없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명백히 하여 자발적 채무조정의

여건 마련

기업보유 부동산, 해외자산, 계열사의 매각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외채상환 촉진

자산매각, 부채의 출자전환(debt - equity sw ap)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 상업베이스의 기업구조조정 중개시장 활성화

□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해외자본의 참여를 확대

서울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앞당겨 실시

해외자본을 포함한 민간부문에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SOC 사업에 해외자본 적극 유치

□ 외환관리법의 폐지 및 자본자유화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각종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외채관리 체

계를 정비

부외거래를 포괄하는 대외채무의 규모 및 만기구조, 포트폴리오

투자 등 자본유출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조기대응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 상시 가동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는 외환거래 관

련 정책수립, 정보수집,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용할 수

있는 포괄적 대외채무 관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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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자산운용 관련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외채구조의

건전성을 제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및 외환포지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건전감독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제2금융권에 확대운영

* 각주거래, 파생금융상품 등 복잡다양한 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감독

할 수 있는 건전감독체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전문가 등의 전문

감독인력을 확보

□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

한 수급을 최대한 지원

외화표시 국채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일부를 무역금융 지원자

금으로 활용

주요 원자재 수출국 또는 선진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구가 제공하

는 공급자 신용을 적극 활용

동남아 채무불이행국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원자재로 상환받거

나, 동남아 원자재와 우리 수출품간 청산계정을 통한 구상무역

추진

□ 통화 선물환 시장의 개설을 조기 추진하고 외환시장의 기반 확충

외환관리법이 전면 개편되고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의 선물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원화 선물상품의 도입을 이미 추진 중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음.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헷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투자 및 포오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건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 허

용을 검토하고 실수요원칙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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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構造調整 後續課題

1 . 金融産業 進入規制 緩和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허가제를 요건충족시 허용되는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격, 자금출처의 정당성 등 요건을 구체화

* 높은 진입장벽은 기존 금융기관의 면허가치(charter value) 상승 ⇒

불규칙적 부정기적인 진입허용시 집중 진입 ⇒ 경영부실 및 퇴출장

애 ⇒ 진입규제의 악순환 초래

금융기관 설립의 최저자본금 요건 인하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지주회사방식은 계열회사의 조직문화적 특성과 업무의 전문

성을 유지할 수 있어 경영효율성 제고에 보다 적합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간 M &A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

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이 금융지주회사를 불허하였으

나 최근 일본도 금융지주회사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넘는 경우

은행자회사 소유 금지

자회사간 불공정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한 차단벽 설치

- 93 -



2 .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구조 구축

가계와 기업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신용공여기관에 제공하는 신

용정보 관리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확충

* 한보의 채무액이 알았다면 사태악화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기업간

신용을 취합 관리하게 되면 어음제도도 건전하게 발전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투명하게 공시하고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종합 관리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국내진출을 유도하여 신용등급 평가제도 확립

위험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과

도하게 부담하는 현행체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

도 고수익에 상응하는 위험 부가

신탁상품의 수익률 약정을 무효화하고 편입상품이 대손처리되었

을 경우 고객이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 확립

국공채를 통합관리하여 정기적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만기구조를

다양화하여 기간별 이자율의 기준지표 제공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p aperle s s s y s t em ) 정착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수도결제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CP의 공매, 이중매각 등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결제위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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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신용정보센터의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관, 각 금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신용관련정보를 집중하고, 세

금 및 부동산 관련 정보도 포함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중복

되고 있는 각 지방의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신용정보중심으

로 통합하고 기술개발 및 마케팅정보의 제공 기능도 부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전승인하에 신용정보를 열람가능토록 하

고, 신용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어음결제동향 등)을 신용정보망에 입력

□ 자금배분 및 중소기업지원행정의 효율성 제고

다수기관의 중복적 신용조사에 따른 비용을 감축할 수 있으

며 신용정보가 축적된 기업은 양질의 자금을 저렴한 비용으

로 활용 가능

신용보증기관은 보증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증요율을

차등적용하거나 어음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

준 확보

중소기업은 서류제출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가

표준화 계량화되므로 거래금융기관의 변경 용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정책자금배

분의 실효성 제고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기업간

신용거래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스스로 자기신용관리를 철

저히 하게 되어 신용사회정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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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융시장 육성

장기저축수단을 다양화하고 금융세제 보완

경매에 의한 장기국채의 발행을 확대하여 금리기준을 제공함으로

써 장기채권의 발행 및 장기금융상품의 개발을 선도

장기저축 및 사회보장의 특성을 살려 보험과 연금의 자금 운용을

장기화

대출채권의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신용보증제도의 정비

대위변제율이 급증하여 정부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분

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보증요율을 차등화

보증료 수입으로 관리업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신용보증제도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출연방식을 개선하여 보

증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

3 . 中央銀行 및 金融監督制度의 先進化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통화신용정책이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되어 소신있

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금융통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관행적으로 보장

중앙은행은 감독기능과는 무관하게 시장참여자로 활동하면서 공

개시장조작 등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정책목표 달성

외환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른 환율, 금리, 물가의 장단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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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고려하여 금리중심의 통화관리방식 정착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여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과 전망을 면밀하게 분석

금융감독기능의 효율화

임점검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여 과잉 중복감독을 방지

이종 금융기관의 동종업무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준을 통일하고

각종 파생금융상품 및 부외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고객보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자를 문책함은 물론 이를

공시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제재를 유도

BIS등 국제전문기관과 선진국으로부터 전문가를 다수 초빙하여

건전경영지도기능을 제고하고 감독기법을 선진화

감독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금융기관의 분담금 절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금융권별 협회 , 증권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토록 분담금 및 수수료 조정

선진국의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경영합리화의 벤치마크 설정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전산 등 증권관련 공적기

관의 기능중복 및 과잉인력을 해소하여 증권회사 등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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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主要國의 金融危機 對應事例

1 . 핀랜드

□ 핀랜드 4위의 은행이며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Skop은

행의 경영이 1990년초부터 악화되어 1991년 CP를 차환할 수 없게

되었음 .

□ 이에 따라 핀랜드 중앙은행이 Skop은행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하여

인수( t ake - over )하였음

□ 은행부문의 자기자본 확충에 의한 신용공급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체

은행에 대하여 우선주의 형태로 자본을 제공하였음.

<정부보증기금의 설립>

□ 핀랜드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1991년말의 약 84.5억달러에서 1992년

말에 약 154.9억달러(총대출액의 16% )로 급증함에 따라 정부와 중

앙은행은 파산은행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보증기금 (GGF )을 설립하

였음.

□ 정부보증기금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문제은행의 분할소유(Skop은행의 경우)

* 핀랜드 중앙은행이 매수한 Skop은행 관련 부동산 등의 자산이외의

부분을 1992년 핀랜드 중앙은행으로 부터 인수하고 증자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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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문제은행의 통합 재건(핀랜드저축은행의 설립)

* 1993년 문제가 된 중소규모의 저축은행중 40개 은행을 통합하여 핀

랜드저축은행(SBF )을 신은행으로 설립하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출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실채권을 상각, 합리화 시행.

은행의 분할 매각과 부실채권관리회사의 설립 (핀랜드저축은행의

매각)

* 핀랜드저축은행의 경영악화가 예상보다 심해짐에 따라 1993년말 우

량자산을 상업은행 등에 매각. 남은 부실자산은 부실자산관리회사

(Ar senal)에 이관함.

상업베이스의 자본조달 보증

* 1993년 대은행인 KOP은행과 UBF은행 및 일부 공동조합은행의 유

로시장에서의 주식발행을 보증하기로 합의. 이는 보증기금이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만 자금은 직접 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임.

□ 파산은행을 인수 합병 매각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약 167.4억달

러(GDP의 20% 상당액, 국민 1인당 1,610달러의 비용부담에 상당

함)의 부실금융기관 구제자금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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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1] 핀랜드의 은행구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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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르웨이

□ 1991년 8월 노르웨이 제2위의 Christiania은행, 제4위의 F ocus은행

의 경영위기가 표면화되고 이어 최대은행인 Den nor ske 은행마저

구제를 요청함에 따라 사태가 악화되었음 .

□ 이에 따라 1991년 3월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은행보증기금을 설립,

동년 11월 동 기금의 기능을 확충하고 정부에 의한 부실은행 주식

자본의 상각수속을 명확화하였음.

□ 은행구제와는 별도로 상업베이스에서의 민간은행의 주식발행을 지

원하기 위한 정부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였으며 1992년 법을 개정

하였음.

<정부은행보증기금을 통한 은행구제>

□ 정부은행보증기금은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3명의 이사

는 국왕이 임명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재무부가 설정하는 방침에 따

르고 있음.

사무국은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담당함.

중앙은행과 은행 보험 증권위원회가 각각 고문(A dviser )을 임명함 .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지만 투표권은 없음.

□ 정부은행보증기금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정부은행보증기금이 먼저 상업은행보증기금(또는 저축은행보증기

금)에 구제융자를 제공하고 동 자금을 사용하여 은행보증기금이

부실금융기관의 우선주를 매입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

은행의 보통주나 우선주에 대한 직접출자를 행함.(1991년 정부은

행보증기금법의 개정에 의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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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행의 주식발행에 있어 보증을 제공함.(1992년 법개정에서

추가됨) 문제은행의 민간베이스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되었음.

<정부은행투자기금의 설립>

□ 1991년 정부은행보증기금의 확충시 설립되었음. 동 투자기금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은행이 민간베이스에서 자본조달하는 경우 민간이 응

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함.

□ 최대은행인 Den nor ske은행은 4회에 걸친 우선주에 대한 출자의

결과 주식의 77%가 정부보유로 되었음 .

<중앙은행의 저리융자>

□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35억크로네의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보증기금에 10억크로네를 출연함.

<정부 지원의 조건>

□ 정부 지원의 조건은 건별로 결정되지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리스크자산의 증가율을 零(zero)으로 할 것.

경비삭감을 주로 하는 수익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정부은행보증기

금의 승인을 받을 것.

현 임원의 재임은 보증기금의 승인을 필요로 함.

분기마다 경영상태를 보고할 것.

보증기금이 인수한 우선주보다 상위에 있는 자본조달은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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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2] 노르웨이의 은행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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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웨덴

<금융시스템 강화시책법의 제정>

□ 1991년 준국영은행인 Nord은행의 정부에 의한 주식매입 증가 및

제1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실시되었음.

□ 1992년 제2위의 Got a은행이 1992년말까지 8%의 자기자본비율 달성

이 불가능하고 1993년에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1992년 9월 Got a은행의 모든 채무보증 방

침을 발표하고 동년 12월 동행의 모든 주식을 매수하였음.

□ 1992년 9월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의 은행면허를 가진 전은행의 채

무보증 방침을 발표하였음. 1992년 12월 스웨덴 의회는 금융시스

템강화시책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를 승인하였음 .

□ 동 법에 의거 한시적인 독립된 정부기관으로서 1993년 5월 은행지

원청(B ank Support Authority )이 설립되어 모든 구제업무를 인계받

았음.

<은행 등 국가구제에 관한 법의 시행>

□ 1993년 7월 은행 등 국가구제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금융기관 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화되었음.

은행지원청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를 행하는

위원회(Appeal Board )가 설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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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과정에서의 주주자본의 취급과 관련하여 자기자본비율이 2%

를 하회하는 경우 및 당해금융기관이 은행지원청과의 합의에 현

저히 반하는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정부가 주주자본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확화되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부실금융기관 구제방식>

□ 금융시스템강화시책법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의 일반원칙이 명시되

어 있음.

금융기관의 영업을 계속시킴.

구제에 있어서 가능한 한 상업베이스의 조건을 채택하고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음.

장기적으로 본 재정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식(schem e)

을 채택함.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정부에 의한 상업베이스의 자금

조달 지원(자금차입 및 주식발행을 정부가 1∼1.5%의 수수료를 받

고 보증)에 의한 재건을 검토함.

□ 재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부가 주주가 되어 부실자산을 특별회사

(bad b ank )로 분리 소유하고 우량자산 부분을 은행으로 존속시켜

가능한 한 조기에 민영화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 문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한정된 F oerenings은행과 스웻드은행의

경우 각각 주식발행과 시중차입에 대한 보증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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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규모가 큰 Nord은행과 Got a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식을

매수하고 특별자회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분리하여 정부가 이를

매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은행으로 존속시키는 형식을 취하였음.

□ Nord은행의 경우 당초 정부가 주식의 70%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1년 추가출자에 의해 1992년초 정부가 100% 보유하게 되었음.

1992년 12월 부실자산매수회사로 Securum회사를 설립하고 총액

670억크로네의 부실채권중 500억크로네를 Securum에 이관하였음

( 170억크로네는 Nord은행 자체에서 상각함).

정부는 1993년 1월 Securum회사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으

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음.

□ Got a은행은 1992년 12월 정부소유로 되고 정부는 1993년 부실채권매

수회사로서 Retriva회사를 설립, 160억크로네의 부실채권을 Retriva회

사에 이관하였음(230억크로네는 Got a은행 자체에서 상각함).

□ 스웨덴 정부는 1993년말 Got a은행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동 은행을

Nord은행과 합병시키기로 결정하였음.

□ 정부소유 부실채권매수회사인 Securum과 Retriv a의 부실채권의 담

보중 부동산이 많아 양사는 각각 부동산관리자회사를 설립, 담보로

접수한 부동산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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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3] 스웨덴의 은행구제체계

정 부

자금출연(재정자금)

은행지원청 (93년 5월이후, 이전은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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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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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멕시코의 金融危機 對應

□ 1995년 멕시코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아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은행의 대규모 연쇄도산

사태를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멕시코는 재정긴

축과 더불어 금융과 기업부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의 결과 1996년부터 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었음.

□ 멕시코 정부는 금융 및 실물경제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

해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였음.

금융부문에 대한 외환유동성 공급

은행시스템의 지지

* 임시 자본충실화 프로그램

* 은행구조조정

* 채무조정 프로그램

* 은행감독체제의 정비

* 회계기준의 정비

<은행시스템의 지지 원칙>

□ 멕시코는 1994년 외환위기 발생후 두가지 기본 목표하에 은행시스

템 개혁을 추진하였음 .

□ 첫째, 은행시스템 붕괴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축을 방지하고 둘째,

은행시스템이 장래의 국내외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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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임시 자본충실화 프로그램, 채무조정 프

로그램, 인플레조정 회계단위의 실시, 건전금융감독의 강화, 회계기

준의 정비 등을 실시

가 . 임시 자본충실화 프로그램(Te mpora ry Reca pita lization Progra m)

□ 은행의 자기자본을 단시일에 증대시키기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일

명 PROCAPT E )임.

□ 은행 BIS기준 미달-대출축소-자금난 심화-기업부실화 확대-은행

BIS기준 악화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BIS요건 충족을 위한 은

행증자가 급선무임. 따라서 은행의 증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

센티브를 부여하여 증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그 2배 규모에 상당

하는 부실채권을 예금보험기금이 인수 .

□ BIS 8% 이하인 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9%까지 자기자본을 확

충하는데 예금보험기구(F OBAPROA )가 자본을 공급함. 이 프로그

램을 채택하지 않는 은행은 영업권을 정지 혹은 박탈당함.

□ 예금보험기구는 은행의 후위전환채권을 매입하고 동 규모의 자금은

중앙은행에 예입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창출을 금지시켰음. 또

해당은행의 배당지급이 금지됨. PROCAPT E를 적용 받는 은행은

은행감독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음.

□ F OBAPROA는 가급적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행사하는 경우에

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동 주식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에 천명하여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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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채무조정 프로그램(De bt Restructuring Support P rogra ms)

□ 환율의 급격한 절하, 금리 급등, 경기 급락 등에 따라 기업, 가계,

나아가 지방자치 정부들이 대출상환 및 자금조달에 심각한 애로를

겪게 되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

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은행-기업간의 자발적 채권-채무 조정에

제약이 되는 법적, 조세부담, 기타 규제 등의 애로를 과감히 해소하

고 채권-채무의 조정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다. 긴급 채무지원 프로그램(Eme rgency Debt Support Progra m: ADE)

□ 연체 채무자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이자 탕감이나 면제, 은행의

채권행사 법적 처리유예 등을 포함.

라 . 인플레조정 회계단위(Unidad de Inve rs ion: UDI)의 설정

□ 인플레조정 회계단위(Inflation - lndexed Units of Account : UDI)를 설

정하여 채무자의 부채를 UDI지수에 연동시킴으로써 인플레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시키며 동시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을 최소화하는 양면효과를 도모

마 . 예금자 보호기금(Savings Protection Fund: FOBAPROA)의 활용

□ 은행의 임시 자본충실화 프로그램을 통해 BIS기준 충족을 위해 한

시적으로 자기자본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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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속도로 공사 금융지원 프로그램(Concess ioned- highways Financia l

Support Program)

□ 이미 허가,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 공사가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

시장 붕괴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총 비용>

□ ADE비용은 1995년의 재정흑자로 충당되며 예금보험기금 재원의

일부는 세계은행과 IDB (Inter am erican Developm ent B ank )의 자금

지원으로 조달. 따라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총비용 중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재정에서 부담(총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GDP의 8%

내외로 추정).

<멕시코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시사점>

□ 멕시코는 금융 및 실물부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신속하고 과감

한 구조조정 및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연쇄부실에 의한 경제기반의

붕괴를 막았음.

□ 은행부실화는 기업 등 실물부문 부실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난-연쇄부도-은행부실화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긴급채무조

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물부문의 연쇄도산을 방지

□ 멕시코 정부의 이러한 금융 및 실물부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1996년부터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 설

수 있었음 .

□ 은행의 임시 자본충실화 계획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은행의 자

구노력에 비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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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주의 손실부담, 경영진의 교체 등 부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음.

□ 신속한 경영실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독립적 회계검사 기구의 활용

미국 은행감독 전문가 활용

BIS기준 등 단순한 수치적 경영상태 평가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영

능력, 내부통제시스템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

□ 자기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인수를 통해 시장에서 은행의 인수가 용

이 하도록 여건을 조성

□ 정부가 보유하는 은행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시

장에 매각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이 결코 은행의 국유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함.

□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타

성과 정치권 및 정부관료와 은행 경영진, 대주주들간의 유착에 따

른 고질적 병폐가 은행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

도 있음.

□ 우리도 외환 금융위기-기업연쇄도산-은행부실화-금융경색-도산확대

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전면적 시장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 신용질

서 붕괴에 따른 도산의 도미노현상을 방지하고 경제의 복원력이 상

실되지 않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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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日本의 金融시스템 安定化를 위한 緊急對策

□ 일본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금융기관의

연이은 파산으로 예금자의 불안이 확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복합불황 및 금융시

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대책 강구

□ 우선 30조엔의 공적자금을 통하여 예금자보호와 금융기관의 자기자

본확충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도모

예금보험기구에 10조엔 규모의 국채를 교부하고, 특별계정 및 금

융위기관리계정에 각각 10조엔 규모의 정부보증을 설정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보험법 개정, 1998. 2.16)

□ 예금보험기구에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고, 정리회수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을 촉진

이 조치는 200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예금보험기구의 신용조합특별계정과 일반금융기관특별계정의 구분

을 폐지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통합

하고 예금보험기구의 재정기반 강화

예금보험기구의 특별계정에 7조엔의 국채를 교부하고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현금화하여 보전

특별계정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하여 일본은행 차입시 10조엔의

정부보증한도 설정 및 채권발행 기능을 부여

* 특별계정은 예금 1,000만엔을 초과하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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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합의 구제기관인 정리회수은행에 일반금융기관의 구제기관으

로서의 기능도 부여함으로써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

보호대상도 정기예금, 보통예금 뿐만 아니라 외화예금, 장기신용은

행의 금융채, 신탁은행의 원금보증이 없는 금전신탁 등으로 확대

□ 예금보험기구의 회수체제 강화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의 대출채권회수업무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조사권을 파산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회수업무에도 적용

예금보험기구에 파산한 금융기관의 엄격한 책임추궁을 위한 체제

정비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제도 정비>

(금융기능의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1998. 2.16)

□ 금융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

관의 자기자본을 건실히 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지원

예금보험기구에 한시적으로 2001년 3월말까지 금융위기관리계정

을 신설하여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우선주 및

후순위채권 등을 정리회수은행에 위탁하여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계정임

□ 일본 정부는 예금보험기구의 금융위기관리계정에 3조엔의 국채를

교부하여 우선주 및 후순위채권 등의 인수 및 매각에 따른 손실발

생시 동 국채를 현금화하여 손실에 충당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일본은행 차입시 10조엔의 정부보증

한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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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는 1998년 3월 4일 도시은행(9개), 장기신용은행(3개), 신

탁은행 (6개), 지방은행(3개) 등 공적자금을 이용한 자기자본확충계

획(총 신청액: 2조 690억엔)을 결정

예금보험기구는 3월 12일 도시은행에 8,990억엔, 장기신용은행에

3,366억엔, 신탁은행에 5,100억엔, 지방은행에 700억엔 등 총 1조

8,156억엔을 지원하기로 결정

□ 이와 같은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과는 별도로 스미토모은행, 일본흥

업은행과 같은 민간은행도 미국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우선주를 발

행할 예정

<부실금융기관 처리 및 자기자본 건실화 방안>

□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

보험기구가 부실채권의 인수대상을 확대

건전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기

구가 부실채권 매수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

건전한 금융기관에 의한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

보험기구가 부실금융기관을 매수한 후 부실금융기관끼리 합병하

도록 함

일본의 경우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일본은행의 공적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주전문제 처리시 6,800억엔의 재정지출을 집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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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시정조치의 도입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시가로 평가하여 재평가차액을 자

본계정에 재평가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

실제과세는 토지매각시에 한정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재평가차익의 일부를 BIS비율 산정시 자본에 포함시킬 예정

□ 우선주 및 후순위채권 구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재무건

전성에 따라 CP의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위험자산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은행

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도모

기존에는 CP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금회

수 및 신규대출 축소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곤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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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4>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

예금보험법개정
금융기능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

정 부

(정부채권 : 10조엔)

7조엔 3조엔

예금보험기구

(DIC)

특별계정

(2001년

3월말까지)

금융위기

관리계정

(2001년

3월말까지)

일본은행

등

10조엔

대출

10조엔

대출 일본은행

등정부

보증

정부

보증

파산

금융기관의

인수기관

대출 등

예금전액보호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파산

금융기관의

인수기관

정리회수은행(RCB)
우선주

금융위기시

금융기관
등의 일시
보유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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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태국의 金融危機 對應과 不實金融機關 整理

<IMF 구제금융요청전 경제종합대책의 내용 (1997. 8. 5 발표)>

□ 1997년중 230억달러, 1998년중 250억달러의 외환보유고 유지

□ 경상수지 적자폭을 1996년중 GDP대비 8%에서 1997년중 5%, 1998

년중 3% 수준으로 축소

□ 물가상승률은 8∼9%로 억제

□ 재정수지의 개선

재정지출을 9,500억바트에서 8,500∼8,900억바트로 삭감하고 재정

수지 적자를 1997년중 GDP대비 1.6%로 낮추고, 1998년에는

GDP대비 1% 흑자수준으로 개선

세입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7% → 10% 인상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통제 및 민영화 추진

□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부실자산 기준 강화

42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시킴으로써 이미 영업정지된 금융

회사(1997. 6. 26) 16개를 포함하여 모두 58개 금융회사를 영업정지

중앙은행이 58개 금융회사의 예금지급 및 채무이행을 전액 보증

(양도성예금증서와 약속어음(prom issory notes ) 포함)

부실자산 기준을 12개월간 무수익자산에서 6개월 무수익자산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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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합병, 예금보증, 부실채권 처분 등을 담당할 금

융재건청(FRA ; F 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uthority )과 자산관

리공사(AMC; A sset M anagem ent Corpor atiopn )의 신설을 발표

<IMF구제금융요청후 금융안정화 대책의 내용 (1997. 10. 14 발표)>

□ 금융재건청(FRA )과 자산관리공사(AM C)의 신설

금융재건청(F RA ; F in ancial Restructuring Authority ) :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비상법률 (Em ergency Decree on F 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B .E . 2540)에 의거 1997년 10월 24일 설립

된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에

대한 합병 및 증자 명령과 이들 회사에 대한 예금 및 채권 보증

업무 등을 담당.

자산관리공사(AM C; A s set M anagem ent Corpor atiopn ) : 부실금

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태국 정부

가 10억바트(2억 7,700만달러)를 출자하여 설립

□ 전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1997년 현재 25%에서 향후 10년

간에 걸쳐 철폐하여 100%까지 허용. 단, 10년 후에는 50% 초과지

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해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부실자산 정리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

조정

은행 및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현행 8.5%∼7.5%에서

15%∼12%로 대폭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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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장제도의 도입

각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앙은행 산하의 금융기관개발기금(F IDF ;

F inancial In stitu tions Developm ent Fund)에 총 예금액의 0.1%를

예치하여 예금자 보호에 활용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 업무정지된 58개 금융회사중 56개사를 폐쇄 청산(1997. 12. 8)

□ 폐쇄 청산된 56개사의 부실채권은 자산관리회사(AM C)에 넘기고 국

영 Krung T hai Bank 와 Krung T h ai T h an akit B ank는 발표일로

부터 75일 이내에 예금자에 대한 예금상환을 보장

□ 56개 금융회사 총자산의 장부가치는 8,660억바트이나 회수가능 자

산가치 (recover able asset value)는 최고 5,920억바트∼ 최저 3,630

억바트로 추정되며 이중에서 양질의 자산가치는 2,000억바트로 추

정됨.

1997년 12월 8일 현재 56개 금융회사의 총부채는 8,550억바트로

추정됨.

□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5년만기 채권으로 상환(1997.

8. 6 . 기준환율 31.39바트/ U S $ 적용)

<정부소유 상업은행 출범>

□ 태국정부는 폐쇄된 56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정

부소유의 상업은행인 Radhanasin B ank를 출범시킴 .(1997. 1. 20)

동 은행의 자본금은 40억바트(7,700만달러)이며 FRA에 의해서

분류된 양질의 자산경매에만 참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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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56개 폐쇄금융회사의 자산처분 계획

조 치 일 시

1. 금융재건청(FRA )이 폐쇄 금융회사의 자산 형태별, 규모

별, 質적 분류 및 관련정보 공시
1998. 2

2. FRA 매각자산의 대금 납입방법 결정 1998. 2.

3. 40개 금융회사의 채권자들은 채권교환 프로그램

(note- exchange program ) 혹은 FRA 경매에의 참여를

최종 결정

1998. 3.

4. 자산관리공사(AMC )의 주요 인사 임명 1998. 2.

5. AMC의 설립 자금조달 계획 완료 및 출자금 납입 시간계

획 작성
1998. 2.

6. AMC 이사회는 AMC운영전반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가이

드라인을 설정
1998. 3. 15.

7. Radhanasin Bank 이사회는 동 은행이 양질의 자산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 자산의 가격과 입찰가격 등에 대

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승인.

1998. 3. 31

8. Radhanasin Bank의 전략적 제휴 외국 파트너 물색 1998. 3월중

9. 부실자산 처분 시작 1998. 3.

10. 부실자산 처분 완료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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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企業政策의 原則과 매스터플랜

1 . 企業政策의 原則 : 革新과 企業家精神의 崇尙

□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의 승자가 정당한 보상

을 차지하고 경쟁의 패자가 효율적으로 도태되는 산업조직을 추구

□ 정치는 民主的 이나 주식회사는 株主的 원리를 추구하는 株主資

本主義를 大原則으로 설정: 기업은 오직 경쟁력강화와 이윤극대화

를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

1株1票의 원칙하에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재산

권제도의 확립과 주주에 책임지는 경영을 확립

주식회사의 株主的 作動原理下에서 牽制와 均衡 , 自由, 責任

과 報償 , 公正한 게임의 規則 을 추구

□ 관치금융의 청산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채권

자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수행: 利害關係者資本主

義의 强點을 가미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경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책임

은 경영진과 주주에게 명확히 귀속

□ 공생공멸의 정부-금융-기업관계에 뿌리를 둔 개발연대의 자본주의

를 과감히 청산하고, 정부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국내 외기업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이제는 정부가 아

니라 시장 주주 채권자가 경영의 책임을 묻는 자본주의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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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대마불사 등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동시에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향

은행-기업-언론 등 권력집단간의 분명한 원칙과 규정을 설정

□ 주주, 채권자, 종업원의 알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

와 투명성을 제고하되 그 명확한 한계를 설정

□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腐敗와 地代를 최소화하고 경제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자

본주의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 기업정책의 수단과 목표가 모두 시장경제에 적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하에 반시장적, 구시대적, 강압적 수단으로의 회귀가

능성을 배제하고 재산권을 보호

권리와 책임을 실현하는 메카니즘이 가부장적 정부의 공적 규제

가 아니라 경제주체의 私的 執行에 기초하도록 참여의 제도화를

추구

채권 채무 관계가 민법 등에 의거해 당사자들간에 규율되도록

하기 위해 채권 채무관계를 변질시키는 화의제도 및 법정관리제

도 등을 개선

공정거래법의 私的 집행이 대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

정을 신설 강화

정부는 多시장경쟁 (그룹 對 그룹간의 경쟁)보다는 단일시장에

서의 경쟁 (기업 對 기업간의 경쟁)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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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조성해야 함.

※ 상호채무보증 및 내부거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필요

2 . 企業構造調整을 促進하기 위한 매스터플랜 (그림 1 참조 )

▣ 革新과 企業家精神을 崇尙하는 企業政策의 靑寫眞 제시

▣ 不實企業의 適時 整理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産業을 再構築

▣ 政府 대신 市場 株主 債權者가 經營을 규율하는 企業支配構造를 확립

▣ 競爭政策 規制改革 民營化를 內實 있게 추진

2 .1. 필요성

□ 위기를 극복하려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이

전개될 필요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조속한 정리, 산업의 효율적 재조직, 기업

의 지배구조 사업구조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가로막는 법 제도

를 개선하고 시장을 정비할 필요

경쟁정책, 규제개혁, 민영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장기

능이 제공하는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

2 .2 . 기본방향 및 우선순위

□ 신정부는 우선 기업정책의 구체적인 哲學과 靑寫眞을 기업, 근로자,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개혁에너지의

낭비를 막고 기업이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에 매진하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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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Maste r Pla n

<지난 100일간의 주요변화>

M&A시장의 개방과 주식시장의 추가개방 토지시장개방 결합재무제표 도입(1999년)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2000. 3)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정 구조조정세제지원

자산재평가 소수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 은행-기업간 재무구조개선 협정

회장실 폐지 권유 3∼6개 주력업체 권유 출자총액제한 폐지 자사주규제완화

1998. 3

기업정책의
철학과
청사진 제시

금융개혁 투명성제고 부실기업
정리모델

상호채무
보증해소

자본시장
개 방

1998. 6

상

품

1998.12

지

배

구

시

장

개

1999.12

조 방

선

진

화

<비전 >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충만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자본주의 기업친화적 국민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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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재충전을 기업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株主

資本主義를 대원칙으로 하되 利害關係者資本主義의 강점을 가미

金融의 正常化가 기업구조조정의 강력한 수단이므로 우선 금융

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정상화된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선

도할 필요

□ 시장과 법을 통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를 최우선의 기업구조조

정과제로 추진하되, 투명성, 지배구조의 선진화, 상호채무보증의 해

소 등을 차우선과제로 추진

2 .3 . 정책과제

□ 기아, 한보, 한라 등 이미 부실화된 기업은 이해당사자간의 형평을

존중하되 가장 효율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미 埋沒된 不實을 조속

히 정리

회사정리, 화의를 신청했거나 개시한 부실기업도 항상 M &A가

가능하도록 채권자의 매각동기를 극대화하는 不實企業賣却모델

을 개발

해외 벌쳐펀드를 적극 유치하는 등 민간의 부실기업정리회사를

장려하되 정부출자는 회피

화의, 회사정리의 경우로 남더라도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자, 종

업원, 채권자들이 정상기업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自救計劃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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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고합, 동아 등의 협조융자기업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협조융자와 부도유예 등의 관행을 근절

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이 공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대

규모 不實整理國債 (가칭)를 재정자금으로 매입하여 부실을 정리

□ 經營透明性을 제고하고 支配構造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투자자신뢰를 제고하여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대주주

의 전횡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이므로 지체

없이 실시

개별 결합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감사제도의 개선

소수주주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M &A를 자유화하는 등 외부통제장치를 강화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持株會社, 二重

理事會制度(예컨대 독일식의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 허용을

검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상 相互株와 自社株에 대한 규제

원칙을 재정비하여 상법상의 규제로 이관

상속 증여 계열사합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지배권세습에 대하

여 법규를 엄격히 운용하고 공개행정을 통하여 사회적 감시기

능 강화

□ 상호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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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채무보증 해소는 투자합리화, 사업구조 개선, 퇴출장벽의 완

화, 차입경영의 시정 등 순기능을 갖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조속히 해소할 필요

□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정부규제를 제거

하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며 공기업민영화를 통하여 경제의 전반

적인 효율을 제고

경쟁촉진, 외자도입, 기업활동의 부담제거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되 필요한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

현재의 위기를 감안하여 공기업민영화를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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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不實企業整理 促進方案

1 . 不實企業의 現況

□ 기업의 부도가 기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정리 및

화의 신청기업도 급격히 증가함.

부도업체수 추이

97년 3/4분기
97년 4/4 분기

98년 1월
11월 12월

법 인
대 기 업 5 41 17 19 9

중소기업 1,877 2,952 697 1,540 1,591

개 인 1,952 3,108 755 1,638 1,723

전 체 3,834 6,101 1,469 3,197 3,323

회사정리 및 화의신청

1994 1995 1996 1997

회사정리 68 79 52 132

화 의 0 13 9 322

□ 어음 不渡率은 97년 4/ 4분기부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

어음부도율 추이(전국)

97년 3/4분기
97년 4/4 분기

98년 1월
11월 12월

어음부도율 0.25 0.49 [0.80] 0.38 0.62 [1.49] 0.52 [0.53]

주 : [ ]안은 금융기관 부도금액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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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장기업중 관리종목에 들어있는 기업은 126개로서 전채 778

개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기업의 부채총액은 55조원* ,

종업원은 13만1천명*
에 이르고 있음

※ * 표시는 숫자의 96년말 수치로서 update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97년말 재무제표의 보고가 끝나야 수정가능

□ 98년 2월초 현재 30대그룹중 화의와 회사정리 신청이 4개그룹(기아,

한라, 진로, 뉴코아), 협조융자가 6개 그룹(한화, 동아, 고합, 해태,

한일, 신호)으로서 1/ 3이 부실화

이중 협조융자 6개그룹의 협조융자액은 1조5천억원에 이르며 6

개그룹의 부채총액(97. 4월 기준)은 30조8천억원*으로 이미 회사

정리 또는 화의를 신청한 그룹(기아, 한라, 진로, 뉴코아)의 부채

총액(24조 9천억원* (97. 4월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부채중 은행여신이 40%라 가정하였을 때, 6개그룹의 부도시 은

행의 부실채권은 12조원 정도 추가될 수 있으며, 부실채권 총액

47조원(97년말)을 25%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규모

※ 97년말 일반은행의 대출금 총액은 202조원* (금융기관 272조원*)이

며 전체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추정치는 50조원 정도임.

□ 협조융자 6개그룹의 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은, 한화 7개사(- 457억원* ,

96년 실적), 동아 3개사(767억원* ), 고합 3개사(245억원* ), 해태 3개사

(174억원* ), 한일 2개사(- 975억원* ), 신호 6개사(96억원* )로 합계 70

억원의 적자를 기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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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不實企業 早期整理의 필요성

□ 부실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국내·외 매각, 회사정리 및 화의, 청산

등을 통하여 정리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여 지연비용을 최소화하

며 해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함 .

부실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추가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대형화하여 오히려 경제전체를 부실화할 우려가 있음.

부실기업이 협조융자 등을 통해 저리자금을 독점하여 자금난이

심화되고, 우량기업은 고금리를 부담하는 역설적 현상발생

□ 부실기업의 도산 및 정리에 따른 실업발생과 금융기관 BIS비율 저

하는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선택일 뿐이며 어차피 회피할 수 없음 .

부도, 부도유예협약, 화의에 들어간 기업은 약 15% 정도의 정리

해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를 들어 협조융자 6개기업

(고용 71,000명)의 부도시 직접적인 실업은 10,650명 정도로 추산

※ 하청기업 및 거래기업에서의 추가실업의 추산이 필요

실업은 기업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어차피 발생하므로

부도자체를 막는 것보다 실업후 구제대책을 체계화하는 것이 장

기적 실업을 감소시킴.

※ 이미 98년 2월이후 현대전자 1,500명, 삼성전자 1,000명, SK텔레콤

500명, 삼보컴퓨터 250명을 고용조정하는 등,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업발생은 불가피함

부실기업 정리로 인한 금융기관의 BIS비율 저하는 금융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BIS비율저하가 두려워 협조융자 또는 화의

등 지원을 계속하면 부실규모가 더 커지는 것 뿐

- 134 -



3 . 不實企業整理 推進의 原則

<기본원칙 >

▣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부실기업의 매각원칙 확립

▷ buyer : 국내 외 기업을 막론하고 인수자 자격의 제한 없음

▷ seller : 부실기업의 경우 매각주체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분명한 원칙하에 최소한의 정부개입 (산은대

출-출자전환 후 즉시매각 등)

▷ 대규모 부실기업의 정리에 있어서 경쟁정책(공정거래법의 기

업결합규제)과 효율성 차원의 기업통합 필요성 사이의 대립

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정부방침을 공표할 필요

▷ 재벌인수시 자구노력부과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일정기간

내에 부채비율, 타회사출자비율 등을 개선하는 조건) 등

▣ 협조융자 등 기업부도를 지연시키는 채권금융기관의 행태를 방지

하기 위하여 부실채권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및 증자를 조속히

단행

▣ 회사정리 및 화의의 운용의 신속화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부도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정

상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 부실기업정리의 방법으로는, 자구노력을 통한 기업분할매각·자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 채권자주도의 부채조정과 기업

구조조정, 법정관리 및 화의에 의한 부도기업 재건, 파산·청산에

따른 자산매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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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업정리는 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

화된 은행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태

가 일어나고 있음(예: 불투명한 협조융자 기준 및 조건, 장미빛 화

의조건에 대한 무책임한 동의).

따라서 조속한 금융개혁을 통해 건실한 은행 및 금융기관이 선별

되어야 부실기업이 적극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임.

□ 협조융자는 자체적인 순기능이 있으나 방법 및 시스템에 개선의 여

지가 있음 .

협조융자의 대상이 회생가능성이 아닌 크기 기준이며, 지원금도

자구노력의 실행과 연계되지 않고 있음.

협조융자의 상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채무변제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금감위가 이행상황을 점검. 융자금도 기업의 재무변제계획

이행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IMF식)

협조융자 관행의 본질적 개선은 부실금융기관은 결국 문닫게한

다는 금융개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임.

□ 정부가 이미 개입하였던 기아, 한보의 경우에는 정부가 손을 땔 경

우 추진주체의 부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 주도로 투명한 절

차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 이러한 원칙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만약 협조융자대상 6개

대기업이 모두 부도처리된다면;

순간 부실채권은 30조원이 발생하지만 자산매각 및 처분후에 순

손실분은 이의 1/ 3∼1/ 4정도인 8∼10조원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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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 및 처분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추가

적인 도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당능력이 좌우되므로 신속한 부

실기업 정리가 필수적

한편 부실경영에 대한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을 철저히

물음으로써 기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의 주체들에게 조속한 실

행의 유인을 제공

4 . 不實企業整理 支援方案

4 .1. 회사정리 및 화의제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4.1.1. 회사정리 계획안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의 내용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켜

재건계획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이행을 감독함.

4.1.2. 부실계열사의 지급보증

□ 부도대기업의 경우, 채권자 구성이 비슷하다면 상호지급보증 관계

에 있는 기업간의 합병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다음 기업

분할을 통하여 매각을 유도하는 것도 한가지 옵션

현재는 보증채무를 주로 후순위채무로 전환하여 다른 채권과 함

께 변제계획에 넣고 있으나, 합병이 구조조정상 유리하다면 합

병후 분할매각 또는 자산매각도 가능하도록 함.

※ 두 기업간 채권자 그룹이 다른 경우 지급보증사의 채권자가 반대

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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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병의 유인을 제공하도록 피합병기업의 이월결손금의 승

계를 인정하며, 등록세를 면제해야 하고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함.

※ 독일 및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한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15

년간 이월을 인정하고 있음

4.1.3. 통합 채권자협의회 구성

□ 대기업의 경우 , 계열사별 채권자협의회를 통괄하는 통합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함께 정리방법을 모색

개별기업별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호지급

보증 처리, 자산매각, 합병 등의 추진에 대한 이해상충을 조절하

기 어려우므로 협의체를 구성

4.1.4. 퇴출관련법 통합작업 착수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을 당장 착수

통합법이 만들어지면 기업이 부실화 초기에 법적절차 신청을 신

속히 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

및 권유할 수 있고 제도간의 이동시간 및 비용이 없음.

통합작업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므로 지금

부터 당장 착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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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채권변제순위의 개선

□ 현재 임금 세금 담보채권 무담보채권의 순으로 되어있

는 채권변제순서를 임금 담보채권 세금 무담보채권의

순으로 법을 개정

자본주의의 기초인 신용·담보·자본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켜

기업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의 우

선성에 근거한 세금의 선순위를 담보채권의 후순으로 변경

4.1.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개선

□ 현재 협조융자, 회사정리, 화의기업중 우대금리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정비율(예: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의무화

현재 회사정리 및 화의신청기업은 금융기관의 여신이 즉시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회사정리안 및 화의안에서 우대금리이상의

이자가 매년 지급되기 시작하면 요주의채권으로 분류되기 시작

함

협조융자기업도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장부에 그 위험성이 반영되

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추가대출의 유혹

을 계속 받음 .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유인을 감소시키고 실제적인 위험

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기준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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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기아자동차의 사례

□ 부실화된 기업은 제3자 매각이라는 대원칙하에 기아자동차의 경우

에도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제3자매각을 단행

함

산업은행 대출의 출자전환은 그 의의는 좋으나, 기타 부실기업

의 부채를 출자전환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길 뿐 아니라 공기

업화가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제3자 매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

※ 산업은행을 제외한 기타은행 대출의 출자전환은 이익추구의 목적

이라면 고려해 볼만함. 그 조건은 대출금과 주식전환비율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충분히 낮아서 매각시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시 제3자매각 가격이 매우 높아지면 구주주에

게 어떤 페날티가 가해지지 못하므로 이때에는 민간은행 대출의

출자전환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이익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이 한 방법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을 없애야 하며, 최고가

제시자에게 매각하여야 함.

채무보증이 매각의 장애요인이지만, 이는 채권자 양보 및 인수

자의 일부부담으로 상호협상에 의해 해결해야 함.

□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처음부터 경

쟁제한적 기업결합 자체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조건부 기업결합(시

장개방확대, 독점생산라인 분할)으로 허가해야 함

- 140 -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자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채권자는 매

각가격을 최대한 높여야 함

□ 인수대기업에게 재원조달시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이의 실천을 감독

4.1.8. 한보철강의 사례

□ A지구(열연, 봉강 생산을 전기로방식으로 가동중인 지구)와 B지구

(COREX, DRI, 냉연, 열연 설비 건설중)를 함께 매각

미완성된 B지구를 매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A지구만 매각하

고, B지구는 청산하는 방법이 있음

아직 해외의 매입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지 않았으므로 채권단

이 국·내외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6개월이내에 매각

□ 한보철강의 부채는 6조원에 이르지만 A지구의 회사정리계획안의

현재가치는 1조원에 불과하므로 채권단은 낮은 인수가격이라도 수

용하여야 함

□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A지구만 법정관리로 운영하고 B지구는

자산매각(청산)

4 .2 .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 촉진

4.2.1.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

□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의 인수 및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 (Vulture Fund)를 설립가능하도록 신속히

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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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정부가 정부자금으로 추진하려 계획하는 산

업재금융공사와는 달리 국내외의 민간자금으로 원하는 사람이 설

립하며 기업인수 및 구조조정 후 매각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리목적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초자금 이외에 Junk bond를 발행하여

추가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채권발행의 제약 제거

구조조정전문회사법을 추진할 주무부처(금감위, 재경부)가 선정

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위한 법이 새로 필요한 이유는 현재 지주회사

의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므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부

실기업 인수 및 매각, 구조조정을 원활히 해 줌.

지주회사의 단점인 경제력집중은 이미 있는 현상이므로 지주회

사 허용시 부실기업의 매입·매각 원활화 및 고배당 지향이라는

장점이 훨씬 발휘될 수 있음.

4.2.2. 부동산시장 활성화

□ 부동산 시장의 대외개방을 즉시 시행(4월내 입법 조치 예정)

동시에 자산디플레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용이

하게 하여 기업의 자체구조조정을 지원

□ 성업공사를 통한 부동산의 증권화(ABS : A sset - B acked Security )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금융기

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

지하고 이에 따라 기업자금 시장의 경색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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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M&A시장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 &A 즉시 허용(3월중 입법조치 예정)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및 우대를 없애고 투자절차를 단순화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

□ 기업회계기준을 신속히 선진화하고 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

4.2.4. 세제 지원

□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부실기업의 부동산 매각시 걸림돌이 되

고 있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의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익에 대

한 법인세가 이미 충분히 과세되고 있으므로, 대기업도 중소기

업과 마찬가지로 특별부가세 10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조항(5∼7배)으로 인해 수도권에 위치

한 부동산의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

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를 폐지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에 대해서 결손금의 1년간 소급공제 (carry

- back )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 확보를 지원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게만 1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1년간, 독일은 2년간, 미국 및 영국은 3년간 모든 기업에 대해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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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4.3.1. 고용승계의무의 면제

□ 법정관리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의무를 명시적으로 폐지하

여 기업의 매각가능성을 극대화

※ 실업증가를 회피하려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의 경제비용으로 받아들이

고 이를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

4.3.2. 정리해고의 요건 단순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단순화하여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

력의 경주, 60일 사전통고의무 완화

4.3.3. 퇴직금 부담 완화

□ 부실기업의 정리해고시 퇴직금 지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회사채 및 주식으로의 지급을 허용

※ 현 2주 이내로 정한 퇴직금 정산시한은 노사 합의하에 연기가 가능하

나 일시불 이외의 지급방식 채택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

5 . 波及效果 및 副作用

□ 대기업부도에 따른 연쇄부도는 거래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이 함께

경쟁력을 잃고 실패하는 것이므로 연쇄적인 부도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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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잘못된 지원은 부실채권규모만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업무 확충을 위해 IBRD지원금의

기금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 실업은 기업의 부도가 아니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발생하

므로 실업 자체를 막지는 말되 실업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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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M &A活性化와 外國人投資의 誘致

1 . 外國人投資의 役割 및 現況

□ 외국인에 의한 M &A와 신규투자는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하고 고

용을 유지·창출할 뿐만아니라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부실기

업 정리 등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

외국인의 M &A는 국내기업의 한계사업 정리, 일부 주력사업 매

각,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사업구조 및 재무구

조 개선을 촉발. 또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에도 기여

외국인의 신규투자도 국내기업에 경쟁압력을 가하여 기업의 생

존을 위한 사업구조개선을 촉발

□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GDP대비 외국인투자 잔액기준으로 95년에

2.3%를 기록하여 세계전체의 10.1%, 선진국의 9.1%, 동남아시아의

15.1%에 비해 매우 저조 .

절대금액기준으로 95년이후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98년에 들어 감

소할 전망

(단위: 백만달러)

연 도 92 93 94 95 96 97 98.1 98.2

신고금액 895 1,044 1,317 1,941 3,203 6,971 13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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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의한 M &A는 97년 2월이후 98년 2월까지 890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특히 98년 1∼2월동안 총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2%로 커졌으나 절대금액은 191백만달

러로 미미

적대적 M &A는 한건도 없으며(적대적 M &A는 아직까지 불허)

성사된 M &A의 대부분이 파트너간의 지분변화나 거래관계에 있

던 기업간 인수에 해당

(단위: 백만달러)

연 도 97. 1 97.2∼12 97 98. 1 98. 2

신주취득 873 5,336 6,208 52 69

구주취득 0 699 699 73 118

장기차관 0 6.4 64 5 11

□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지

역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이해할 필요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

항은 (1) 투자지역의 시장규모 및 특성, 생산요소의 비용 등 경제적

요소이며 (2) 법적·행정적 규제, 투명성, 투자인센티브 등 제도적

요소는 그 다음 고려사항임.

□ 따라서 투자관련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행정이 간소화되더라도

경제적 요소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데에

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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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韓國의 經濟的·制度的 要素 評價

2 .1. 시장규모

□ 한국은 IMF사태 이전에 세계 11대 GDP국가로서 시장규모면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이었음. 실제로 한국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의 동기가 시장규모의 활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의 고환율로 인해 내수시장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은 외국인

투자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2 .2 . 생산여건

□ 한국은 노동, 자본, 부동산, 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가격이 경쟁국보

다 높아서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이 큼.

최근의 고환율,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이러

한 고비용구조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고비용은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단, 우수한 노동력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매력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2 .3 . 주요 규제 (M&A규제 , 토지취득규제 , 업종제한 , 행정규제 )

□ M &A관련 규제는 최근에 완화되었으나 일부 규제가 잔재

외국인이 국내기업 주식의 1/ 3이상 취득시 당해기업의 이사회의

양도결의가 필요(외자도입법 제8조의2)(98년 상반기중 폐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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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 영위기업의 주식취득시 재경

원장관의 허가(외자도입법 제8조의2)

외국인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지 못함.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31조)

기존주식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신고수리의 경우 7일, 허가

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

음.(신주취득의 경우 신고수리를 즉시하도록 되어있음) (외자도입

법 제8조의3)

★ 이러한 M &A관련 규제보다 기업회계의 불투명성이 외국인의M &A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기업의 부채 및 상호지급보

증 등 기업인수시에 필요한 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제대로 나타나

지 않아 M &A의 위험도가 큼.

□ 98. 4. 1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42개(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임. (별첨)

최근에 정부는 건물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증권거래업, 곡물도정

업, 골프장운영업을 완전개방하고 잔여업종에 대해서도 개방을

추진할 예정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토지의 취득, 이용, 처분의 전단계에 걸쳐 별

도 관리되어 필요이상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전면 개방 발표에 따라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비거주자의 토지취득 자유화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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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절차의 복잡성은 외국인투자자가 가장 불평하는 것으로 정부는

투자절차의 일괄처리를 목표로 관련 법규 및 행정의 개선을 추진.

부처간 영역주의 또는 이기주의, 공무원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때 투자절차를 일괄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실제로 마련되거나 작동

할 지에 대한 회의가 존재

2 .4 . 불투명성

□ 각종 법규가 모호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이로 인한 불확

실성 증대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관련 법률 및 회계자문 비용이

상승

외자도입기준중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등 모호한 기준에 의해 외

국인투자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외자도입법 제3조 ,

제7조의2).

세법의 경우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국세

법에 익숙한 외국인투자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명문상 규제가

완화된 것도 창구지도를 통해 사실상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불

평이 존재

공무원이 문의사항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는 불평

□ 국내진출 외국인기업은 통관시 과도한 심사,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중

복 검사 등으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어 보관료를 과다지출하는 점

을 불평

- 150 -



2 .5 . 잘못된 인식 및 관행

□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대중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수입품배격을 위주로 한 소비절약운동

이 외국인투자에 장애

□ 국내기업활동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이 외국인투자에 장애

인허가 및 통관에 있어서 수십만원대의 촌지 및 급행료의 지불이

상습화되어 있음.

□ 외국인의 주거환경은 교통체증, 언어소통의 불편, 외국인교육 여건의

미비 등으로 열악하여 외국인 경영자 및 기술자가 생활하는데 불편

2 .6 . 투자인센티브의 실효성 부족

□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기술업종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이 무리

임에도 불구하고 고도기술업종을 지정하여 신기술을 수반하는 외국

인투자자가 조세감면 등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

□ 현재 고도기술사업이 대규모 제조업투자에 비해 외국인전용공단 입

주시에 적용받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율이 유리한데 이는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기준이 고도기술업종에 치우쳐 있음을 반영

고용창출효과 또는 기술이전효과를 비교·판단하는데 있어서 유

연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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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外國人投資 展望

□ 외국인투자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분이 시장규모를 활용하

려는 목적임을 감안할 때 최근의 내수시장 위축은 외국인투자의

증가에 커다란 장애요인임.

환율상승과 고용조정 도입으로 생산비용은 하락한 것이 사실이

나 고비용구조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사회간접

자본의 부족은 여전히 애로요인임 .

□ 경제적 기본요소가 여전히 외국인투자에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고환율, 저주가 및 M &A규제 완화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을

인수할 동기는 높아졌으나 기업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실제로

M &A가 많이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

외국기업은 세계시장의 독점력을 강화하거나 국내시장의 독점력

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약, 유통, 식품, 금융 등의 분야에서

M &A를 추진할 전망이나 실제로 얼마만큼 성사될지는 미지수

□ 따라서 외국인투자 규제가 모두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잠재력의

회복, 생산여건의 근본적 개선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까지는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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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對應戰略 및 方案 (重要度 順 )

중요도 대응전략
단기간내에

완료가능

일정기간후에

완료가능
비고

1 구조조정 O

2 인프라 확충 O

3 기업회계투명성 제고 O
99.1 결합재무제표
시행 예정

4 외국인토지취득자유화 O
98.4 중에 외국인
토지법 폐지 예정

5
투자행정의

간소화·투명화
O

6
M&A잔존 규제폐지 및
업종개방 확대

O

7
잘못된 인식·관행 및

외국인생활여건 개선
O

8
투자인센티브의

실효성 제고
O

4 .1.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 인프라구축 , 기업회계 투명성제고

를 최우선과제로 추진

□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내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를 외국인에

게 심어주어 시장잠재력을 복원하고 노동, 금융시장의 효율성 향상

을 통한 고비용구조 완화

□ 사회간접자본 및 각종 인프라의 구축으로 기업입지 여건 개선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조속한 의무화(99.1 시행 예정)를 통하여 인수

대상기업의 부채 및 상호지급보증내역을 공개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M &A형 외국인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을 조속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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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예정대로 폐지

토지취득에 있어서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없이 동등

하게 대우

토지속성상 단기간 매각이 어려워 단기투기자금의 이탈이 일어

날 가능성이 희박하며 더구나 성업공사가 대규모의 부동산을 단

기간내에 매각할 경우 심각한 자산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므로 토지취득을 전면 개방해야 할 필요

□ 투자행정의 단순화 및 투명화 추진

투자관련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투자행정 일괄대행기구(현

재 KOT RA를 활용할 계획)를 신설하여 투자인센티브제공, 정보

제공, 공장설립, 인력확보 등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일괄 대행

처리

※ 국내기업에게도 이와 상응한 일괄대행서비스 필요

현행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기능 및 인력은 이 기구로 흡수·

통합하고 관련 부처에서 담당공무원을 파견.

투자업무와 관련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치 실적을 반

영하는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투자업무의 대행시 신속한 행정을 가로막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

한 모호한 규정 및 관행을 색출하여 이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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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외자도입기준 중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

향을 초래하는 경우,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등은 투

명성 제고 차원에서 폐지

KOT RA의 해외사무소에 민간인 (현지인 포함) 투자유치인력을

채용하고 투자유치실적을 반영하는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M &A규제 철폐 및 업종개방 확대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일정지분(1/ 3)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

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즉시 폐지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 &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외국인 M &A를 완전신고제로 전환

※ 신고수리기간도 신주취득의 경우와 같이 즉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방위산업을 포함하여 외국인 M &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되 전면불허되는 업종과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으로 구분하여 명시

※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방산업체의 범위를 최소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규제(외국인투자기업 순자산의 40%

이상 타기업 출자금지)를 폐지

담배제품제조업, 발전업, 의료보험업 등 공공독점 업종, 신문발행

업, 유선방송업, 정기간행물발행업, 서적출판업 등 언론관련업종,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운송·통신업종의 개방을 확대하고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시장도 개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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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 잘못된 인식·관행의 개선

□ 언론이나 민간단체의 외국제품배격을 위주로 한 소비절약운동 근절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운동이 오히려 경제회복에

유해함을 천명할 필요

□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 근절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 및 불합리성을 최소화

4 .4 . 투자인센티브의 실효성 제고

□ 고도기술업종 지정을 폐지하고 조세감면 기준을 고용창출 또는 기

술이전 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하고 세부적 판단은 담당장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임대료감면의 혜택 제공시 고용효과, 기술이전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라 내용 및 조건의 차등이 가능하도록 함.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임대료감면대상 사업(백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 천만달러이상의 제조업투자 등)을 기술이

전효과가 큰 사업, 고용효과가 큰 대규모사업 등으로 대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입주지역에 따라 임대료 감면율을 신

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임대료 감면

율 지정)을 폐지하거나 임대료 감면율의 범위만 명시

□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시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입지 및 확대 여

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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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전용공단 또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의 개념을 내·외국인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장려지역의 개념으로 전환

<표 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현황( 98. 4. 1 기준)

구분 미개방업종 부분개방업종

농·어업(4개) 보통작물생산업, 육우사육
법(2000, 1.1 부분개방), 근
해어업, 연안어업

제조업(4개) 담배제품제조업 생물학적제제제조업, 원유정
제처리업(99.1.1 개방), 주정
제조업(99. 1.1 개방),

전기 및
수도사업(2개)

수도사업 발전업

도·소매업
(2개)

주유소운영업(99. 1. 1 개방),
고기도매업(2000.1 부분개방)

운수·창고 및
통신업(9개)

기타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 내항여객운송업, 내항화물운송
업, 외항화물운송업(99. 1.1 개
방)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
공운송업, 무선전신전화업, 유선
전신전화업, 기타 전기통신업

금융·보험업
(8개)

의료보험업,
산업 재해 및 기타사회보장

보험업,

국내은행, 기타여신금융업, 상품
교환업, 투자회사, 신탁회사
(98.12 개방확대), 기타금융관련
서비스업( 98. 12. 1 개방확대)

부동산업(2개) 기타부동산임대업, 토지개
발공급업.

기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개)

신용조사업

언론관련업
(7개)

라디오방송업, TV방송업, 뉴
스제공업(2000. 1. 1 부분개방)

신문발행업, 유선방송업, 정
기간행물발행업, 서적출판업.

기타오락관련
산업(3개)

경마 및 유사경기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골프장운영업

계 (50개) 18개 24개

주) 밑줄친 업종은 공공독점업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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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相互債務保證의 조속한 解消方案 (채무보증제한인정:해외사업)

□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제한을 모기업과 해외자회사가 동일

한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 폐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해소는 연관성이 없는 업종간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업종에서의 지급보증을 강제로 해소하는 것

은 설득력이 약함.

*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창원에 신규투자하는 것과 영국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같은 성격임. 삼성전자의

해외투자가 기업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지급보증을 통

해서라도 투자해야 하며 모기업지급보증제한으로 인해 투자를

못하는 것은 오히려 모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해외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질적수준을 높이

는 한편 해외투자 설명회를 통해 주주 및 채권자의 관심과 견제를 촉발하

여 시장기능을 통해 해외투자의 성과를 제고

6 . 企業結合規制制度의 改善

6 .1 기업결합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

□ 기업인수합병을 저해하는 자본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구조

조정이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기업결합 규제를 통해 독점력이 부당하게 형

성강화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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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 및 공익성 보호를 위한 업종별 규제를 제외하고는 외

국인의 인수합병을 완전 자유화하며, 정부가 산업정책적 시각에

서 기업인수합병을 조정유도규제하는 관행 철폐

□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기업결합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업

결합 규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결코 구조조정이 저해되지

않음.

공정거래법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어 동일 업종의 대기업간 결합이 어

려워지는 등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경쟁제한성은 기업결합 규제의 중요한 기준일 뿐 결코 유일한

기준이 아니며 기업결합의 승인 여부는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증

진효과의 比較衡量를 통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도 효율증진효과가 허용될 수 있음.

또한 ,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일지라도 산업

합리화 또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허

용된다는 명시적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 예외규정에 의거하여, 예컨대 부실화된 대기업의 인수합병은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정책적 규율을 소홀히 한다면 시장구조의 독

과점화 및 이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폐해가 초래될 것임 .

일단 정착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사후적으로 개선하기는 극히 어

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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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은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재벌 구조조정에 있어 책임

성과 투명성의 제고 및 동등한 경제적 기회의 보장을 위해 기업결

합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시장경쟁을 감소시키는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이에 대한 법적

용을 제외하지 않고,

신규의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진입 및 재벌 매각사업의

인수를 장려하며,

재벌간 기업결합을 허용 또는 불허함에 있어 고려하는 제반 이

유와 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또한, 경제 전부문 및 기업간 제휴협정 등의 분야에 적용될 포

괄적인 기업결합 지침을 마련함.

6 .2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개선

□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최대한 촉진하는 방향으

로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규제기준과 절차를 개선

□ 기업결합 사전신고대상의 조정

공정거래법은 대규모회사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의한 합병, 영

업양수 및 회사설립참여의 경우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

하는 한편, 그 외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

액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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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전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결합에 의

해 독점력을 형성강화하는 경우에는 사후규제를 통한 원상회복

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선진외국과 같이 당사회사만의 자산총

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자국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확대강

화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들의 결합 또는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

업간의 결합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는 사실상 국내기업들로 국한되어

있음 .

공정거래법 적용범위를 국내거래나 대외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이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형성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심

사규제할 수 있도록 함.

□ 제한대상 기업결합 유형의 축소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제한대상 기업결합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설립에 의한 신규 사업진출은 거의 언제나 시장경쟁을 강화

하고 소비자후생을 제고하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저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결합 제한대상에서 제외

□ 경쟁제한성 추정조항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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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①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사 점유율

합산)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상위1사 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3사 점유율 합계 75% 이상)에 해당하고 당해 거래분

야에서 1위이며 2위 회사와의 점유율 차이가 그 점유율 합계의

1/ 4 이상인 경우, ②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사 자산총

액 또는 매출액 합산)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

의 점유율이 2/ 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하여 5% 이

상의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

이러한 경우에,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당해 기업결합이 산업합리

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기업결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러나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도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분야에서의 대규모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매각,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기업의 중소기

업분야에서의 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추정조항은 삭제하는 것

이 바람직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허용기준, 요건 및 절차의 정비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가 産業合理化 또는 國家競爭力의 强化를 위한 것으로서 시행

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허용된다고 규정

그러나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 요건이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

- 162 -



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요건 자체가 매우 피상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업결합

에 관한 심사요령 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기업들에

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기업인수합병의 폭과

유형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

된 예외인정 기준과 요건을 만들고, 기업결합 규제의 예측가능

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

이를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에 있어 명시적으로 파탄기업 항변을 도입하여 부실화된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허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합리화 또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예외인정 기준을 경제

효율의 창출증진으로 단순화하면서 인정되는 경제효율의 구체

적 유형을 밝히며,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 을 개정하여 파탄기업 항변의 인정

기준 및 경제효율의 창출증진의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함.

또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합리화 또는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결합을 인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산업합리화 또는 국가경쟁

력 강화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사업자에게 있다고 규정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 협의대상을 재경부장관으로 통일

□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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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이 제한될 가망이 많지만 결합에 따른 효

율증진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경쟁제한의 여지

를 최대한 축소제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결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

에 결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예컨대, 대규모의 다제품 생산기업이 관련된 기업결합의 경우에

독점력이 강화될 품목의 생산판매사업은 분할 또는 매각한다는

조건하에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진입, 수입, 외국인 투자 등을 제한하는 정부규제가 있는 시장의

경우에 규제철폐를 통해 진입과 경쟁을 도입강화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임.

□ 금융보험업에서의 기업결합 규제기준 및 절차 확립

금융보험업에서의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금융보험업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지침 을 제정공표

금융보험업 규제기관이 이 지침의 집행책임을 맡도록 하되, 공

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의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업결합과 관련한 부당행위의 적극 규제

공정거래법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금

지하면서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 에서 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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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방법 또는 절차를 강요 기타 불

공정한 방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경쟁자 등 제3자가 기업인

수합병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할 필요

□ 독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조치 마련

공정거래법은 이미 형성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제공하지 있지 않음.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시장구조를 경쟁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독

점적 대기업에 대하여 分割 또는 系列分離를 명령할 수 있는 제

도를 도입할 필요

6 .3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선

□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 이 1981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경제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 따라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및 강요 기타 불공

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제정고시하여

기업결합 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

관련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과 효율증대효과의 評價 및 比較衡

量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벙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업결합의 심사는 매우 복잡한 경제적 분석을 요구하므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조사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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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시장의 획정

현행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 에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외개방의 정도, 해외경쟁의 강도 등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시

장의 범위를 획정해야만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올바로 평가

하여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음.

예컨대,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고 진입이 매우 쉬우며 국

제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련시장의 범위

는 세계시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들간의

결합이라도 독점력을 형성강화할 수 없음.

□ 水平結合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 에는 결합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

를 핵심 기준으로 진입의 용이성, 해외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해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의 변화 외

에 시장집중도의 변화를 판단의 1차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잠

재 경쟁의 강도, 담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

□ 垂直結合

수직결합은 시장차단효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이 평가되어야

하나, 핵심 투입물을 지배하고 있거나 일정 투입물을 거의 독점

하고 있는 기업에 의한 결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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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混合結合

異業種 기업들간의 혼합결합은 잠재 경쟁의 제거라는 관점에서

심사하되, 잠재 경쟁자가 극소수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함.

□ 경제효율 창출증진효과의 고려

경쟁을 제한할 기업결합이라도 효율창출증진을 통해 기업의 경

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경쟁

제한효과를 능가한다면 허용되어야 함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효율창출증진효과를 이유로 허용될 수

있으려면, ①당해 기업결합이 여타의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

는 없는 효율의 증대(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②예상되는 효율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며 ③효율증대효과가 소비자

들에게 이전될 것임을 결합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함.

기업결합의 효율창출제고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효율증대의

크기와 실현 가능성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

만이 고려되어야 함 .

□ 파탄기업 예외의 인정

도산이 임박한 파탄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하는 것보다 인수합병되는 것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므로 설사 기업결합에 의해 시장구조가 독과점화되더

라도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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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이 파

탄기업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①피인수기업의 재무상

태, 자금흐름, 매출추이,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볼 때 도

산이 임박하였고, ②법정관리 등에 통해 회생할 가망이 없으며,

③인수기업보다 점유율이 낮은 타 인수희망기업이 없다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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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透明性 提高를 통한 企業投資者의 信賴回復

1 . 經營透明性提高가 企業構造調整에 필요한 이유

□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와 채권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기업의 직 간접금

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지배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책임경

영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지배대주주가 외부투자자(외부주주와 채권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영행위를 자본시장의 참가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은, 외부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한 중요한 요인임.

기업재무자료가 신뢰할만 한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주주 또는

외부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이사회, 감사

등 주식회사 내부기관들이 제대로 감시 견제하고 있는가, 이러

한 내부통제기구와 더불어 외부 소수주주들이 직접적으로 (비록

그 비용은 크지만) 감시 견제에 나설 수 있는 통로는 제대로 열

려 있는가 등은 외부자본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비용구조에 영향을 미침 .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의 부실화 예방을 위해서도 외부

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경영을 제대로 감시 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경영투명성의 확보는 이러한 감시 견제의 통로를 만

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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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進行中인 法規 改正作業

□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경영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법규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를 1999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년도로 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화가 경영투명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결합재무제표가 재벌기업들의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호지급보

증의 관행이 해소되면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외부감사인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가능한 회계감사담당자의 범위를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계

업무 담당자 전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도 강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에 대해서 대표소송권, 장부열

람권 등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회계기준의 국제화 및 회계작

성기준의 구체화, 전자공시제도의 도입, 반기보고서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 확인강화, 상호지급보증 등 주요 부외부채의 즉시 공

시, 공시지연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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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규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사

외감사의 선임을 권고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페지하고 증권거래법을 개정

하여 자사주 취득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 3로 확대하였음 .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비대칭적인 법규적용을 개선하기 위

해 상법개정이 추진중임.

현재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작업중인 개정시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경영집행관여자(배후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를 말하

며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사실상 경영권 소유

자, 그리고 기업집단의 비서실 또는 기조실 등을 포함)의 사실상

이사로서의 책임, 소수주주권(대표소송제, 주주제안권, 누적투표

제 등)의 행사요건 완화 가 포함되어 있음.

상반기 상법개정작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사주, 상호주, 타회사

출자 등과 관련한 법규개정작업이 필요함.

3 . 계속 推進課題

3 .1. 자사주 , 상호주 ,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 자사주, 상호주, 지주회사 제도 등은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촉

진하고 주식회사제도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현행 증권거래법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 3까지 허용하고 있는 자

사주 취득을 재검토하여,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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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종업원지주제, 스톡옵션 등과 같은 예외인정사유와 그

한도를 명시하며, 자사주 취득재원, 보유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여야 함.

*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 각종 규칙 등에 있는 자사주취득에 관한

절차규제를 강화하여 내부자거래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상호주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장기과제로 검토.

* 현재 상법에서는 상호주 가운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증궈거래법에서는 1%를 초과하는 상호주를

완전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주를 완전금지하고 있음.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허용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노동관련법 등 검토 필요).

* 지주회사체제내의 자회사는 모회사 및 동일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

매회사의 주식취득 금지.

* 회장실, 기조실 등 현행 조직의 폐지방침은 기업내 개혁주체의 존재

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3 .2 .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우리나라는 현재 내부자거래 관련법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

만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하고 그 장점을 취합하여

증권거래법에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법규를 잘 정비하였음.

* 미국은 SEC규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의 거래행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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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금지한 후 법원이 판례를 통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의 주요판례를 증권거래법에 흡수하여 구

체적인 법규장치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내부자거래의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증권감독원)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추적에 한계가 있고,

감시대상자도 현실적 제약으로 대주주, 임원에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수사

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직원의 파견 등 검찰청과의 긴

밀한 협조가 요구됨 .

* 미국의 경우 SEC가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에 대해서 수사권

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관세청이 밀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예를 참조하면 정

부조직법상에 별 문제가 없음.

□ 기업 내부감사기능과 외부투자자들의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

는 것은 감독기관의 감시 처벌 기능과 더불어 내부자거래의 억제에

필수적임.

현재 대주주의 감사선임에 관한 의결권은 3%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 또는 기관투자가들이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음. 소수주주 및 기관투자가들의 내

부자거래에 대한 감시의 힘을 실제로 응집시키기 위한 민간차원

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재벌기업들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조정을 하는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합산공시제도(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이 합산하여 5%를 넘을 경우 주식거래내역을 공시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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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있음)가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 기관투자자, 소수주주의 적극적 감시가 필

요함.

3 .3 . 외부감사와 기업재무자료의 신뢰성 제고

□ 외부감사의 선정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

사시장을 개방하며, 부실회계에 대한 회계사의 책임과 이를 교사한

기업과 지배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회

계관행에 대한 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 따라서 국제적

으로 합의되는 회계기준의 도입을 중단기 목표로 정하고 이를

향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예컨대 회계 기준 변경시 전진법만 사용, 완전희석 주당순이익 불

공시, 유가증권 손실의 처리방법에 관한 차이, 비경상적 연구개발

비 등과 같은 이연허용 항목이 과다한 점 등

국제적으로 합의되는 회계기준의 완전한 채택 시점까지의 과도

기에는 민간의 독립적인 회계기준제정기구(회계사 대표, 피감사

기업 대표, 감사보고서의 주된고객으로서의 채권금융기관 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가 현재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회계기

준제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회계분식 관행은 은행의 책임경영 결여와 그로 말미암은

경직적인 대출기준의 적용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금융개혁의 조속한 완결은 회계관행의 선진화에 매우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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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는 회계사의 지배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함 . 그러나 이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시점까

지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는

적정한 수준에서 그쳐야 하고 회계사시장의 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

* 현재 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 소유 경영 미분리 법

인 (대표이사인 대주주등의 지분율이 40% 초과), (2) 부채비율 과

다 상장 법인(동일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3) 공개예정 회사 및

부실 감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회사의 경우에 대해 감사인을 정

부가 지정하고 있음.

3 .4 . 이사회의 기능 정상화

□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법에 이사와 실질적으로 경영권

을 행사하는 지배대주주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회장 등 사실상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를 사실상 이사(de facto directors )

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이사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지배대주주 이외의 외부주주

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행동강령(Code of

Best Pr actice)을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평판을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 사외이사는 전문성 도덕성 차원에서 인재 pool 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외 이사

의 요건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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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채가 일정금액 또는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채

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사외 이

사에 대하여 보수를 줄 수 없도록 함.

3 .5 . 소수주주권 강화와 그 한계의 설정

□ 대표소송권, 임원해임청구권, 장부열람권 등의 소수주주권을 지속적

으로 강화하되, 기업경영은 전체주주를 위한다는 기본원칙을 확립

하고 소수주주권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기업의 과거성과에 대해서는 투명하되 전체주주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비밀의 노출은 억제할 수 있는 체제

의 구축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주주,

소비자, 경쟁기업, 환경 등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분야

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수주주가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때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

도록 함 . 그러나 소수주주 개개인의 장부열람권 강화는 감시의

중복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음.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빌미로 기업에 광고, 구매, 판매 등에서의

이권을 요구하는 행위(Greenm ail의 일종)는 억제할 수 있는 장치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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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 채권자의 경영감시 ,견제 기능 정상화

□ 건실한 은행들이 합병 후 선도적 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기업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하

도록 함.

기업과 주거래 은행간의 담합적 관계를 방지하기위하여 은행의

임원은 퇴직후 기업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감독

기관 (금감위, 재경부 등)의 직원은 퇴직 후 금융기관 또는 기업

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함.

은행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보수를 대출기업의 성과와

연동시키는 방안 검토.

□ 현재 관치은행과 재벌이 체결하고 있는 재무구조개선협정은 금융개

혁 이후 정상화된 금융기관이 대출시 기업에 요구하는 debt

coven ant로 대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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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問題의 提起

□ 최근의 외환위기 및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도산·폐업·해고 등이

증가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실업율은 6%의 수준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실업발생은 표면적으로는 외환·금융위기에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부실 및 금융기관의 구조적 실패 , 그리고

경직적 노동시장여건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에 기인함 .

따라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경제구조조정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고실업 등 국민적 고통감내가 불가피

□ 대량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인적 치료로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대증적 요법으로서

고용안정 및 실업자 보호대책 등의 강구가 필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사회갈등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근로자·기업·정부의 고통분담을 통한 적절한 실업대책

마련이 필수적임 (정부는 이러한 시각에서 지난 3월말 실업종합

대책을 발표).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구조조정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실업사태에 대한 진단 및 정부실업대책에 대

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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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失業現況 및 展望

1 . 現 況

□ 실업은 작년 11월 금융·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금년

1∼2월에 급속히 증가하여 2월 현재 124만명(실업률: 5.9%)에 도달

작년 9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취업자 증가세(전년동월대비)가

작년 12월 이후에는 급속하게 감소세로 반전

금년 1∼2월에는 취업자 감소폭(71만4천명)이 실업자 증가폭(47만

8천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경제활동참여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

<표 1> 실업 및 취업인구 현황(1997.7∼1998.2)

(단위: %, 천명)

주: 1) 전년 동월대비 증감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간

구분

1997 199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실업률

실업인구

(증감1 ))

취업인구

(증감1 ))

2.2

476

(89)

21,389

(304)

2.1

465

(57)

21,308

(294)

2.2

469

(91)

21,311

(130)

2.1

452

(56)

21,341

(57)

2.6

574

(131)

21,188

(17)

3.1

658

(179)

20,682

(- 53)

4.5

934

(383)

19,711

(- 686)

5.9

1,235

(573)

19,526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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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실업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취업자 감소사태는 많은

부분 최근 급증한 기업도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자 변동은 부도업체수 증감을 1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작년 12월부터 가속화된 도산이 금년 1월 취업자 대폭 감소로

반영

협조융자로 인해 대기업 도산은 일시적으로 억제(작년 12월 19건

→금년 1월 9건)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도산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

<표 2> 부도업체수 및 취업자 증감

(단위: 천명, 개소)

주: 1) 월별 변동치에서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동분을 제거한 수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취업자 증감

1997 199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1 )

304

49

294

31

130

- 48

57

- 15

17

44

407

13

- 686

- 411

- 743

- 271

부도업체수 1,384 1,215 1,235 1,435 1,469 3,197 3,323 3,377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큰 편이나, 실질적으로는 건설 및 기타

산업(도소매·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고용창출력 저하의 주요원인

으로 사료

제조업 인구는 금년 1∼2월 전년동월대비 44만여명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인 제조업 취업자 감소추세를 제거할 경우 현 위기로 인한

고용창출력 감소는 32만명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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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타산업의 취업인구 감소폭은 33만명 수준이지만 이 산업

들이 장기적으로 확장추세에 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창출력은

100만여명 감소한 효과

※ 고용창출력의 감소폭은 부문별 취업인구가 장기적 추세를 따라 증감

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추정한 취업자 수에서 실제 취업자를 뺀

값으로 정의

<표 3> 산업별 취업인구 및 고용창출력 증감(전년동월대비)

(단위: 천명, %)

주: 1) 1990∼97년까지 산업별 취업인구 변화의 장기추세를 바탕으로 1998년 취업인구의

추정치를 구한 후 실제 취업인구와 비교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산업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취업자 증감

고용창출력 증감1 )

19

70

107

144

- 413

- 327

- 478

- 318

- 115

- 177

- 181

- 214

- 177

- 818

- 191

- 816

취업자 증감률

고용창출력 증감률

1.0

3.9

5.7

7.9

- 9.0

- 7.2

- 10.6

- 7.3

- 6.1

- 9.1

- 10.0

- 11.6

- 1.5

- 6.4

- 1.6

- 6.4

□ 한편 실업이 7개월 이상 지속될 확률이 1990년 19%에서 1996년

28%로 증가하는 등 실업 장기화(평균기간: 4.5개월→5.6개월)도 진행

실업 장기화 추세는 신규 구직자보다 실직자에게서 두드러지고

있어 중장년층 실직자의 취업기회가 축소되고 있음을 반영

※ 1990년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1992년에 실업기간은 7개월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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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업 장기화 추세

(단위: %, 개월)

주: 1) 실업이 7개월 이상 지속될 확률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실업률

실업기간

실직자

신규 구직자

장기실업률1 )

2.5

4.5

3.2

7.1

0.19

2.3

5.0

3.3

6.6

0.23

2.4

5.7

4.8

8.1

0.26

2.8

7.0

5.5

7.9

0.33

2.4

5.8

4.8

7.3

0.28

2.0

5.5

4.9

6.7

0.27

2.0

5.6

4.9

6.3

0.28

2 . 短期 및 中長期 展望

□ 금년도 실업률은 연간 성장률을 - 1%로 상정할 때 연평균 6% (실업자

12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6%의 실업률은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진행되어

하반기 이후 금융경색 및 고금리가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외자유입

도 재개되어 연말에는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에서 안정된다는

가정에 기초

□ 실업 구성상으로는 실직자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특히 30∼54세의

중장년층 실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 노동력(특히 여성)의 시장참여는 위축될 전망

또한 과거와 달리 금융부문과 대기업 중심의 정리해고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장년층의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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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별·연령별·전직 유무별 실업자 구성(1998년 전망)

(단위: 천명)

주: 1) 실직자는 실직과 동시에 실업인구로 전환되는 인구를 의미 (통계청이 사용하는 전

직실업자 개념은 금년부터 실직 후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하였다가 다시 실업으로

진입하는 인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실직자보다 광의의 개념임)

구 분

연 령
전체 남자 여자

실직자1 ) 신규구직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44세

45∼54세

55세 이상

416 293 123

617 427 190

121 81 40

125 94 31

248

572

105

120

178 70

401 171

72 33

92 28

168

45

16

5

115 53

26 19

9 7

2 3

합 계 1,279 895 384 1,045 743 302 234 152 82

□ 업종별로는 현재 제조업 실직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으로 볼 때에는 대다수 실직자가 도소매·서비스·건설 등 내수산업

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증대효과로 수출제조업의 고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외채상환 압력등에 따라 국내수요가 큰

폭(- 15%)으로 감소하여 내수산업의 고용흡수력 위축이 클 가능성

한편 구직자의 희망직종 하향조정에 따라 판매 및 서비스, 그리고

단순 노무직 등 특정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에 노동공급이

급증하면서 이와 같은 직종의 실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또한 건설업 부진으로 인해 일용직 실업자가 증가하고, 일차적

고용조정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의 실업도 증가

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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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업종·직종·근로형태별 실업자 구성(1998전망)

(단위: 천명)

주: 1) 주요 업종, 직종 및 근로형태만을 고려.

업 종 별1 ) 직 종 별1 ) 근로형태별1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232

185

397

194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175

280

190

810

고용주

자영업주

상용직

임시·일용직

63

112

300

567

□ 분기별 실업률 등 실업률의 단기변동은 경제여건 및 향후 정책방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예측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업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는 정리해고와 금융권 구조조정이 6월을

기점으로 가시화될 가능성,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달할 가능성,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대

에 따른 실업증가, 신규구직자 비중의 감소 및 건설업 부진

등 계절변동 요인의 약화, 실업자 지원을 위한 과도한 재정지

출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실직 증가세가 오히려 가속화

될 가능성 등을 고려

□ 결국 분기별 실업동향은 하반기에 실업증가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나 실업 증가폭을 둔화시키고 중장기적

으로 실업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실업률이 내년 하

반기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장기적으로는 5%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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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실업률이 오히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은 금년 진행될 구조

조정에 따른 실직증가가 시차를 갖고 실업률에 반영될 가능성,

금년에 지연된 신규 노동력의 구직활동이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촉발될 가능성, 실직자 지원확대에 따라 실직자의 실업잔류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

반면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금년 실업률은 7%에 근접할 뿐 아

니라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7> 분기별 실업률 및 장기전망(1998∼2002연)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간
분기별

연간
반기별

연간 연간 연간
1/ 4 2/ 4 3/ 4 4/ 4 상반 하반

6.0 5.7 5.8 6.1 6.5 7.1 7.3 7.0 6.1 5.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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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최근 失業事態에 대한 基本認識

1 . 失業發生의 原因

□ 실업발생의 표면적 원인은 외환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경색 및 고

금리·고환율,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 등으로 경기침체의 폭이

확대되고 기업도산이 급증하는데 있음.

이로 인해 도산·폐업·해고 등에 의한 실직자 비중이 크게 증가

하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취업자중 일자리 부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잠재 실업자수도 증가하고 있음 .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경제의 불건전한 성장전략에 기인

지난 30∼40년간 기업은 과다한 대규모 부채를 바탕으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해 왔으며, 금융기관은 수익성에 기초한 엄격한

대출심사 능력의 결여,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건전성 감독

(pudential regulation )의 소홀 등으로 구조적 실패를 자초

이로 인해 기업의 부실투자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었으며

이것이 경기하강과 더불어 현재화되면서 외국자본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여 경제위기가 촉발

□ 만일 금융부문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기업 연쇄부도로 산업기반이 와해되어 실업률은 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

기업부도 → 은행 부실채권 증가 → 은행 자기자본 감소 → 은행

대출 감축 → 기업부도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국가신인도가 다시

추락하면 대외지급 불능상태가 재발할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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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대외신인도를 재회복하기 위해서는 IMF와 합의한 경제구조

조정 및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고

실업의 발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실업발생이 두려워 구조조정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더 큰 부담

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임.

구조조정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몇년간은 구조적 실업의 증가로

실업자 100만명 수준의 고실업시대의 지속이 불가피할 전망

□ 이러한 대량실업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적절한 고통분담 및 감수를 통해 사회결속력을 응집

시키고 노사협력을 도출해 내는 노력이 필요

실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노사

분규의 확대등 사회적 저항의 증대로 경제구조조정을 저해하게

될 것임.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확충등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구제대책의

마련이 국민적 고통의 최소화 및 원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임 .

2 . 失業의 性格

□ 현 실업증가에는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의 양면성이 공존

고졸학력 및 청년층의 실업자는 희망업종을 하향조정하는 등 유

연히 대처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재취업할 수 있어 이들의 실업은

마찰적 실업의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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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기능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실직자와 장년층 고학력

실직자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욱 불리해져 장기실업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구조적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

□ 그러나 마찰적 실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실업자라 하더라도 경기침체

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기간이 증가하여 보유기능이 퇴색하고 그 결과

구조적 실업자로 전락

이미 1990년대 들어 장년층 실직자를 중심으로 실업의 장기화 추세

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욱 심화될 전망

※ 실업기간은 1996년 평균 5.6개월에 이르렀으며 금년에는 경기침체로

8개월까지 증가할 가능성

1980년대 후반 이후 실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직자들의 실업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

※ 최근 실업급증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미흡

3 . 失業增加에 대한 對應方案 : 政策 優先順位의 設定

□ 최선의 실업대책은 고용창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신속히 조성

하는 것임 .

실업문제는 대증요법적인 사후적 실업대책보다는 신속한 구조조정

에 따른 금융경색의 해소 및 금리하락, 그리고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치유에 우선순위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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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이차적으로 배출된 실직자에 대해 재취업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안

전망 확충 등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급격한 채권회수에 따른

부도급증을 예방함으로써 여타 어떠한 형태의 재정지출보다 총

수요 진작 및 실업억제의 효과가 클 것임.

※ BIS 규제비율 8%를 상정할 때 1조원의 자본잠식은 이론적으로 최대

12.5조원의 채권회수를 동반할 수 있는바,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증식

을 위한 재정지원은 경제안정화에 크게 기여

□ 1兆원을 금융산업 구조조정, SOC 투자, 실업자 생계지원에

사용했을 때 각각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총

수요진작 및 실업억제 효과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참조).

□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가적으로 제고하고 상품시장의 경

쟁도 활성화하여 구조적 실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임금의 하방경직성,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창의적 기업의 창설을

가로막는 진입장벽 등 경직성이 존재할 경우 경기회복 이후에도

고용은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못해 구조적 실업을 양산

□ 이를 통해 직장안정의 우산하에 안주하던 사고방식을 적극적인 자

기계발을 통한 고용안정 개념으로 유연화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시장여건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구노력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조정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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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책 모의실험 결과 (연간 효과)1 )

① 시나리오 1 (금융기관 구조조정)

주: 실업률은 성장률에 - 0.4 (Okun s Law의 추정치)를 곱하여 추정

GDP 실업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CPI 경상수지

1998

1999

2000

0.206

0.449

0.748

- 0.082

- 0.180

- 0.299

0.088

0.231

0.439

1.660

2.575

3.069

0.017

0.083

0.216

- 11.00

- 10.98

- 4.82

② 시나리오 2 (SOC 투자)

GDP 실업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CPI 경상수지

1998

1999

2000

0.186

0.220

0.103

- 0.074

- 0.088

- 0.041

0.079

0.132

0.115

- 0.005

0.028

0.070

0.017

0.084

0.153

- 2.920

- 3.239

1.733

시나리오 3 (실업급여 지급)

GDP 실업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CPI 경상수지

1998

1999

2000

0.060

0.047

0.029

- 0.024

- 0.019

- 0.012

0.134

0.092

0.065

- 0.001

0.017

0.041

0.005

0.030

0.055

0.001

- 0.128

- 0.618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경상수지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누적적 퍼센트 변화(cumulative percentage

change)를 의미함. 경상수지는 매년 (non- cumulative) 순 적(흑)자액 수치임

(단위: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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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기실업화된 계층에 대해서는 다각적

인 고용안정·창출대책 및 실업자의 생활안정대책 등을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마련할 필요

정부 및 민간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창출대책의 마련이

중요

이미 발생한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고용보험 확대

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통해서도 구제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

공공부조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추진

실직자에 대한 공공부조는 실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생활보호 지원체계와 형평성을 유지

방만한 실업 및 빈곤대책은 근로의욕 하락에 따른 구조적 실업률

의 상승, 적자재정의 고착화, 자기책임원칙의 저해 등 중·장기적

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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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失業對策의 基本方向

외환위기 경기침체 대량실업

<原 因 的 治 療> <對 症 的 治 療>

신속한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구조조정

기업활동촉진

시장경쟁촉진

직장안정 아닌

고용안정

효율적인 노동

인프라 구축

고용안정 실업자 보호

기업도산억제

공공고용창출

고용유지지원

고용보험확대

영세실업자보호

근로복지사업

경제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결속력 강화

구조조정 원활화

대외신뢰도 회복 경제위기극복 실업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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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雇傭安定對策

▣ 취업알선·직업훈련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마찰적 실업을 억제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

▣ 중소기업의 여신확대를 유도하여 금융경색으로 인한 도산을 억제

1.1. 必要性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나, 무분별한 해고나

부당해고가 일반화될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등 사회통합이 저해

되어 오히려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

기업주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체에 파급될 경우 고용조정이 반드

시 필요한 기업의 자구노력도 근로자의 반발 및 사회적 거부감에

의해 억제될 가능성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오랜 진통 끝에 정착되기 시작한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이 좌초될 경우 경제 효율성 제고에 큰 타격

※ 현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이 경제 각분야의 제도 및 관행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계기로 전락할 우려도 존재

따라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적정수준의 지원과

부당해고 및 불필요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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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작년 말부터 급증세를 보인 기업도산은 금년 1∼2월 월평균

3,350개 업소에 달하여 실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므로 기업도산 방지를 통해 실업을 예방할 필요

이와 같은 중소기업 도산사태는 은행·대기업이 공동운명체가 됨에

따라 부실 대기업에 부득이한 협조융자가 빈발하고 있어 중소기업

에 대출될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지속될 경우 금융권 부실이 심화되고 산업

기반도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업도 계속 증가

또한 높은 도산률은 창의적인 창업 희망자의 시장진입을 위축시켜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억제 효과도 저하시킬 가능성

□ 금년도에 특히 우려되는 실업 장기화는 구조적 실업자 양산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비용을 증가

시키는 한편 위기극복 이후에도 경제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실업자의 취업률이 구직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기술

진보와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취업가능성이 높은 실업자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실

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위기를 통해 장기실업자

가 양산될 경우 구조적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될 가능성

따라서 이미 배출된 실업자에 대하여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실업자의 시장성(m arket ability )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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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推進方向

□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설비확충 및 알선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마찰적 실업기간을 최소화

전국적 전산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알선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민간 유료취업알선업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여 취업알선 기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직자의 구직경로가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직업교육 효율화를 통해 구직자의 시장성(m arket ability )을 제고

직업훈련에서 훈련 수요자인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러한

선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급변하는 산업수요와 이에 따른 노동

수요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 및 홍보기능을 강화

전문대, 대학, 기타 사설 교육기관 등 민간이 직업훈련과 소규모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 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유인도 제공

이러한 민간훈련기관과의 경쟁 및 별도의 평가기능을 통해 공공

부문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이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유도

자격증이 취업률 제고효과와 고임금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자격증 제도를 확립하여 직업훈련 참여의욕을 제고

- 198 -



□ 기업이 해고를 최소화하여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적정수준

에서 지원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국한하여 실시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을 강구하되, 이와 같은 지원이 남용될 소지도

철저히 제한할 필요

사전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정리해고를 억제하기보다는 명확한 원

칙과 기준에 입각한 사후적인 감독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평가

함으로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경영개선상 불가피한 해고를 사전적으로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오

히려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 예컨대 30% 이상의 정리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다 라는 식의 무원

칙적 기준을 강요할 경우 기업의 자구노력에 혼선만 가중시킬 가능성

※ 다만 향후 노동공급에서 여성 비중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는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비용을

초래할 위험을 수반하여 적정수준에서 억제될 필요

□ 금융경색으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을 최대한 억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경기적 요인에 추가하여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협조융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신속한 금융부문 구

조조정을 통해 은행·대기업간의 고리를 해소시킬 필요

※ 각 은행이 거래 대기업 부도가 자신의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

하여 부득이하게 협조융자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 금융권 구조

조정을 통한 우량은행의 출현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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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여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

창출을 촉진

※ 우량한 경영상태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금융경색 및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단기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를 정책

목표로 설정

반면 이러한 지원이 우량기업 지원의 범주를 벗어나 구조조정에서

도태되어야 할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등 보증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추진

※ 특히 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무분별한 중소기업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게도

일부 부여

2 . 雇傭創出政策

▣ 규제완화 및 경쟁활성화를 통해 민간 기업활동을 촉진

▣ 벤처 캐피탈 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쳐기업을 육성

▣ 창업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유인을 제공

▣ 추가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비용을 경감

▣ SOC 등 공공투자사업의 확충으로 고용창출에 기여

2.1. 必要性

□ 제조업과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실업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강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

금년 총 소비 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 4.5%와 - 33.6%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되어 이미 진행중인 고용흡수력 감소추세가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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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은 현 금융경색과 고금리 등이 해소

되어야 가능하지만 각종 규제 및 시장 인프라 미비로 인해 고용

창출이 억제되고 있는 경향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

□ 또한 고용창출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특히 임금경직성

해소)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

고용조정에 대한 유연성 제고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지만 임금 경

직성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시장이 외부 충격을 원만

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임금 경직성이 높을수록 노동수요 감소가 큰 폭의 실업증가를 초래

※ 유연한 임금체계는 임금격차를 증대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생산성에

준한 임금격차는 근로의욕 촉진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불가결한

바람직한 불평등(necessary inequality )

경기회복시 유연한 노동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면 노동수요의

증가가 고용확대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상승만 초래할 가능성

□ 한편 침체된 내수(특히 투자수요)를 보완하여 실업억제효과를 시현

할 수 있는 SOC 투자 등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병행될 필요

실업억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큰 효과

를 갖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민간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민간부문의 고용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는 것임을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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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는 1兆원당 약 4만명에 달하는 고용효과(실업억제효과는

1만5천∼2만여명)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장기적 성장잠

재력 배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

※ 창출된 고용중 일부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의해 충당될 것으로 추정

그러나 SOC 투자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오히려 궁극적인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자제할 필요

2.2. 推進方向

□ 인·허가 등 규제완화 및 경쟁활성화를 통해 민간 기업활동을 촉진

시장진입 규제(각종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재정비·완화하여 신규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

규제 매뉴얼을 작성하여 규제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적·물적·정신적 비용을 경감

각종 사업자 단체 및 노동조합의 경우 허용된 범위 이상의 반시

장·반경쟁적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

□ 벤처 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을 육성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의지·직접지원보다 자본과

기술의 효율적 연계와 투자 위험이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활성화 하는 것이 효과적

KOSDA Q 등 2부거래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투자가

자산구성 (port folio) 및 외자도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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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유대강화를 통해 벤처 캐피탈이 투자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촉진

□ 창업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과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한다는 원칙하에

철제히 사업성 위주로 추진될 필요

현재 기술집약적 산업만을 벤처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

상이므로 창업지원을 이러한 산업에 국한하는 것은 비효율적

※ 벤처란 위험도는 높으나 고수익의 가능성도 높은 사업을 의미하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두 포함될 필요

※ 한편 기술집약적 산업은 성장잠재력에는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나

고용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

한편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도 효율성이나 형평성에서

비효율적일 우려

은행이 사업성을 평가하여 창업지원자금을 배분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에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창업 희망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 추가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비용을 경감시킬 필요

평생직장의 전통적 관념이 평생고용이라는 신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할 시기이므로 단기계약을 활성화할 필요

또한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신규채용에 수반

되는 비용 및 위험부담을 감소

성과급 연봉제 도입 및 퇴직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유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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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투자를 통해 공공부문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도

재정여력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맞추어 이미 진행중인 계속사업

이나 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

특히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과 실업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

※ 수요부족으로 자산가격 하락(asset deflation )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

은 민간주택건설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등에 중점을 둘 필요

SOC 투자사업은 일시에 대규모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실업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실업률이 하반기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대규모 SOC 투자를

일시에 집중시킬 경우 금리 및 임금상승의 요인이 되고 투자대상

선정에서도 비효율이 촉발될 가능성

3 . 失職者 生活安定 對策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 확대실시 (1차 사회안전망)
▣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공적부조사업의 확대(2차 사회안전망)
▣ 영세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사업(w orkfare)의 확대 실시

3.1. 必要性

□ 경제위기에 따라 1998년중 총실업자는 약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이중 60% 이상이 각종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1차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

위가 확대되더라도 대상자는 30만명의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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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회안전망인 공적부조의 경우, 엄격한 수급요건제한으로 실

직자중 생활보호대상으로 편입되는 인원은 5만명 이하로 추정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하더라도 80만명 이상의 실업자 (5년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직, 신규진입 등)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계층에 속하게 됨 .

□ 실업장기화에 따라 이들 한계계층 실업자들이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빠지고 사회불만 세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의 강구가 시급

실업급여 및 공적부조와의 형평원칙에 부합하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사각지대를 축소

근로복지사업 등 생산적 복지차원의 소득보조·지원방안 강구 필요

□ 그러나 실업자에 대한 과다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근로동기 약화로

복지병의 유발, 고실업 및 만성적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

직접소득보전사업 등은 지원의 한시성 및 형평성을 반드시 유지

3.2. 推進方向

□ 고용보험의 조기확대를 통한 1차 사회안전망의 역할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가입기간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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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최저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실업장기화시 특별연장제도

의 실시 검토

사회보험의 기여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소요

재원은 고용보험료율의 인상으로 조달

□ 한계계층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실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 실직자를 위한 한시적 실업부조

대책의 수립·실시

영세실직자의 의료비·자녀교육비·주거비 등 기초생계비용의 한

시적 지원방안 강구

생활보호대상으로 전락한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적부조

예산의 추가적 확충

대량실업에 따른 노숙자·부랑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긴급보호

대책의 강구

□ 근로복지사업의 추진 등 실직자에 대한 생산적 복지대책의 강구

노동집약적인 공공취로사업을 통해 한계계층 실직자의 한시적인

소득확보를 지원

사회복지사업, 환경친화사업 등 보다 생산적인 근로복지사업의

발굴 및 시행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지역생산협동조

합의 활성화 지원 등으로 영세실직자의 자립·자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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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실업발생 및 그로 인한 빈곤확산에 따른 사회갈등요인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가족기능의 약화에 대비한 사회복지대책의 강구

실업확산에 따른 계층간·지역간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

사회통합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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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政府政策의 內容 및 檢討

1 . 政府失業政策의 內容

▣ 정부는 고용안정·고용창출 및 실업자 생활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1998. 3. 26)

- 총소요예산 7兆9千億원은 정부예산, 공무원 봉급삭감, 각종

기금 및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조달

□ 고용안정대책의 추진

중소기업의 정상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기업의 고용유지노력 지원

을 통해 실업발생을 최대한 억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체계를 확대하여 마찰적 실업기간을 단축

□ 고용창출정책의 추진

벤쳐기업의 창업촉진 및 수출기업의 고용확대, 외국인투자촉진

등 민간고용창출력을 제고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고용창출을 지원

□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실업자의 최소한 생계보장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및 근로복지

(w ork fare)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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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부의 실업대책

분 야 정 책 내 용

고용안

정

중소기업

경영안정

신용보증확충(2.6조원 출연)

중소기업은행 증자(1.5조원)

외화표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5.3억불)

기업경영안정자금 마련(1,025억원)

구조개선자금의 용도 확대 (중소기업 인수·합병 ,

처분 등)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확충(9조원)

기업해고회피

노력지원

업무공유지원(최대 6개월간 임금총액의 5%까지 지원)

일시휴업지원 (최대 6개월간 휴업수당의 50%까지

지원)

인력재배치지원(1년간 임금의 50%까지 지원)

고용유지훈련지원(최대 6개월간 훈련비전액과 임금의

50%까지 지원)

직업훈련

실직자 재취직훈련(인원: 8만명,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70%)

창업훈련(40 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 1만명 대상)

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공업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시설 이용)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

및 임금지원)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

교육연장제도(전문대졸자의 대학진학 및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장려)

취업알선

인력은행추가설치(5월까지 20개소 추가설치)

일괄처리체계 구축 (776명의 인력증원 및 민원공간

확보)

구인·구직 정보전산망 구축(온라인 D/ B구축)

민간취업알선 활성화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해외취업알선(한국국제협력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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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고용

창출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상반기예산배정비율 상향조정(36조원→42조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사업 상

반기집행(30조원)
한전의 송배전 시설 투자확대(6천억지원, 1
만2천명 고용창출)

공공근로사업확대

생산적 근로에 대한 보상(4,519억 추가배정:
월50만원, 8개월, 128천명 대상)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 발굴(바다
및 하천청소, 교통정리, 주차계도, 방범요원,
119 구조보조원 등)

벤쳐기업 창업촉진

벤쳐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2조3백억원)
정보화촉진기금증액(1천억원)
소규모 자영창업 , 작업환경개선지원 (IBRD
차관 1조원)
수출용원자재의 수급애로 타개 (IBRD 차관
1.4조원)

외국인 투자촉진

적대적 M&A 전면허용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철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임대료감면 대상사업

요건 완화

외국인지분 최저한도요건 완화

실업자

생활

안정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대상 확대(5인미만 사업장, 임시직 포함)
최저급여액 인상(최저임금의 70%까지)
급여지급기간 연장(최저지급기간 60일, 특별
연장제)
보험료율 인상(3%로 인상근거 법률개정)

미적용대상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 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저리융자

(28만 가구, 총 1.6조원)
정착자금 지원(1만 가구, 2천억원)
공공근로사업(총 5,119억원)
의료보험료 지원 (직장의료보험료의 50%를
보험조합이 1년간 지원)
영세실직자 생계보호(8만가구, 1,800억원)
노동자, 부랑인 보호(7천명,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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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政府失業對策에 대한 檢討

2.1. 基本視覺

□ 정부의 실업대책은 크게 時宜性과 實效性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

□ 時宜性：현재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있어 실업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노동시장의 조정과정을 보아

가며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

희망업종·임금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틈새시장을 파고드

는 근로자의 자구노력이 충분히 경주될 필요

※ 현재 실업급증에도 불구하고 3D업종의 인력난은 여전하며 공공취로

사업 등에도 실직자의 유입은 미미한 실정

□ 實效性：각종 대책이 예산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각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

기업지원은 기준이 모호하여 남용의 소지가 높으며, 또한 남용을

우려하여 까다로운 심사가 동반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발생

※ 창업지원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기능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지 못

하면 예산증액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

□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금융·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실업대책간에 마찰

을 최소화하고 개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점과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생산성에 준한 인력조정, 실직자의 자구노력

과 같은 시장기능의 회복·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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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도 애매한 노사간 성실한 협의 및 해고회피노력을 확대해석

하여 해고를 억제하는 노동부의 입장은 구조조정에 역행할 우려

또한 기존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제도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2.2. 具體的 檢討

2.2.1. 雇傭安定對策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이미 정도

가 심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

므로 보완이 필요

※ 대출은행의 도덕적 해이(mor al hazard)로 인해 부실대출이 심화될

가능성

□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지원

해고에 대한 유연성은 원활한 구조조정의 기본 조건이며 또한 외국

자본유치의 중요한 단서이므로 정부가 해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을 사용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

※ 또한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지원은 남용될 소지가 높아 제도적 보완

이 필요

□ 노동인프라(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확충은 예산규모의 확대도 중요하

지만 제도개혁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

직업훈련 및 교육의 제도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재정지원 확충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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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및 교육기관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재정지원을 확

충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의 비대화 및 비효율화를 방지하는 것

이 급선무

2.2.2. 雇傭創出 對策

□ 고용창출 대책은 실직자에 대한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육성보다는

기업활동의 여건 및 기업가 정신(entrepreneur ship )의 앙양에 초점

을 맞출 필요

실직자에 대한 창업지원의 확대는, 첫째 기업가 자질이 높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창업성공률이 희박한 경기침체기에

그 지원폭이 확대되고, 셋째 지원창구에서는 담보 및 보증인을

요구하여 대출실적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보다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지원

하는 것이 효율성 및 고용창출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

벤처·비벤처의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할 뿐 아

니라 현재 벤처로 규정되고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은 실직자 흡수

력이 미흡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각종 인허가 등 시장진입 규제 완

화, 신규산업에 대한 부처별 규제의 축소가 중요

□ 공공투자사업은 집행시기의 조정보다는 전체 SOC사업비 규모를 예년

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적정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

실업이 내년 이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므로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조정만으로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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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있는 사업의 개발 및 확

대가 필요

□ 외국인기업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요건인 고도기술업종 지정을 폐

지하고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

2.2.3. 失職者 生活安定 對策

□ 실업급여의 확충은 급여수준 및 지급기간의 확대보다 적용대상의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

급여수준 및 급여지급기간의 연장은 근로 비유인을 유발할 가능

성이 크므로, 적용대상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에 중점

※ 평균임금의 50% 이상 수준인 현행 급여수준은 결코 낮지 않으므로

재정상 필요한 경우 하향조정도 가능

□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지원에 있어 차상위빈곤계층에 속한 실직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형평성상의 문제가 있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

실직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해

빈곤층 전락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에서 제외

□ 실업증가 및 그로 인한 빈곤확산에 따른 소득분배악화, 가정해체,

범죄 및 자살증가 등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사

회통합적 대책마련이 미흡

- 214 -



Ⅵ . 向後政策課題 (追加·補完課題 )

1 . 雇傭安定

1.1. 企業의 雇傭維持努力 支援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지원은 남용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의 유인체계(incentive structure )를 왜곡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사업에

서 융자사업으로 전환(1∼2년 정도의 상환유예기간을 설정)

※ 해고유인이 높지 않은 기업도 지원금을 목적으로 업무분담(work

sharing ) 등을 가장할 유인을 제거

□ 부당해고에 대한 감독은 사전적 행정지도보다는 사후감독으로 대체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부당노동행위에 규제를 제정 공표

하여 각 기업이 고용조정의 위법여부에 대해 갖는 불확실성을 최

대한 해소

이와 같은 원칙에 기준하여 사후적으로 부당해고임이 판명될 경

우에는 처벌을 강화

1.2. 中小企業의 資金 塞 解消

□ 우량은행의 증자를 통해 중소기업 신용확대를 유도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그 결과 탄생하게 되는

우량은행에 대한 증자를 통해 공생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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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에 참여할 유인을 억제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 회복에 주력

이와 같이 제고된 은행의 신용창출력을 중소기업 여신으로 파급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절차에 존재하는 비효율을 시정하여 자금이 우

량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피보증기업의 사업성평가를 대출은행이 담당하도록 하고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추천하도록 제도를 정비

보증추천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분보증을 도입하여 은행

에게도 보증추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사

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별화

※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의 도산율을 기준으로 은행별 보증의뢰의 신

뢰도를 측정하여 신뢰도가 낮은 은행에 대해서는 보증추천을 제한

1.3. 就業斡旋機能 强化

□ 구인·구직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

전화통화나 PC 통신, 또는 구청이나 동회를 방문하여 구인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확충하고 정보제공체계를 정비

구직·구인 정보만을 전담하는 신문도 발간하여 배포(운영비의

일부는 구인기업 및 구직자 광고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서 지원)

노동수요변화에 대한 정보수집을 민간에 위탁하고 그 결과를 정

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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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알선 기능에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

성 제고를 유도

민간취업알선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취업알선업을 활성화시

키는 한편 알선업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인력은행을 민간

에 이양

또한 근로자 파견업체에게도 일반 구직자를 상대로 한 알선업을

허용하는 등 직업정보제공,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까지도 종합적

으로 수행하는 종합인력업체의 출현을 지원할 필요

※ 일례로 미국의 종합인력전문업체인 Manpower사는 1997년도 미국

내에서 가장 고용인원이 많은 업체로 부상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이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취업알선업자를 고용하는 등의 노력을 취할 경

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

알선실적을 기준으로 지방노동관서와 공공부문 인력은행에 대한

평가기능을 정립하고 정기적 평가결과를 예산지원 및 담당자의

인사고과에 반영

1.4. 求職者의 市場性(ma rketability) 提高

□ 직업훈련에도 민간과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한 실용적인 훈련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근로자에게 훈련경비를 직접 지원(voucher system )하고 훈련기관

선정기준에 훈련내용보다 취업성과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둘 필요

※ 훈련기관에는 사설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모두 포함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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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대상에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 직

업훈련기관도 동등한 조건으로 포함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훈련생 취

직률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지원하고 취직

률이 저조한 기관은 지원을 중단

□ 자격증 제도를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자격증이 취업률 제고효과와 고임금에 연계될 수 있어야 자격증

취득유인도 발생하고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므로 자

격증 체계가 산업수요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개정될 필요

산업계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직업기술교육 혁신위원회 를

설치하여 이론과 실제에 근거한 직업훈련 및 공인자격체계의 운

영방향 설정을 유도

□ 정규교육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장성 높은 근로자 배출을 촉진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1∼6개월 단위의 단기취업과정

을 개설할 경우 내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일부 지원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교과과정도 전공에 따라 필요

할 경우 3∼4년 과정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수업연한에 대한 제한

을 철폐

전문대학, 대학, 학원 등 각 기관에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상호간 경쟁을 활성화시

켜 우수기관에 대해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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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무 중심의 전문학위(전문석사, 전문박사)제도를 발전시켜 실

직자 혹은 재직자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예: 독일의 F achhochschule)

대학 및 대학원 설립 및 정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청년층이

진학과 취업간에 보다 자유롭고 신축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2 . 雇傭創出

2.1. 企業活動 促進

□ 시장진입 규제(각종 인허가)를 완화하고 부처별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며 처리과정을 가능한한 단순화하여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활

성화

예컨대 관련된 부처간 협조를 통해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담당

부처에서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괄처리(One - Stop

Service)

※ 신규사업에 여러 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핵심부처에서 모

든 서류를 배부·접수하여 부처별 협조를 통해 처리

규제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사안별로 규제내용과 핵심 관련부서

및 처리시한을 확정 공개하여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한내에

처리가 안된 사안은 자동 인·허가되도록 제도를 개선

□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독과점에 따른 비효율성 및 노동수요 감소효

과와 탄력성 감소를 시정

각종 사업자 단체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

거래법상 담합행위로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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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기업의 진입을 기존업체들이 담합하여 제한하는 행위는 가장

반시장적이고 비효율적

산별노조를 통한 연대협상 등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 무시

되는 관행도 비효율 및 노동수요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

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

2.2. 벤처企業 育成

□ 벤처기업은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를 통

해 육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KOSDA Q 등 2부거래 시장을 활성화하여 자본과 기술의 효율적

연계와 투자 위험이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

라를 구축

기관 투자자의 비상장 주식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연기

금을 국내외 투자은행에 위탁하여 운용

재정경제부(신기술금융사), 과학기술처(한국종합기술금융), 중소기

업청(창업투자회사)로 다원화되어 있는 벤처관련 제도를 일원화

하고 벤처 캐피탈 관련 법규의 일관성을 제고(창업지원법, 증권

거래법, 조세감면법 등)

□ 한편 산·학·연 유대를 강화를 위한 조세감면을 고려하고 개별 연

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해 소속기관의 소유권을 일부만 인정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요인의 하나인 신기술·아이디

어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구인력이 시장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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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創業支援의 效率性 提高

□ 창업지원 범위를 특정사업에 제한하지 말고 세제혜택 등 일반적인

창업유인을 확대

벤처·비벤처 구분도 없애고 실직자 위주의 창업지원도 지양하는

대신 창업지원을 일원화하여 사업성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중심으

로 확대

창업 희망자의 사업성 평가는 은행이 주체가 되어야하며 또한 은

행에 축적된 사업성 평가 및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지원 전

담창구를 개설하여 창업 희망자를 지원

2.4. 勞動市場 柔軟性 提高

□ 1∼3년 단위의 단기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신규채용에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부담을 감소

단기계약(fixed - term em ploym ent )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의한 해

고에 대해서는 해고요건 적용의 면제 또는 완화를 검토

※ 단기계약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

□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연봉제를 도입

연봉제 도입에 따라 과세대상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

득세를 하향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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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제도도 개선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퇴

직금 분할지급과 주식 및 회사채를 이용한 대체지급을 허용

분할지급의 경우 지급완료 이전에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산정될 필요

대체지급에도 주식가격 변동 등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어 적절한

보상이 지급액에 산정될 필요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적정수준의 보상액을 산정하

고 또한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쌍방의 옵숀(call or put option )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

3 . S OC 등 投資事業의 擴充

□ SOC 투자의 축소·지연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배양을 저해하고

경기위축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SOC 투자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지난 1980년대의 물가안정을 위한 SOC 투자 축소로 인해 물류

비용이 증가하여 국제경쟁력을 저해했던 경험을 유념(물류비용

(GDP대비) : 한국 16.5%, 미국 10.5%, 일본 8.8% )

따라서 삭감된 98년 추경예산상의 SOC 투자예산(약 10조원)을

예년 증가수준(연평균 약 24.3% )에 맞춰 증액편성을 검토(약 2조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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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의 추이

(단위: 10억원, %)

주: 1)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

자료: 재정경제원, 97년 한국의 재정 .

예산청, 98 추가경정예산 , 1998. 3.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재정규모(A )1 )

(증가율)

SOC 투자액(B)

(증가율)

B/ A

35,921

(- )

3,441

(- )

9.6

40,746

(13.4)

4,579

(33.1)

11.2

47,626

(16.9)

5,395

(17.8)

11.3

54,824

(15.1)

6,627

(22.8)

12.1

62,963

(14.8)

8,148

(23.0)

12.9

71,401

(13.4)

10,130

(24.3)

14.2

74,080

(3.8)

10,016

(- 0.1)

13.5

□ 조기착공이 가능하고 성장잠재력 배양에 대한 기여도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SOC 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

도로의 경우 유지보수·병목지점 개선·지방중소도시 우회도로

등, 지하철의 경우 설계완료 또는 공사중인 노선사업, 치수의 경

우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 주요 대상

물류시설 현대화를 위한 일반화물 터미널, 택지공급과 연계된 광

역상수도 투자 등도 중요

□ SOC 투자를 위한 추가재원은 교통세,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인상 및 탈루세원포착 등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확보

교통세의 인상은 재원확보뿐 아니라 교통수요 억제효과도 크므로

적극 검토(교통세 10% 인상시 약 3,800억원 추가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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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하철 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수요자 부담원칙에 부

합되면서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그러나 SOC 투자를 실업구제를 위해 일시에 대규모로 집행하는 것

은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

비용을 구축하게 되므로 가급적 지양

※ 1998년 추경예산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3조6

천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

로 예상

최근 정부일각에서 제안된 대규모 SOC 투자( 한국형 뉴딜 등)

는 단기적 대증요법에만 치우친 결과로, 이로 인해 구조조정 지

연이라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간과

아울러 SOC 투자확대시 개별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철폐

□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기업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였으나,

대상사업 요건을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

고도기술업종의 외국인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

공하고 있으나, 고도기술업종지정을 폐지하고 혜택제공의 기준을

고용창출효과, 기술이전효과 등이 큰 사업으로 전환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

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보호대상 가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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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업자와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금

융 및 조세감면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임대전용 민간주택의

공급을 확대

4 . 失業者에 대한 生活安定 支援

4.1. 雇傭保險의 役割 强化

□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1차적인 사회안전망은 상호부조적 공적

보험인 실업급여사업에 있으므로, 이의 조속한 적용범위 확대가 필

수적

5인미만 사업장 및 일정요건을 갖춘 임시직·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확대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토록 노력

※ 고용보험확대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의료보험 전산망

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실업급여의 수혜자격조건을 한시적으로 더욱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의 사각지대를 가급적 축소

현재 실업급여의 수혜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자격이 1년이상 피

가입자에서 6개월이상 가입자로 완화되었으나 이를 3개월로 추가

완화되여 수혜범위를 확대

□ 기여형 사회보험원칙이 맞추어 실업급여사업의 확대에 소요되는 재

원의 확보는 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조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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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업률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

써 실업급여사업의 수지균형을 유지

4.2. 零細 失職者에 대한 失業扶助支援의 强化

□ 대부분의 한계실업계층은 주 소득원의 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이나, 이들 계층은 1, 2차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는 사회안전망제도가 미성숙된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

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복지소외계층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한

시적 부조대책을 강구할 필요

정부는 이중 약 10% (8만가구)에 대해서 자활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업장기화의 경우 지원필요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임.

□ 실업장기화 추세에 맞추어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대상을 단계적

으로 확대하여 생계곤란가구를 구제(8만가구→16만가구)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이고 중장년층 가구주가 실직한 가구중

생업자금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

지원규모는 생활보호 대상자와의 형평을 유지하여 가구별로 1인

당 월 10만원 내외로 책정하여 6개월간 지급

구조조정을 위한 한시적 제도임을 명시(예: 1999년, 또는 실업율

이 5% 미만으로 하락하는 시점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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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零細 失職者에 대한 醫療費 敎育費 支援强化

□ 실직으로 인한 지불능력 부족, 외환위기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으

로 의료혜택 및 자녀의 기초교육기회를 상실할 우려에 대비한 지원

방안 강구가 필요

직장의 보에 가입된 실직자의 경우 1년간 보험료 50%를 지원받

으나, 5인미만 사업장 임시고용직 등 지역의 보 가입자중 실직자

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 영세실직자(실업부조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2종)로

전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

※ 2종 해당자는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면제 및 입

원·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20%로 감액

또한 실업급여혜택을 못 받는 장기 실직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납부하되, 본인부담율을 한시적으로 자활대상(20% )수준으로 경감

시키는 방안도 검토

※ 의료비 할인을 위한 voucher 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 가능

고액진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이 대불하여 준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안의 강구

□ 실업부조대상의 영세실직자중 일부는 자활보호범주로 영입시켜 자

녀학비(중·고교)를 전액 정부지원하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실

업계 고교까지 학비 지원하는 방안 강구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 대부 (student loan )

사업을 실시, 졸업후 또는 취업후 5년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

도의 도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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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勤勞福祉事業(workfa re)의 擴大 實施

□ 사회복지 봉사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영세 실직자들에 대한 근로복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

공취로사업과 별도로 사회복지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방

안을 강구

※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단축근로수당 수급자 등이 환경, 사

회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 등 관련사업 종사시 보조금을 지급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완효과도

동시에 도모 가능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실직자 가구를 대상으로 양로원·

고아원·장애인 수용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시설에 대한 간

병·봉사활동에 대하여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차등의 보조금(일

당)을 지급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지원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차

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봉사 혹은 사회복지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인구 수 혹은 실업자 수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

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또한 지역별 실업상황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실업이 대량으로 발

생하는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취로사업 등을 지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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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영세실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분유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 및 농협 등의 조직체계를 활용

4.5. 小資本 零細自營業의 活性化

□ 기술 지식능력의 결여, 자본부족 등으로 자영 자립이 곤란한 빈

곤층 실직자에 대해 노점상 등 소규모 자본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

빈곤가구의 경우 도시 비공식부문(in form al sector )은 실직에 대

비한 일종의 보험역할을 수행하므로 경제적 질서나 행정관리상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이의 한시적 확산을 허용할 필요

□ 영세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좌판·행상·포장마차 등에 대해 구역을

지정하여 양성화하는 등 규제·단속을 선별적으로 완화

또한 영세자영업의 초기자본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 전

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신용제공 등)의 개발을 검토

4.6. 自立支援을 위한 共同作業場事業 擴大實施

□ 빈곤층 실직자들이 창업 혹은 재취업하고자 할 때 드는 초기비용

및 위험부담을 줄여 조기에 자립 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

로그램(incubator center )이 필요

□ 실직자들이 소규모 단위의 지역공동작업 및 적합한 자활교육·훈련

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작업장 사업을 실시 확대 (예: 자활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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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공예·봉제작업, 자동차 부품조립 등 각종 공동작업,

청소용역, 건설일용직, 간병인, 보모 등 다양한 용역공동체사업,

공동생산·판매등 지역의 생산협동조합의 역할 수행, 기술

경영지도, 자영창업 및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 상담기능 등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등 지역공동시설내의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

공동작업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장비비 등 지원하고, 공동작

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정부지원

5 . 社會葛藤要因의 緩和

□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실업발생으로 심리적 불안 및 분배구조의 악

화, 각종 일탈행위의 증가등 사회갈등요인의 심화가 우려

실직자들의 사회적 소속감의 상실 및 위화감 증대 등 심리적 불

안의 확산이 우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고금리 상황 그리고 빈곤층

실업자 (일용직·작급직 등)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

※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초 국가전체의 실업률이 3% 수준에 머물

렀을 경우에도, 빈곤층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30 50% 수준으로 나

타났음.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및 부양기능 약화,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등 가정해체요인의 증대가 우려

생활불안정과 심리적 불안으로 각종 범죄와 자살, 약물남용 등

사회적 일탈행동의 확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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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회갈등요인의 증대는 경제위기 극복에 필수불가결한 사회

적 결속 (social cohesion )을 해체시키고 실직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사회통합적 대책마련이 필요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직자들의 사회적 소

속감을 되살려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결속력 강화가 요구됨.

□ 실업확산에 따른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주택 및 전세가

격 안정화 등 전반적 물가안정대책의 추진

생산적 복지지출의 증대와 함께 전문자유업·자영업 등에 대한

과세강화, 토지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등 조세형평성의

제고로 소득분배개선을 도모

고용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저소득

층 주택공급을 확충

□ 가정해체 가능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

가정해체로 인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보호

대책의 강구

여성취업을 위한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보호시설의 확충 등 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

대량·장기실업에 따른 심리적 불안 및 좌절로 인한 범죄와 자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구단위의 보건소 등을 활용, 정기

상담 및 정신과적 치료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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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의 사회적 소속감 유지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실업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 국민적 캠

페인을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를 통해 전개

실업자를 위한 전국민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교회·사찰 등의 종

교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

노숙자·부랑인에 대한 무료숙식제공 등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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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外國의 失業對策 事例

1 . 美 國

▶특 징◀

직장보장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기본

방침으로 정함

인적자본(hum an capit al)의 축적정도에 따라 대책을 차별화

□ 고용창출

洲間道路의 재포장, 교량보수 , 대량수송체계 확립 등 공공사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에 주력

재원조달은 연 55억불에 달하는 가솔린 및 디젤연료세 인상으로

충당

고실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의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정원조

□ 직업훈련 강화 : 지역정부와 해당지역 민간산업체가 협력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방기금에서 지원

□ 실업장기화 방지

실업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근로자-실업자간 형평성

회복을 위해 실업급여에 과세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근로비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보장장기

수급자들의 노동의무화 추진(1996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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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대공황기의 실업대책 내용과 평가◀

□ 내 용

실업구제법 , 농업조정법, 테네시계곡개발법 등으로 구성된 New Deal

프로그램을 위해 1933 39년에 걸쳐 매년5억 달러 가량을 투입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T VA )를 설립하여 댐건설, 지역재조림, 국민휴양

지 조성사업 등 실시

공공사업청(WPA )의 사업을 확대하여 도로, 공공건물, 공원, 학교 건축

등으로 연간 4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청소년학비지원, 직업훈련사업

실시

민간자원보존단(CCC)은 하천 산림보호, 재조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택

융자공사(HOLC)를 통해 주택융자지원

□ 평 가

C.D. Romer 등 경제사학자들에 의하면, 대공황 극복의 결정적인 역할은

통화팽창정책에 기인하고 뉴딜정책등 직접적 고용창출 정책은 일시적

실업완화 정도의 부차적 효과만 있었던 것으로 평가

또한 긴급구제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되었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

□ 시사점

구조조정과 실업의 T r ade- off 관계는 필연적인 것으로, 실업을 인위적

으로 막을 경우 부문간 인력이동을 통한 구조조정은 요원해질 뿐아니라,

공공투자확대를 통한 일시적 실업완화에 주력할 경우 임금이 충분히

하락하지 못하여 생산성 향상에 질곡으로 작용

실효성 있는 SOC 사업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고용창출보다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실업해소에 더욱 효과적

즉, 부실금융 정리를 통한 조속한 신용체계 복원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비용효과적

이러한 작업이 진전되면 IMF와 협의하여 통화팽창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234 -



2 . 英 國

▶특 징◀

장기적 대책은 시장원리에 의존하되, 공공부문 고용확대 및 고용안

정정책 등을 단기적 보조수단으로 활용

장기적 실업대책은 훈련을 통한 취업가능성 배양 및 민간부문에

의한 수요창출에 역점

단기적 실업대책은 실업급여 및 공공부문의 직접적 고용창출(대부분

한시적)

□ 최저임금제 폐지

기존의 높은 임금과 사회보장제도가 실업자의 요구임금(reservation

w age)을 상승시키고 실업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대두하자

30년 이상 유지해오던 최저임금제도를 1993년에 폐지

□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안정지원

실업자를 대신 채용하는 조건으로 조기에 퇴직하거나 시간제 근무

로 전환하는 고령자에게 수당지급

자영업창업으로 실업급여수급이 중지된 경우 수당지급

18세 미만의 미경험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임금의 일부

를 최고 1년까지 지급하고, 잉여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단기고용

으로 대체하는 사용자에게는 6개월간 임금의 50% 및 국민보험

갹출금 보상

청소년 직업훈련 및 장기훈련을 요하는 분야에 기능훈련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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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 의한 고용창출

고용흡수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개별 지자체가 신규졸업자

및 청소년장기실업자를 흡수하는 지역고용사업 실시

□ 시사점

구조조정기의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실업율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인위적 실업발생 억제보다는 구조조정이

최우선

※ 외환위기발생 초기단계의 실업증가 억제정책으로 임금인상은 지속

되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급등하는 반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

※ 1979년부터 단행된 구조개혁으로 인해 물가안정기조 돌입 , 적정

성장율 회복, 유럽 최저 실업율 달성

단기적 실업해소를 위한 재정팽창등 거시적 정책 수단을 지양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를 포함한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고실업기에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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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獨 逸

▶특 징◀

사회정의와 생활의 질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사회보장제도, 특히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자 지원책이 다양하고 관대

근로자 사용자 모두 적극적인 고용조정이나 구조조정에 소극적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저해하여 실업함정

(unem ploym ent tr ap )을 초래하고,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감소

시켜 독일을 대표적 고실업국가로 만들었다는 비판 제기

□ 고용창출 및 유지

자영업을 창업하는 실업자에게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과도기급여

를 지급하고 의료보험, 연금, 간호보험 등의 보험료 보조

고실업율 지역의 장기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임금

의 50 75%를 1년간 보조

고령자 시간제근무 및 조기퇴직을 장려하고, 해고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경우 근로단축수당 지급

□ 취업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광역구직활동시 교통비, 숙박비, 이주비 등을 대부 또는 보조하고,

취업으로 인한 별거시 별거수당, 취업후 첫임금 수령전까지의

생활지원을 위한 과도기수당 등 지급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및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피보험기간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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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근로자의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3개월간의 체불임금

전액, 연금갹출금, 의료보험료, 기타보험료 등을 보상

□ 생산적 사회보장의 강화

실업급여 또는 단축근로수당 수급자가 환경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에 종사할 경우 보조금 지급

4 . 멕시코

▶특 징◀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재정지출을 2% 증액하는 등 구조개혁 정책과

사회정책을 병행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실업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대책에 중점

□ 공공부문에 의한 고용창출

도로건설, 식수, 가옥개선, 상하수도개설, 학교 및 병원신축, 농경지

정리, 염전사업, 공예품생산 등의 공공근로사업 실시로 일시적

고용창출

□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확충

실업자 재교육 장학프로그램 (PROBE CA T ), 품질의 현대화프로

그램(CIM O) 등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및

자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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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용서비스 (SW E )를 통해 구인·구직정보의 수집 및 알선,

재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

□ 빈곤대책

빈곤퇴치를 위한 교육·보건·상하수도·농촌도로 등의 중앙정부

예산중 50% 이상을 지방정부로 이양

농촌 및 도시빈민가구에 기초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약 18% ) 공급·판매하고 약 100만 명의 극빈자들에게 식품 ,

장학금, 학용품 등을 직접 제공

벽지아동에 대한 아침급식프로그램, 극빈 아동에 대한 우유공급

프로그램 등 실시

5 . 東歐圈國家

▶특 징◀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

에 대한 정부간섭을 철폐하고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혁추진

경제회복이 뒷받침 되지 않자 실업자 급증에 따른 재정적자폭

확대로 인해, 초기에 관대하게 책정되었던 실업수당의 축소가

불가피하였고, 이는 정권교체의 요인으로 작용

□ 고용확대 정책

실업발생이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체제 전

환으로 인한 구조적 현상이란 인식에 기초하여 고용확대 정책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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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및 노동시장 신규진입 졸업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

금 지급(헝가리, 체코)

공공부문에서 실업수당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저임금

비숙련노동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창업하는 실업자에게 연간 실업수당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지원폭 확대

(폴란드, 헝가리)

□ 실업수당제도 도입

과거 계획경제하에서는 실업경험이 없었던 근로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감안하여 지급수준 및 기간을 서구에 비해 상당히

관대하게 책정

실업자의 급증으로 재정적자폭이 확대되자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의 축소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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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問題의 提起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역량을 집결하여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정은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은행 부실채권 정리 및 자본금 확충,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요구되는바, 재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구조조정의 속도가 달라질 것임.

또한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을 줄이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 재정은 실업대책에도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함 .

□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동안 재정건실화에 힘써 온 결과 선진국에 비

해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부담은 상

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

98년 추경예산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3조6천억원, 실업대책

소요자금으로 5조8천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부담은 이보

다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구조조정 부담은 금년에 이어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재정지출구조 및 체제를 바로잡는 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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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財政展望

1 . 向後 經濟展望

□ 최근의 금융불안이 조만간 해소되고 현재 진행중인 금융 기업 노

동 정부부문의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상황을 상정할 때,

우리 경제는 98년중 - 1% 내외의 극심한 불황을 겪은 후 99년에는

3% 내외의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표 1).

물가는 98년에 환율인하에 따른 일시적 급등현상을 보인 후, 99

년 이후에는 3∼4%의 안정세로 전환.

□ 98년에는 긴축적 경제운영 및 구조조정의 충격으로 인하여 성장률이

급락하며, 특히 대외부문의 호전(수출증대 및 수입감소)에도 불구하

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은 극심한 위축을 겪을 것이 예상됨.

특히 설비투자는 대외신인도 하락 및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 긴축적 거시경제 운영에 따른 투

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 증가율이 - 30% 이하로 급락.

□ 99년 이후 우리 경제는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로 반전하

여 99년에는 3% 내외, 2000년 이후에는 5∼6% 수준의 성장이 가능

해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위의 전제와 달리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고 외환위기

의 재현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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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8∼2002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 2001 2002

國內總生産

總消費

(民間)

(政府)

總固定投資

(設備)

(建設)

總輸出

(商品)

總輸入

(商品)

- 1.0

- 4.5

- 4.6

- 4.0

- 33.6

- 37.4

- 31.1

22.6

22.8

- 2.1

- 2.4

2.9

2.7

2.8

2.0

13.8

15.0

13.0

6.2

6.3

14.6

13.6

5.1

4.6

4.9

3.0

10.9

10.0

11.5

5.7

5.9

8.9

8.2

5.3

5.2

5.4

4.0

9.9

9.0

10.5

4.7

4.9

7.1

6.4

5.5

5.4

5.5

5.0

8.6

8.0

9.0

5.2

5.5

7.9

7.3

經常收支(億弗)

貿易收支

輸 出

(%)

輸 入

(%)

貿易外 移轉收支

259

272

1,472

(7.0)

1,200

(- 14.5)

- 13

164

192

1,571

(6.7)

1,379

(14.9)

- 28

102

135

1,680

(7.0)

1,545

(12.0)

- 33

94

124

1,790

(6.5)

1,666

(7.8)

- 30

77

107

1,902

(6.3)

1,796

(7.8)

- 30

消費者物價

生産者物價

GDP디플레이터

8.7

15.1

5.2

4.5

3.5

3.9

4.3

3.5

3.2

3.4

2.5

3.6

3.2

2.0

3.5

失業率 (%) 6.0 7.1 6.1 5.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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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財政與件의 變化

2.1. 金融産業 構造調整에 따른 支出增大

□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및 예금자보호 등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지원이 불가피 .

□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매각손실률을 20%로 가정하였을 때의

결과인바, 매각손실률이 50%인 경우에는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

정 비용이 총 88조원으로 상승.

<표 2> 금융구조조정 일정 및 비용 추계

주: 1) 은행 증자비용 제외.

2) 종금사 대지급에 기투입된 5조원 제외 (이자에는 포함).

자료: 본원추계.

(10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부실채권

정리기금

매각손실 2,815.2 2,815.2 2,815.2 2,815.2 2,815.2 14,076.0

이 자 1,759.5 3,519.0 3,519.0 3,519.0 3,519.0 15,835.5

은행증자
증자지원1) 7,000.0 3,000.0 － － － 10,000.0

이 자 750.0 1,500.0 1,725.0 1,725.0 1,725.0 7,425.0

대 지 급
대 지 급2 ) 5,000.0 5,000.0 － － － 10,000.0

이 자 1,125.0 1,875.0 2,250.0 2,250.0 2,250.0 9,750.0

합 계 18,499.7 17,709.2 10,309.2 10,309.2 10,309.2 67,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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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失業增加에 따른 支出增大

□ <표 1>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성장률이 금년에 최저점에 달한 후

9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실업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더라도 총수요가 완전고용생산(fu ll

- employm ent output ) 수준에 재도달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임.

우리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겪은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실업률은

성장률이 최저점에 달한지 몇년 후에 최고점에 달했다가 그 후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표 3> 영국 핀란드 멕시코 한국의 성장률과 실업률
(%)

자료 : OE CD , OE CD E conom ic Outlook , 1997. 12.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 어제와 오늘 , 1995.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 1994. 12.

영

국

연 도 79 80 81 82 83 84

성장률

실업률

2.8

4.0

- 2.2

5.3

- 1.3

8.3

1.7

9.7

3.7

10.5

2.4

10.7

핀

란

드

연 도 90 91 92 93 94 95

성장률

실업률

0.0

3.5

- 7.1

7.6

- 3.6

13.1

- 1.2

17.9

4.5

18.4

4.5

17.2

멕

시

코

연 도 92 93 94 95 96 97

성장률

실업률

3.6

2.8

2.0

3.4

4.4

3.7

- 6.2

6.3

5.1

5.5

5.4

4.5

한

국

연 도 79 80 81 82 83 84

성장률

실업률

7.1

3.8

- 2.7

5.2

6.2

4.5

7.6

4.4

11.5

4.1

8.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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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 중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과거

보다 높은 4∼5 %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따른 인력재

조정으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실업이 구조적 실업으로 가시

화될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장기실업자가 양산되지 않는 이상 실업률의 증가 자체는

산업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내 인력자원의 재분배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함.

□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97년의

2%에서 98년에는 6%, 99년에는 7.1%로 높아진 후 2000년 이후 점

차 낮아져 2002년에는 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못

할 경우 실업률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표 4> 우리나라의 성장률 및 실업률 전망

(%)

주 : 본원 전망.

한

국

연 도 97 98 99 00 01 02

성장률

실업률

5.5

2.6

- 0.9

6.0

2.8

7.1

4.9

6.1

5.3

5.3

5.4

5.1

□ 98년의 경우 30∼54세 장년층 실직자는 55만명 내외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실제 생활보호대상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빈곤층 실

직자는 20만명 가량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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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실직자를 20만명으로 가정하여 현재 생활보호대상 지원

수준인 월 16만3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할 경우 연간 3천억원(8개

월 기준)이 소요되고 기타 학자금 및 의료비로 1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됨.

□ 98년 추경예산에는 실업대책 예산으로 일반회계, 기금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해 5조8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임.

지방비 3천억원 및 기타 공공투자비를 합할 경우 7조9천억원.

2.3. 景氣沈滯에 따른 歲入減少

□ 98년 성장률이 - 1%로 급락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증가율은 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추경예산과의 차이는 성장률 가정의 차이에 기인 (추경예산에서

는 경상성장률을 7.7%로 가정).

직접세 세수는 - 12%로 대폭 하락하는 반면, 간접세 세수는 부가

가치세 면세범위의 축소 및 징세노력의 강화 등으로 인해 20%

가량 증가.

교통세는 세율인상으로 인해 16% 증가.

□ 99년 이후는 8∼11%의 증가율을 시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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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회계 세입전망

(10억원, %)

97 실적
98

99 00 01 02
추 경 전 망

Ⅰ. 국세수입1 )

- 내국세

직접세

간접세

인지세

전년도수입

- 관 세

- 방위세

- 교통세

Ⅱ. 세외수입

60,911.4

49,575.2

25,620.6

22.786.3

390.1

778.2

5,797.6

- 8.5

5,547.1

3,545.1

66,468.8

(9.1)

52,669.4

(6.2)

24,099.1

(- 5.9)

27,307.3

(19.8)

417.8

(7.1)

845.2

(8.6)

6,802.4

(17.3)

- 0.1

(- 98.8)

6,997.1

(26.1)

2,431.6

(- 31.4)

64,929.0

(6.6)

51,385.4

(3.7)

22,430.2

(- 12.5)

27,697.6

(21.6)

412.4

(5.7)

845.2

(8.6)

6,723.8

(16.0)

- 0.1

(- 98.8)

6,820.0

(22.9)

2,431.6

(- 31.4)

70,428.7

(8.5)

55,416.1

(7.8)

23,988.6

(6.9)

30,076.4

(8.6)

439.7

(6.6)

911.4

(7.8)

7,223.5

(7.4)

0.0

(- )

7,789.2

(14.2)

2,646.2

(8.8)

76,793.8

(9.0)

60,447.8

(9.1)

26,039.2

(8.5)

32,939.9

(9.5)

474.6

(7.9)

994.1

(9.1)

7,850.5

(8.7)

0.0

(- )

8,495.6

(9.1)

2,864.7

(8.3)

84,583.8

(10.1)

66,623.6

(10.2)

28,532.9

(9.6)

36,479.2

(10.7)

516.0

(8.7)

1,095.5

(10.2)

8,597.5

(9.5)

0.0

(- )

9,362.7

(10.2)

3,125.1

(9.1)

93,757.3

(10.8)

73,943.1

(11.0)

31,502.7

(10.4)

40,663.6

(11.5)

561.0

(8.7)

1,215.7

(11.0)

9,424.1

(9.6)

0.0

(- )

10,390.1

(11.0)

3,409.2

(9.1)

세입총계
64,456.5 68,900.4

(6.9)

67,360.6

(4.5)

73,074.9

(8.5)

79,658.5

(9.0)

87,709.0

(10.1)

97,166.5

(10.8)

주: 1) 지방양여세, 교육세, 농특세는 제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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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財政運營의 基本方向

1 . 現在의 財政運營基調

□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지난 몇년간 경상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

였으나 98년에는 경상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

98년 예산상 경상GNP 증가율은 7.7%이나 일반회계 증가율은

2.0%,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 증가율은 3.8% .

<표 6> 경상성장률과 재정규모 증가율

(증가율, %)

자료: 재정경제원, 97년 한국의 재정 .

재정경제원, 1997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 .

예산청, 98 추가경정예산 , 1998. 3.

1994 1995
1996

(예산)

1997

(예산)

1998

(추경)

경상GNP

일반회계

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총재정규모 (중앙 및 지방)

14.4

14.8

16.8

19.0

31.4

14.7

20.3

15.8

17.0

19.8

12.3

14.2

15.4

17.8

9.5

11.3

14.9

12.7

16.7

7.9

7.7

2.0

3.8

-

-

□ 98년 예산증가율의 급락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고려하

여 세입증대보다 세출감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

세입은 4조3천억원 증대시키고 세출은 8조1천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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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분 (6조8천억원),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부담분(3조6천억원), 환차보전 및 실

업대책 (2조원) 등 총 12조4천억원의 부담을 수용.

□ 특히 S OC 투자지출은 본예산보다 1조1,511억원 감소한 10조원으로

편성하여 97년대비 0.1% 감소.

92∼97년간 SOC 투자예산은 연평균 25% 이상 증가해온 데 비

추어 보면 이는 중요한 방향전환이라 할 수 있음.

<표 7>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의 추이
(10억원, %)

주 : 1)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

자료 : 재정경제원, 97년 한국의 재정 .

예산청, 98 추가경정예산 , 1998. 3.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재정규모(A )1 )

(증가율)

SOC 투자액(B)

(증가율)

B/ A

35,921

(- )

3,441

(- )

9.6

40,746

(13.4)

4,579

(33.1)

11.2

47,626

(16.9)

5,395

(17.8)

11.3

54,824

(15.1)

6,627

(22.8)

12.1

62,963

(14.8)

8,148

(23.0)

12.9

71,401

(13.4)

10,130

(24.3)

14.2

74,080

(3.8)

10,016

(- 0.1)

13.5

□ 이러한 세출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 1 .2 % 정도의 적자를 보일 전망이며, 경기변동요인을 감안한 구조

적 재정수지는 GD P대비 0 .1%의 흑자로 추산됨.

이는 통합재정수지의 정의상 외평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

보험기금에서 발행한 채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IMF는 성장둔화와 실업증가에 따른 적자규모의 확대가 불가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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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통합재정수지/GDP 비율과 산출격차 1)

주 : 1) 산출격차 = (실제GDP -잠재GDP )/잠재GDP . 잠재GDP는 HP 필터를 사용하여 구함.

2) 구조적 재정수지 = 경제가 잠재GDP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재정수지. IMF 방식

으로 F IS를 먼저 계산한 후 - F IS +재정장애(fiscal drag )로 정의하였음. 기준연도

는 1994년.

3 ) 1997, 1998년의 통합재정수지는 ADB, IBRD 차관자금을 제외하고 산정.

□ 외평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에서 발행한 채권액을 재

정적자에 포함시킬 경우 광의의 재정적자는 1.2 %를 훨씬 초과 .

40억달러 상당의 해외발행 외평채를 포함시킬 경우 GDP대비 재

정적자는 1.2% 포인트 증가 (환율 1,400원/달러).

ADB 차관(70억달러) 및 IBRD 차관(10억달러)과 부실채권정리

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전액 포함시킬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는 10%를 상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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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금에서 발행한 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통합재정 기

준으로 재정적자를 계산하더라도,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

보다 증가하거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재정적자는 상당한 수준

에 이를 전망 .

금융구조조정에 3조6천억원이 아닌 18조5천억원(표 2 참조)을

투입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 4.6%에 이르고 구조적 재정

수지는 - 3.2%에 달하여 지극히 경기대응적(counter - cy clical)인

재정운영이 될 전망.

추경편성시 98년 실질성장률을 1%로 가정했으나 본원에서는 - 1%,

WEFA에서는 - 2%로 전망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0.5∼1% 포인트 정도 증가 .

2 . 財政運營基調의 設定

2.1. 財政運營基調

□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SOC 등 가장 우선순

위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다소의 재정적자를 용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재정지출의 1차적 우선순위는 신속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기침체의 장기화 방지에 둠 .

전체적인 S OC 투자의 규모는 계획한 수준을 유지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사업관리체계를 혁신하여 재원의 낭비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실업대책에는 당분간 금년과 유사한 수준(5조8천억원)의 재원 투입.

- 254 -



구조적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적자재정은

경제안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도 2]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8∼2002년간 발생할 총 67조원의

금융산업 구조조정비용은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 .

부실채권정리비용 중 기금채권 원금은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상환

하고, 재정은 1998∼2002년간 매각손실과 이자비용만을 부담.

* 부실채권을 시가로 매입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재정자금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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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자 지원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은행

투자기금 의 설치 등으로 조달하고, 5년 후 지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며, 재정은 1998∼2002년간 이자비용만 부담.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 .

□ 이 경우 매년 6조5천억원 가량의 재정자금이 소요됨 (표 8).

6조5천억원의 재정자금은 세수증대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임.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

의 상환이 가능.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A DB 및 IBRD 차관

자금을 최대한 활용.

IBRD 자금은 98년 3월까지 총 50억달러가 유입되었으며 98년

하반기중 50억달러가 추가 유입될 계획 .

ADB 자금은 98년 1월까지 총 30억달러가 유입되었으며 99년 1

월중 7억달러, 2000년 1월중 3억달러가 추가 유입될 계획.

차관자금의 이자율은 LIBO + 1% 내외에 불과하므로 동 자금을

활용할 경우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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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부담

(10억원)

주 : 1) <표 2> 참조. 부실채권정리기금 원금은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상환하고 재정은

1998∼2002년간 부실채권 매각손실과 이자만을 부담. 은행증자 지원금은 예금보험

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은행투자기금 의 설치 등으로 조달하고 지원금 회수

를 통해 상환하며 재정은 1998∼2002년간 이자만을 부담. 그러나 대지급금에 대해

서는 재정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담. 또한 재정자금

투입만으로는 조달될 수 없는 부실채권 매각손실과 각종 이자부담 역시 예금보험기

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2) 세수증대,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

3 ) 순채권발행 (G) = 금년도 채권잔고 (H ) - 전년도 채권잔고 (H - 1 ). 마이너스 (- )는 상환

액을 표시.

4 ) 예금보험기금채권 잔고(H ) = A + B + C + D + E - F + 전년도 기금채권 잔고 및

그에 대한 이자부담 (H - 1 × 1.15). 이자율은 15%로 가정. 기발행된 기금채권 (6조5천

억원) 및 여타 목적으로 발행된 기금채권은 계산의 편의상 고려하지 않음.

연 도

자 금 소 요1 ) 자 금 조 달
예금보험

기금채권

잔고4 )

(H)

부실채권정리기금 은행증자

이자

(C)

대 지 급 재정자금

투입2 )

(F)

예금보험기금

채권순발행3)

(G)
매각손실

(A)

이자

(B)

대지급

(D)

이자

(E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815.2

2,815.2

2,815.2

2,815.2

2,815.2

1,759.5

3,519.0

3,519.0

3,519.0

3,519.0

750.0

1,500.0

1,725.0

1,725.0

1,725.0

5,000.0

5,000.0

1,125.0

375.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4,949.7

7,451.7

3,419.4

3,932.3

4,522.2

- 2,858.7

- 3,287.5

- 3,780.7

- 4,347.7

- 4,999.9

4,949.7

12,401.4

15,820.8

19,753.1

24,275.2

21,416.5

18,129.0

14,348.3

10,000.6

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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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채권을

모두 상환하도록 노력할 필요.

매각손실률의 상승 가능성, 세수증가율의 둔화, 유사한 외환 금

융위기의 재발, 남북통일의 가시화 등 위험요인이 산재하고 있

는바, 이에 대처하여 조속히 건전재정기조를 회복.

국채상환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채이자 부담이 과도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다른 분야에 배정될 재정자금이 줄어들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며 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를 저해하

는 등 부작용이 큼.

* 미국의 경우 일반정부 순 이자비용은 GDP의 2% 이상이고 독일, 프

랑스, 영국 등은 3%에 이르러 상당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

<표 9> 주요국의 일반정부 순 이자비용

(GDP대비 %)

주 : 1) OECD 평균.

연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캐나다 평균1 )

1980

1995

1.1

2.3

1.0

0.4

1.3

3.2

0.8

3.2

4.2

10.0

3.1

3.0

1.9

5.7

1.5

3.1

□ 향후 몇년간의 재정적자는 현재의 외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경기대응은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라는 점

을 대내외에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

지나치게 재량적인 경기대응 정책은 경기예측의 불확실성, 시차

효과, 지출규모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인해 만성적 재정팽창과

적자기조의 고착 등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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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등을 위해 한 번 도입된 제도는 그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도 좀처럼 축소 철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조하여 중장

기적 시각에서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

SOC 투자확대는 경기부양 및 실업축소의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절감의 관점에서 추진.

2.2. 財政支出의 優先順位

□ 향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① 금융산업 구조조정 , ② S OC 투자 ,

③ 실업 및 빈곤대책의 순서로 설정되어야 함.

모의실험 결과 역시 이러한 순서로 총수요진작의 효과가 큼을

보여줌(부록 1 참조).

□ 여타 분야의 재정지출은 엄격한 사업성검토를 통해 증가율을 축소

조정할 필요.

현재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

고 각종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영점기준(zero- base)에서 재점검.

2.2.1. 金融産業 構造調整

□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은 금융기관의 급격한 채권회수에 따른 부도

급증을 예방함으로써 여타 어떠한 형태의 재정지출보다 총수요 진

작 및 실업축소의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BIS 규제비율 8%를 상정할 때 1조원의 자본잠식은 이론적으로

최대 12.5조원의 채권회수를 동반할 수 있는바,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증식을 위한 재정지원은 경제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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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은 수출입

등을 비롯한 거래위축의 방지, 해외자본의 유입촉진 등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장기적으로도 견실한 금융산업의 구축은 장기불황에 따른 실업

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재정자금의 사용방안 .

*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온 일본의 경우 전후 최대 최장의

불황을 경험중.

□ 물론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에 앞서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한 폐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입과 적대적 인수합병(M &A )의 전폭적

허용 등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최소화하고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임.

재정자금의 부실채권 매입은 금융기관 대출의 급격한 회수에 따른

경기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시의 한시적 조치어야 하며, 금융

기관 대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정부의 재정지원은 부실금융기관의 주주 경영자가 아니라 선의

의 채권자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제공해야 함.

2.2.2. SOC 投資

□ 지난 80년대에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긴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 과정에서 SOC 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물류비용

이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었던 경험을 참조하여, SOC 투자

에 재정지출의 두번째 지출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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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투자부족의 여파로 94년의 GDP대비 물류비 비중은 15.7%

에 달해 미국 10.5%, 일본 8.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시현.

* 선진국에서는 물류비 비중이 점차 하락하면서 안정적 추세를 보

이는 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

<표 10> 물류비 추이

(%)

자료: 우리나라 물류비의 결정요인과 추이 , 교통개발연구원, 1995.

연 도 1985 1988 1990 1992 1994 1995

물류비/ GDP 15.3 13.7 14.3 15.4 15.7 16.5

최근 세계적인 재정운영의 안정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SOC

투자의 확대는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음 .

□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정지원은 W T O 등 국

제규범에 저촉되나 SOC 투자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

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이 됨.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1%의 SOC투자증가가 0.19%의 경

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 1994년 세계은행보고서 ).

□ 그러나 개별 S OC 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SOC 투

자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철폐함으로써 한정된 자

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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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대공황기에 시행된 뉴딜정책과 같은 팽창정책은 그 효과

성이 의문시되고 적자재정기조를 고착화시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걸친 과도한 S OC 투자확대는 지양 .

대공황을 탈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통화팽창이었으

며, 뉴딜정책은 극히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부록 2 참조).

□ 장기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비 제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를 적극 활용.

□ 부문별로는 도로부문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도로의 신

축과 더불어 기존시설 운영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를 제공 .

□ 민자유치 단위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자 선정기준 명료화, 사업자간

의 경쟁촉진, 민간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유인의 고안, 수익성

유인의 신축적 적용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 .

2.2.3. 失業 및 貧困對策

□ 실업 및 빈곤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

나, 시장경제를 향한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편방안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방만한 실업 및 빈곤대책은 근로의욕 하락에 따른 구조적 실업률

의 상승, 적자재정의 고착화, 자기책임원칙의 저해 등 중장기적

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실업문제는 공공부문의 무리한 고용기회 확대보다는 신속한 구

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해소 및 금리하락, 그리고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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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발생한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보험 확대 및 노

동인프라 구축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통해서도 구제되지 못하는

계층에 한하여 공공부조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추진 .

우선 고용보험료율을 상향조정(0.6%→1.0%)하여 소요재원을 마련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취업알선업무 및 재취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

□ 실직자에 대하여 공공부조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도 기존의 생활

보호 지원체계와 형평성을 유지 .

실직자에게만 각종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재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차상위 빈곤층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크게 저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추진중인 실직자 가구당 최고 3천만원

의 생활안정 지원자금 융자사업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 지원수

준에 비하여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

□ 실업문제는 1∼2년 후에 더욱 악화될 전망이므로 일시에 공공부조

예산을 확대 배정할 것이 아니라 실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

으로 예산을 배정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실업 증가는 최대한 용인.

□ 실업대책을 위한 재정지원에 있어 지출효율성 증대에 유념할 필요.

실직자 재훈련은 실직자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에 대폭 이양하고 근로자에게 훈련경비를 직접 지원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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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의 재훈련 과정은 그 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체제가 미비되어

시장수요보다는 행정편의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결

과적으로 훈련생의 취업률 제고 효과도 낮아 재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

정부는 훈련 자체보다는 고용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보분

석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하여 훈련 희망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취업알선도 활성화.

□ 또한 실직자에 대한 각종 창업지원사업 및 벤처기업 육성은 그 효

율성과 형평성 문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

히 추진.

창업지원의 확대는 기업가 자질이 높지 않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성공률이 희박한 경기침체기에 그 지원폭이 확대

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실직자만을 위한 창업지원은 여타 빈곤층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

를 야기.

벤처 非벤처의 객관적 구분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벤

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미 시행과정에서 많은 혼선

이 야기되고 있음.

설령 객관적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실직자 흡수력의 측면에서

벤처기업이 非벤처 기업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도 없이 벤처기업

에만 집중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

□ 이와 함께 공적부조부문에 있어 빈곤층 생활보호를 위해 지원수준

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인상하고, 최저생계비의 개념도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 실질적 생활보호의 개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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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구조조정 , 재정

안정화 도모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

공공보험의 한계를 민간보험의 역할 증대로 보완.

2.2.4. 一般歲出의 減縮

□ 상기 3대 중점분야(금융산업 구조조정, SOC 투자, 실업 및 빈곤대

책)를 제외한 여타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조정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축소 폐지.

가장 큰 세출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개발분야와 방위비인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세출을 대폭 축소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재원 조성 .

<표 11>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10억원, %)

기 능
1997 1998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일 반 행 정 경 비

방 위 비

교 육 비

사 회 개 발

경 제 개 발

지 방 재 정

채무상환 및 기타

7,082

14,350

12,283

5,997

17,175

6,930

3,762

10.4

21.2

18.1

8.8

25.4

10.2

5.5

6,820

14,376

11,756

6,645

16,724

7,039

5,540

9.8

20.8

17.0

9.6

24.2

10.2

8.0

합 계 67,579 100.0 68,9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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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과학기

술진흥 및 정보화 ,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세출축소를 집중 검토.

<표 12> 분야별 사업비
(10억원, %)

주 : * 중점 감축 분야.

자료 : 98 추경예산 설명자료 , 예산청, 1998.3.

97 예산

(A )

98 예산

(B)

98 추경

(C)

증가율

C/ A B/ A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교육개혁의 뒷받침

(GNP 5% 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42조원 투자사업)

사회복지 확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환경분야 지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외교 통일 지원

(외교통상활동)

에너지 및 자원*

민생치안 지원

지역균형개발 지원

주택건설 지원

10,130.2

18,171.0

(20,580.3)

8,671.8

(6,701.4)

4,299.9

2,846.6

3,491.4

1,487.2

561.9

432.1

(309.3)

1,872.9

310.6

781.3

734.8

11,165.8

19,758.0

(23,568.2)

9,417.3

(7,809.0)

4,759.6

3,224.8

3,947.3

1,789.1

716.3

432.0

(355.7)

1,962.1

360.9

847.2

704.0

10,015.7

18,127.8

(21,913.4)

8,498.1

(6,586.7)

5,415.6

3,176.3

3,425.9

1,600.8

605.4

430.6

(401.2)

1,891.5

302.2

709.1

626.0

- 10.3

- 8.3

- 7.0

- 9.8

- 15.7

- 13.8

- 1.5

- 13.2

- 10.5

- 15.5

- 0.3

(12.8)

- 3.6

- 16.3

- 16.3

- 11.1

- 1.1

- 0.2

6.5

- 2.0

- 1.7

25.9

11.7

- 1.9

7.6

7.7

- 0.3

(29.7)

1.0

- 2.7

- 9.2

- 14.8

2.2.4.1. 防衛

□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축소 조정 .

고가장비 구입 등을 당분간 연기.

- 266 -



□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 개선비(전력정비비)의 비중

을 높이고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운영유지비 비중을 낮추는 등

구조개선노력 경주.

□ 군의 구조를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고 군 첨단화의 핵심

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을 위해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

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

군구조 개혁 5개년 계획 (가칭) 형태의 중기계획 수립

2.2.4.2. 敎育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

편에 초점을 맞춤.

□ 중등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등을 통해

사부담 공교육비 부담을 확대 .

□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창의성

과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 분권화를 추진.

교원의 종신고용과 단일호봉제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재 문제를

해결.

□ 교육자치단체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검토.

2.2.4.3. 農業投融資

□ 목표 사업량의 무리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이미 시

행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이나 앞으로 시행될 사업의 질적 향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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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지원조건을 단순화함으로써 영농주체의 사업선택이 지원조

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선택이 경제적 합리성에 바

탕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유도.

□ 농업관련 각종 기금을 관리주체와 기금사업의 목적, 재원 등을 종

합 감안하여 통폐합 정비.

2.2.4.4. 中小企業

□ 산업기술자금 (6,528억원),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8,695억원), 산업기

반기금(2,160억원) 등 대폭 삭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력 기술 경

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

화하는 경쟁여건의 조성에 초점.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와 같이 민간부문을 활용

하여 정보유통망 구축.

조합, 협회 등을 통한 진입장벽 전면 철폐.

2.2.4.5. 科學技術振興 및 情報化

□ 과학기술 연구개발 (R&D ) 투자(2조6,905억원), 국책과제 연구사업(1

조4,115억원),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9,245억원) 등 하향 조정.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

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 정부주도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전면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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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에너지 및 資源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석유 가스사업 지원(6,888억원)은 현

규모를 유지하되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6,002억

원) 등은 대폭 삭감 .

석탄산업 분야의 과감한 구조조정방안 마련 .

2.2.4.7. 人件費

□ 고통분담을 위한 인건비의 획일적 삭감보다는 과감한 조직개편과

인원감축 추진.

공무원 처우의 지속적 악화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하락 초래 .

□ 변칙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있고 철저히

생계비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임금제도를 개편 .

동일목적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단순 통합하되, 일부 항목은

임금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동성과급으로 전환.

능력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급 체계를 개편.

2.2.4.8. 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성 강화 .

□ 교부금 산정공식은 인구, 경제력, 기타 특수요인 등으로 단순화하고

지방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유사보조금을 통폐합하여 신축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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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財政 및 政府改革

3.1. 財政運營方式의 改善

□ 예산 전용권의 확대를 보다 전향적으로 추진하여 경상운영비를 중

심으로 비목을 단순화하고 예산전용권을 부처장에게 위임.

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

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 제도로 이행

하는 것을 검토.

□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의 구도속에서 부문

별 재정운영을 결정해 나가는 통합예산관리를 강화 .

지방재정부문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키는 작업 추진.

□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의 시계를 확대하고 대형사업

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추구.

중기재정계획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 .

□ 정책금융의 정비 및 재정이관은 보다 전향적으로 조기에 추진해야

하며, 최근의 금융위기 및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재정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책금융

의 정비계획을 앞당겨서 추진.

한은 정책금융의 재정이관문제는 현행 총액한도대출 대상 금융

을 포함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

아울러 현재 정부의 대중앙은행 차입금(1997년 4월 현재 2조

4,115억원)의 조기상환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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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豫算會計制度의 改善

□ 예산체계는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계획한 대로 집행괴

고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에 초점을 맞추는 성과지향형 예산체계 (Budg eting for Re sult s )

로 전환.

각 부처별로 사업의 구체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사후적으

로 평가하여 우선순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

* 현재에는 사업성과가 부분적 비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임.

예산항목 자체를 산출물 중심으로 재구성.

□ 일부사업의 중복지원과 투명성 부족, 예산체계의 복잡다기화, 재정

지출우선순위 확립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각종 기금과 특

별회계제도를 정비하여 통합재정 위주의 예산체계 확립 .

이의 재원조달 수단이 되는 각종 목적세 및 부담금 제도를 정비

하여 일반세수에 통합.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별 성과측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식부기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을 추진.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특별회계), 기금관리기본법(공공기금),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개별 법령 (기타특별회계, 공

공기금, 기타기금, 특수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회계기준을 통일 .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충당금, 공사비와 제조비, 우발채무 등의

발생주의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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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 체신금융 등 기업형 사업부서, 교도작업 특별회계와

같은 독립채산제 성격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로의 전

환 추진.

3.3. 政府改革

□ 하위직보다는 중상위 관리직을 중점을 둔 보다 혁신적인 인력감축

을 추진하는 한편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실적

에 따라 재계약 결정.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능분석을 통해 임무와 성과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반영한 실적계약서를 작성 평가.

성과급을 대폭 확대하여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수차별화를 도모.

□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이어 각종 산하단체 및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에 착수.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공기업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삭감을 통해 조직축소 및 운영효율화의 유인을 제공.

* 법원은 예산삭감시 관변단체 직원의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 (97. 12. 11, 경기도 운수연수원).

산하단체의 기관장을 계약직(예 ; 3년 임기)으로 전환하고 담당

부처의 장관과 실적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대

신 인사 및 예산운용상의 자율권 확대.

지방정부 행정개혁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율에 일임하되, 예산

삭감을 통해 동기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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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업무영역을 명확화하며 중앙통

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행정효율화의 여건을 제공.

지방정부의 성과를 상호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

정결과를 공표하여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

□ 공무원 사회의 경쟁 도입과 전문성 강화, 민관교류 촉진을 위해 장관

재량하에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촉진하며 공무원교육을 내실화 .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무원교육원,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다원화하고 부처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체제

를 도입.

□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공무원 조직을 만든다는 신념 하에 부패척결

에 모든 노력을 경주 .

규제완화를 통해 법 적용의 자의성과 부패발생의 여지를 줄임과

동시에 강력한 공무원대상 사정기구를 설치.

공직자윤리법 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을 제정하는 한편

사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보다 철저히 법을 적용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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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財源調達方案

□ 세출축소를 통해 연간 6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수

증대 ,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6∼7조원 규모의 세입을 확보 .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원리금을 10년내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7조원 가량의 재정자금을 투입해야 함.

이 외에도 실업 및 빈곤대책을 추진하고 SOC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재정수요도 매년 5∼6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

1 . 租稅를 통한 財源調達

◇ 조세감면의 대폭적 축소 철폐, 세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연간 4∼5조원의 세수를 확보.

□ 국제적 과세기준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 재정비하여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6년의 경우 조세감면액은 일반회계 국세의 7%에 해당하는 4조

원으로 추산되는바, 동 비율을 98년 일반회계 국세(67.6조원)에

적용시킬 경우 감면액은 4.7조원에 달함.

최근의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는 약 3천억원 규모의 세수증대를 도

모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농어촌경제활성화, 방위산업지원, 환경보호, 중소기업지원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중점적으로 축소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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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조속히 축

소 폐지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개입으로 인한 탈세여지를

줄이고 신고과세의 정착을 촉진.

* 96년의 경우 부가세대상 중 57%가 간이 특례대상이며, 이들의 세

수점유비는 1.5%에 불과할 실정.

이와 함께 조세지출예산제도 와 조세감면일몰제 를 도입함으

로써 조세감면 비과세제도의 투명성과 통제가능성을 제고.

□ 소득세의 표준소득률 적용을 지양하고, 조세시효의 연장 및 벌과금

의 대폭적인 강화 등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음성 탈루소득

의 양성화를 통해 연간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의 음성 탈루소득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추산되는바, 이

에 대한 징세노력을 대폭 강화.

* 97년 음성 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조세부담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 일부 연구에 의하면 근로자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3.35%인 데

반해 자영업가구의 부담률은 2.67%로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고소득층일수록 커짐.

과세정보 관리체계의 재정비, 조세정보의 공개 및 납세홍보의

강화 등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징

세비용을 낮추고 탈세를 방지.

- 275 -



□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나친 세수증대 노

력은 내수위축을 초래하여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실업세의 신설은 저축유인의 감소로 인한

추가적 금리상승압력 및 경제왜곡효과가 크며, 조세전가로 인한

형평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을 목적으로 98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한원

천징수세율을 15→20%로 상향 조정하였음.

□ 조세체계의 합리화 및 간소화 추진.

부가세(surt ax ) 방식의 복잡한 목적세(교육세,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마권세의 특별

소비세로의 이전 등 추진.

취득 이전단계에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

2 . 公企業 民營化

◇ 국내 및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하여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공기업 민영화는 재원조달뿐 아니라 정부생산성의 제고 및 대외신

인도의 향상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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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민간부문의 추가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내수위

축을 초래하지 않는 중립적인 재원조달방안임.

□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규제제

도부터 정비 .

독점사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기업의 적정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공기업 민

영화로 인해 독점의 폐해가 커질 수 있음.

□ 규제제도의 정비를 전제로 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주

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주식매각계획 , 전문경영체

제의 도입 및 강화방안 등을 조속 강구 .

정부투자지관(15개), 정부출자기관(12개) 및 자회사 등 120여개의

공기업(1년예산 약 100조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매각

통폐합 등 처리방향 및 추진일정을 조속히 수립.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상업성이 높은 공기업의 정부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

정부업무 대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윤동기 부여가 적절치 않은

기관은 책임집행기관 화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3 . 預金保險基金債券 發行을 통한 財源調達

◇ 세수증대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재정소요

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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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國債市場現況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국채시장의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97년말 현재 국채잔고는 28조6천억원으로서 GDP의 7%, 국공채 및

회사채 전체잔고의 13%에 불과.

95년의 경우 GDP대비 국채잔액은 미국 71% (4조9,887억달러),

일본 53% (254조엔).

<표 13> 채권발행잔액

(10억원)

연 도
국 공 채

회사채 총 계
국 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소 계

1995

1996

1997

23,294.7

25,657.3

28,554.3

7,541.0

8,296.7

9,186.6

9,634.7

12,581.1

18,788.8

9,111.5

5,799.3

5,113.1

48,121.0

56,413.2

73,071.7

97,702.9

108,747.6

134,714.5

61,286.8

76,326.9

90,121.9

158,989.7

185,074.5

224,836.4

□ 현재 6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으며 이 중 국채관리기금채권, 양곡

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3종은 인수 및 입찰에 의해 실세금리

로 발행됨.

나머지 3종인 국민주택채권 1종 및 2종과 공공용지보상채권은

법령에 의해 첨가소화되며 이자율은 각각 5%, 3%, 13.5% .

정부는 98년중 7조7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

중 4조8천억원(63%)은 경쟁입찰을 통해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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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98년 국채발행 방법

(10억원, %)

발행방법 대상국채 발행금액

국채인수단 경쟁입찰

법령에 의한 첨가소화

양곡, 외평, 국채관리기금

1 2종 주택채권, 용지보상채권

4,790.0 (62.6)

2,862.1 (37.4)

계 7,652.1 (100.0)

□ 96년말 정부는 경쟁입찰되는 채권의 미낙찰분 강제인수를 폐지하고

내정금리(낙찰최고금리)를 실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완전경쟁입찰

로 전환 .

90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국채인수단이 국채관리기금채권 등의

경쟁입찰을 담당 .

□ 97년 총 17차례 시행된 국채입찰상황을 살펴보면 만기가 짧을수록

응찰률이 높아 아직 장기채에 대한 시장수요가 크지 않음을 시사.

낙찰률은 장기와 단기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정부의

내정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표 15> 97년 국채입찰 참여 및 낙찰 현황
(10억원, %)

만기
입찰회

수
종 류

발행금액

(A )
응찰금액

(B)
낙찰금액

(C)
응찰률

(B/ A )
낙찰률

(C/ A )

91일

1년

3년

5년

7년

10년

4회

2회

3회

2회

2회

4회

외평채

양곡채

양곡채, 국관채

외평채

국관채

국관채

1,200.0

846.9

524.9

389.4

740.3

1,584.6

1,625.3

1,160.2

548.3

410.3

672.8

1,323.9

944.6

800.0

520.0

350.0

637.1

1,039.8

135.4

137.0

104.5

105.4

90.9

83.5

78.7

94.5

99.1

89.9

86.1

65.6

계 17회 5,286.1 5,740.8 4,291.5 108.6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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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債券發行方法

□ 최근 몇 년간 국채 순증액이 2∼3조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표 13)

을 참조할 때,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전망 .

<표 8>에 따르면 대지급금 지급 및 각종 이자상환을 위해 98,

99년에 각각 5조원 및 7조원, 2000∼2002년간 매년 4조원 규모

의 기금채권 발행이 필요.

급속한 채권발행물량 증가는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고 회사채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채권발행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내정금리의 실세화를 통해 낙찰률의 제고를 도모.

실업대책 등 여타 분야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채권발행

은 최소한에 국한.

□ 각종 공공 기타기금의 공공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금

년중 2∼3조원의 국채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회사채 등의 발행규모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금

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므로 공공여유자금의

활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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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基金運用計劃의 修正 및 基金改革

4.1. 修正 基金運用計劃의 樹立

▣ 각종 공공 기타기금의 일반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 여유자금 2 3조원을 긴급한

구조조정재원으로 활용

□ 정부는 97년 10월에 35개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

는바, 98년도 공공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97년보다 27.9% 증가한

61조4천억원(순계기준 49조8천억원).

1998년중 공공기금의 신규조성규모는 31조원 (순계 기준 19조4

천억원).

공공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2% 증가한 1조원이고 기타기

금을 포함한 전체 정부출연금은 30% 증가한 2조3천억원.

사업비 규모는 경상지출 11조4천억원 , 자본지출 9천억원 , 융자

지출 25조6천억원 등 37조9천억원이고, 여유자금이 17조4천억원,

기금관리비가 3천억원임.

□ 이와 같은 규모의 공공기금 이외에도 39개 기타기금의 운용규모는

전체 공공기금의 약 40% (20조원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

기타기금의 경우 재원조성이나 사업의 성격상 공공성이 매우

크지만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부처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문제가 있음.

* 공공기금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운용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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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공공기금 운용현황

(억원, %)

주: 1) 국채관리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기금간의 전출입액(97년 7조5,398억원, 98

년 11조 6,293억원)을 제외한 규모.

- 국채관리기금: 1조2,998억원 (97년), 1조2,493억원 (98년).

- 공공자금관리기금: 6조2,400억원 (97년), 10조3,800억원 (98년).

97 계획 98 계획 증 감

금 액 금 액 금 액 증가율

순 계1 ) 404,995 498,109 93,114 23.0

총 계 480,393 (100.0) 614,402 (100.0) 134,009 27.9

사 업 비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차입금 상환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기타 지출

308,083
97,841
7,334

202,908

59,773

2,296

110,221

20

(64.1)
(20.4)
(1.5)

(42.2)

(12.5)

(0.5)

(22.9)

(0.0)

378,857
114,343

8,758
255,756

58,966

2,787

173,692

100

(61.7)
(18.6)
(1.4)

(41.7)

(9.6)

(0.4)

(28.3)

(0.0)

70,774
16,502
1,424

52,848

- 807

491

63,471

80

23.0
16.9
19.4
26.0

- 1.4

21.4

57.6

400.0

□ 최근 IMF 체제 이후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29개 공공기금의 사

업비 및 기금관리비를 9천억원 정도 줄이는 운용계획 수정이 이루

어짐.

자체수입이 868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조정에서 국민주택기

금 등이 제외되었고 기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

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의 수정은 추경편성에 따른 수동적 형태의

조정이라 판단되며,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 수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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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공부문 전체의 개혁노력이 요

구되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기타기금을 포함해서 2∼3조원의 추

가적 여유자금을 조성하는 계획수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각종 공공·기타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서 예

산조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자체수입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통상적인 사업규모를 축

소하고 기금관리비를 최대한 절감 (20∼30% 수준).

98년의 기금관리비 총액규모는 2,787억원에 불과하나 사업비 중에

는 실질적으로 기금관리비 성격의 경상경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세입확대 및 세출축소에 의한 추가적 여유자금 확보를 통해 공공여

유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경제구조조정에 필요한 국공채 인

수와 SOC 투자 등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구조조정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통합재정수

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현재 보유중인 국공채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이나 후순위 채권

매입에 사용.

□ 기금운용계획 수정을 다음항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기금제도 개

혁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원확보의 실효성을 제고.

□ 2 3조원의 추가 여유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는 98 수정 기금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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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는 각 부처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시달.

통상적인 사업규모 20 30% 축소.

기금관리비 및 경상운영비 30% 축소.

세입확대방안 강구.

공공여유자금 활용시 국공채 인수 가능 규모 검토.

부처내, 부처간 유사사업의 조정.

구조조정 사업을 위해 사업확대가 필요한 부문(예: 고용보험기금)

의 사업확대 방향 제시.

□ 각 부처에서는 지침에 입각해서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부처의 협조를 통해 기타기금의 경우에도 공공기금과 동일한 기준

하에 사업을 조정하도록 유도.

* 기금의 재분류를 위한 제도개선과 병행해서 추진.

□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에서 각 부처의 수정계획안을 취합해서 조정

내역을 검토. 부처 협의후 수정 기금운용계획 확정(98. 상반기중).

수정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총괄해서 심의. 기타기금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협조 유도 .

□ 추가된 공공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통합해서 활용.

국채관리기금 , 고용보험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등을 통한 사업

추진.

- 284 -



□ 기금제도 개혁 , 기금관련단체의 정비와 병행해서 추진.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공공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시,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 2의 범위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8조 2항). 또한 기타기금은 기본법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최근과 같은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서

부처의 협조를 통해 기타기금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기금운용계

획의 수정을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주도로 추진 .

4.2. 基金制度의 改革方案

□ 기금제도의 개혁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뿐 아니라 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과 통합재정관리의 강화 측면에서 최우

선적 과제로 추진.

* 35개 공공기금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며, 기금사업규모의 축소

는 통합재정수지 흑자 요인임.

지금까지 기금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기금의 의의라 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은 1 2년이 소요되는 예산

과정과 대비되는 탄력성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함. 전체 재정운영

기조에 부합되게 하는 행정부 내의 조정기능은 강화되어야 함.

* 기금운용이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여건하에서 재원조성의 공공

성이 큰 기금의 운영을 각 부처의 자율적 조정에만 맡기는 것은 예

산운영의 기본원리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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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 기금의 재분류 : 기금통제에 문제가 있는 19개의 기타기금을 공공

기금화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체계로 흡수.

법률구조기금 , 사학진흥기금 ,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 ④ 문화예술

진흥기금, ⑤축산발전기금, ⑥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⑦ 중기창업 진흥

기금, ⑧ 중기공제사업기금, ⑨ 교통안전기금, ⑩ 기능장려기금, ⑪ 근로자

복지진흥기금, ⑫ 국제교류기금, ⑬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⑭ 도로교통안

전협회기금, ⑮ 새마을국민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한국장학기

금, 공무원연금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 유사기금의 통폐합 : 유사기능을 가진 25개 정도의 기금을 통폐합

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를 절감하며 예산체계의 통합

단순화를 도모.

①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통폐합

국민체육진흥기금 과 청소년육성기금 의 통폐합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7개 기금의 정비

산업기반기금 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의 통폐합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통폐합

보훈기금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의 통폐합

직업훈련촉진기금 , 고용보험기금 , 기능장려기금 의 통폐합

산업재해예방기금 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의 통폐합

교통안전기금 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의 정비

□ 공공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강화 : 공공여유자금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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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통폐합을 통해 각종 공단, 협회 등 기금관련 단체를 개혁.

□ 중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체제를 전면적

으로 개편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흡수하되 예산운영의 신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개선.

궁극적으로 기금운용내역도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게 하되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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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1〉財政支出 形態別 巨視經濟 波及效果 시뮬레이션

□ 통상의 거시경제 모형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자금 투

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우선 금융시장의 변수들은 향후의 기대에 크게 영향받고 있으므

로 예금보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된 재원이 있다는 사실 자

체가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크게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나, 그 크기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근본적

인 한계가 있음.

아울러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가 포함되어 있

는 거시경제 모형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과 최근 우리의 상황이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그 충격을 추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효과를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거의 희망이 없는 작업임 .

이하에서는 1조원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이자율이 순간적으로 1% 포인트 상승한다고 임의로 가

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 아래에서는 1조원의 재정자금을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사용할 경우

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

① 시나리오 1 (금융기관 구조조정) : 98년 1/ 4분기에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1조원의 재정자금을 일시에 사용함으로

써 금융경색에 따른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1% 포인트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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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나리오 2 (SOC 투자) : 98년 1년간 1조원의 재정자금을 분기

별로 2,500억원씩 SOC 투자집행에 사용.

③ 시나리오 3 (실업급여 지급) : 98년 1년간 1조원의 재정자금을

분기별로 2,500억원씩 실업급여에 사용.

□ 아래 표에 보고된 수치들은 각 변수의 누적적 변화율을 나타내며,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달러 액수를 나타냄.

실업률의 경우는 통상의 Okun s Law에 따라 GDP증가율이 1%

하락할 때 실업률이 0.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

시하였으나, 금년과 같이 금융불안에 따라 대규모의 부도가 이

어지는 경우에는 이 탄력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1의 경우는 사실 정확한 상대 비교가 어려우나, 시뮬레이

션의 결과는 시나리오 1, 2, 3의 순으로 총수요 확대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중기적으로도 총수요 확대효과는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물가는 총수요 확대효과가 클수록 악화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경상수지는 총수요가 증가할수록, 특히 총수요 중에도 투자수요

가 증가할수록 수입수요 확대에 따라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OC투자의 경우 이 부분의 작용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재정승수가 1을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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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의실험결과 (연간 효과)1)

① 시나리오 1 (금융기관 구조조정)

주 : 1) 실업률은 성장률에 - 0.4(Okun s Law의 추정치)를 곱하여 추정하였음.

GDP 실업률1 ) 민간소비 설비투자 CPI 경상수지

1998

1999

2000

0.206

0.449

0.748

- 0.082

- 0.180

- 0.299

0.088

0.231

0.439

1.660

2.575

3.069

0.017

0.083

0.216

- 11.00

- 10.98

- 4.82

② 시나리오 2 (SOC 투자)

GDP 실업률1 ) 민간소비 설비투자 CPI 경상수지

1998

1999

2000

0.186

0.220

0.103

- 0.074

- 0.088

- 0.041

0.079

0.132

0.115

- 0.005

0.028

0.070

0.017

0.084

0.153

- 2.920

- 3.239

1.733

시나리오 3 (실업급여 지급)

GDP 실업률1 ) 민간소비 설비투자 CPI 경상수지

1998

1999

2000

0.060

0.047

0.029

- 0.024

- 0.019

- 0.012

0.134

0.092

0.065

- 0.001

0.017

0.041

0.005

0.030

0.055

0.001

- 0.128

- 0.618

1) 경상수지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누적적 퍼센트 변화(cumulative percentage change)

를 의미함. 경상수지는 매년 (non- cumulative) 순 적(흑)자액 수치임(단위: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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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뉴딜政策의 背景과 示唆點

가 . 大恐慌과 뉴딜政策

□ 대공황의 발생원인

1차 대전 발발이후 각국의 고정환율제 고수 → 각국간 활율조정

실패(영국화폐 고평가, 미국 프랑스 저평가)

각국의 자국화폐의 가치방어를 위해 고금리 정책 등 무리한 긴

축 통화정책 추진 → 물가 폭락

추가적인 물가하락 기대심리 확산 → 소비 및 투자감소 → 실물

경제의 급속한 위축

특히 미국의 경우 1929년의 주가폭락 이후 가속화된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은행도산 및 예금인출 사태 확산 → 신용경색으로 실

물경제 위축 가속화

□ 대공황기 미국의 거시경제지표

(%)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국제수지(GNP대비)

재정수지(GNP대비)

6.7

3.2

9.5

1.1

0.7

- 9.9

8.7

- 18.4

1.1

0.8

- 7.7

15.9

- 8.8

0.7

- 0.6

- 14.8

23.6

- 10.3

0.7

- 4.7

- 1.9

24.9

- 5.1

0.6

- 4.7

9.0

21.7

3.4

0.9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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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항 극복을 위한 미국의 대책(1933년 루즈벨트 취임 이후)

① 통화신용 정책 : 총수요 확대

금융부실을 정리하고 건실한 은행만 개점 허용

* 긴급은행 구조법 의 제정으로 은행의 1/ 4이 도산

금융위제 포기, 달러화 평가절하, 통화팽창 정책 추진

② 실업대책(New Deal) : 33∼39년간 매년 5억달러 투입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 (T VA )를 설립 → 댐건설, 지역재조림, 국

민휴양지 조성사업 등 실시

공공사업청(W PA )의 사업 확대 → 도로, 공공건설, 공원 학교건

축 확대, 청소년학비지원, 직업훈련실시

민간자원보존단(CCC)을 통한 하천 및 산림보호, 재조림 사업 추

진, 주택융자공사(HOLC)를 통한 주택융자지원 등

□ 뉴딜정책에 대한 미국의 자체평가

로머(C. Rom er ) 등 대부분의 경제사학자들에 의하면, 대공항극

복의 결정적 역할은 통화팽창정책에 기인하고

뉴딜 등의 직접적 고용창출 정책은 실업의 일시적 완화정도의

부차적 효과만 있었던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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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現 時點에서 뉴딜政策의 適用可能性

□ 근본적인 경제여건의 차이 간과

위기발생의 원인

- 미국의 대공황 : 지나친 긴축통화정책 → 총수요 감소 → 기업

과 은행의 연쇄도산

- 우리 경제위기 : 기업투자의 부실화와 금융부문 부실채권 누적

→ 외환위기 → 기업과 은행의 연쇄도산

경기침체의 정도

- 미국의 대공황 : 경제성장률이 - 15% (32년), 실업률이 25% (33

년)에 이를 정도로 심각

- 우리 경제위기 : 올해 경제성장률이 - 1%, 실업률이 6%에 달

할 전망. 실업률은 내년에 최고 수준(7% 내

외)에 이른 후 점차 하락

위기극복의 전략

- 미국의 대공황 : 통화팽창, 공공투자확대 → 수요진작

- 우리 경제위기 :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 금융중개

기능의 정상화

공공투자 등을 통한 총수요의 확대보다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에 진력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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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정책의 적용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구조조정을 지연

시킬 가능성

구조조정과 실업의 T r ade Off 관계는 필연적 → 실업을 인위적

으로 막을 경우 부문간 인력이동을 통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음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일시적 실업완화에 집착할 경우 임금이

충분히 하락하지 못하여 생산성 향상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방해

*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난 3D 업종의 경우 국내인력을 찾는 데 큰

애로를 경험중

금융산업 정상화는 기업의 연쇄도산과 실업의 급증 및 장기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 공공투자 확대는 재원배분상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구조조정을 지연

* 금융산업 정상화에 향후 10년간 막대한 규모의 재정자금 소요전망

□ 공공투자사업의 경기부양 및 실업감소효과 의문시

현 실업사태의 특징은 중장년층의 화이트칼라 계층의 실업이 증

가하고 있다는 것 → 투자확대는 이들의 실업감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함

투자계획작성, 국회승인, 사업설계, 용지수용 등에 상당기간 소요

→ 단기적인 실업감소효과 미약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주택건설이나 이미 대규모의 미

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음 → 투자확대는 공급과잉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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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재정기조의 고착화 우려

금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안정성장단계에

진입 → 세수증가율의 대폭적 둔화 예상

* 선진국의 경우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성장률이 급감하면서 재정적

자 심화.

적극적 경기대응정책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만성적인 재

정팽창을 초래 → 적자재정기조 고착화

세계적인 추세는 적극적인 경기대응 재정정책을 피하고 구조적

재정수지를 균형상태에 유지하는 것 → 경기대응은 실업급여 등

을 통한 소극적인 자동안정화장치에 의존

* 뉴딜정책과 같은 팽창정책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

- 295 -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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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될수록 안정적 성장기반이 조속히 정착

부실채권의 정리는 유휴상태에 있는 자본을 보다 효율적인 생산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본구조개선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유동성부족에 따른

부실채권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신속히 추진되는 경

우에는 금융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하여 성장률이 단기간 내

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임.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 2000년 이후 5∼ 6 % 수준 회복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

이며, 특히 98년중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99년 이후에는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자율 및

환율이 안정되고, 투자 소비 등 내수의 회복을 중심으로 성장률

이 3% 내외로 상승할 전망.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에 약 7% 내외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2000년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증가율이 점

차 하락함에 따라 5.5∼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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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과 안정성장이 실현될 경우, 2001∼2002년경에 1인당 소

득 10,000달러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 2000년 이후 하향안정

98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 내외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99년에도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음

에 따라 실업률은 연평균 7% 내외까지 상승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

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 흑자폭은 점차 축소

98년에는 환율절하 및 수입격감의 결과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 )를 기록할 전망.

99년 이후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

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

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

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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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

할 전망이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한정되고 만성적인 인플레

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됨 .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

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환율은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

후에는 달러당 1100∼1200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이자율은 구조조정의 결과 금융경색이 해소되고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10% 내외까지 하락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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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2002年 經濟展望 >

(前年同期對比, %)

1998 1999 2000 2001 2002

國內總生産

總消費

(民間)

(政府)

總固定投資

(設備)

(建設)

總輸出

(商品)

總輸入

(商品)

- 1.0

- 4.5

- 4.6

- 4.0

- 33.6

- 37.4

- 31.1

22.6

22.8

- 2.1

- 2.4

2.9

2.7

2.8

2.0

13.8

15.0

13.0

6.2

6.3

14.6

13.6

5.1

4.6

4.9

3.0

10.9

10.0

11.5

5.7

5.9

8.9

8.2

5.3

5.2

5.4

4.0

9.9

9.0

10.5

4.7

4.9

7.1

6.4

5.5

5.4

5.5

5.0

8.6

8.0

9.0

5.2

5.5

7.9

7.3

經常收支(億弗)

貿易收支

輸 出

(%)

輸 入

(%)

貿易外 移轉收支

259

272

1,472

(7.0)

1,200

(- 14.5)

- 13

164

192

1,571

(6.7)

1,379

(14.9)

- 28

102

135

1,680

(7.0)

1,545

(12.0)

- 33

94

124

1,790

(6.5)

1,666

(7.8)

- 30

77

107

1,902

(6.3)

1,796

(7.8)

- 30

消費者物價

生産者物價

GDP디플레이터

8.7

15.1

5.2

4.5

3.5

3.9

4.3

3.5

3.2

3.4

2.5

3.6

3.2

2.0

3.5

失業率 (%) 6.0 7.1 6.1 5.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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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

단기적으로 실업률 상승을 우려하여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지연될 경우,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전

체의 생산능력을 축소시킬 가능성 .

금융기관의 자본구조개선이 지연될 경우, 협조융자 등 인위적인

부도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능력의 위축에 따라 기업부도

가 오히려 가속화되는 동시에 투자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따라서 부실채권 정리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공급능력 축소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몰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 3 % 수준에서 정체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대규모의 기업부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한정된 재정자금을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아닌 실업대책 등에 사

용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는 미약할 것이며, 오히려 금융의 자원

배분기능이 왜곡될 경우 성장잠재력은 침하될 가능성 .

이와 같은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2000년 이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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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 %를 상회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연하더라도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

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

오히려 구조조정의 지연은 금융불안을 장기화하고 투자회복 및

신규고용의 창출을 저해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실업률이 낮아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

이 경우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하여 대규모 장기

실업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직면.

이에 따라 순외채는 2000년 경에 완전히 소멸될 수 있으나 성장

잠재력이 침하됨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같이 감소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 .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저축도

유출되어 외화유동성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 상회 ,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

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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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이후에는 내수침체 및 자산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오히

려 디플레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환율불안이 지

속됨에 따라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금융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

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이자율 또한 금융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하향 안정이 저

해될 뿐 아니라, 그 수준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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